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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제

도는 숨이 차다. 규제의 속도는 더욱 느리다. 기술과 규제의 속도 차이가 

남기는 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편익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2024년 노벨 물리학

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 토론토대학 교수는 2024년 

12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이

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도 위기가구 발

굴이나 일자리 소개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를 

위한 데이터의 결합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진 거대

한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도 느리게나마 

따라붙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랜 지연 끝에 2024년 12월에 ‘인공지능 발

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

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세계 6위 

수준의 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히 사회보장 영

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해외의 규제 사례를 보면, 한국과 대조된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유일한 포괄적인 규제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을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unacceptable risk)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주요한 고위험 영역 가운데 

하나로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를 제시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발┃간┃사



국가 규제의 한가운데 사회보장 영역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미국

의 행정명령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한 내용은 미국 보

건복지부에 전달하는 지침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현황을 

짚고, 국내·외 규제의 동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에 근거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하반기 6개월의 기간에 속성으로 

진행된 수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이다. 짧은 시간이었다. 연구진들은 그래

도 국내외의 기술 적용 및 규제 동향 및 정책 함의를 최대한 갈무리하려

고 노력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의 대응도 아직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가 관련 논의와 대응을 촉발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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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기술 

발전이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비관적 전망과 장밋빛 전망

이 함께 나오고 있다. 사회보장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적용이 가장 활발하

게 관찰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인공지능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효율성, 

과학성, 중립성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반면, 새로운 기술이 현존하는 빈곤, 불평등, 차별

을 유지 및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초래

할 영향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국내 연구는 희소하다. 한국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시키고 

있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초래할 법적·윤리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방임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연구는 한국과 다른 복지국

가들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 및 관련 

규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보장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짚어야 할 정책적, 제도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 발전의 동향과 쟁점을 짚었다. 인공지능의 역사

는 1950년대 컴퓨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

는 논문을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하면서 튜링 테스트를 제안하였는

데 이것이 인공지능 개념의 기초가 됐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0년에 걸친 긴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예상치 못한 거품 논쟁을 반복했다. 인공지능은 과

거에 두 번의 겨울기와 세 번의 여름기를 지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인

공지능의 역사에서 세 번째 여름을 맞이하는 셈이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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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여름에 속하는데, 주로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 신속하면서도 강력하게 확산되는 중이다. 아울러 거대한 학

습 데이터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기

반으로 하여, 자연어 처리(NLP)와 자연어 생성(NLG), 컴퓨터 비전 등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창작, 교육,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예측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Agent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적으

로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등장이 주목받고 있다. 둘째, 인

공지능 비서 등 개인화 서비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각 산업 분

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다. 넷째, 거

대 언어 모델(LLM)과 소규모 언어 모델(sLLM) 사이의 합리적 활용 방안

도 주목받고 있다. 다섯째,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섯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주권 확보 노력인 “소버린 

AI(Sovereign AI)”도 주목받고 있다. 일곱째,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덟째,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프레임

워크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는 ‘부머(Boomer)’와 ‘두머(Doomer)’의 

입장이 갈린다. 부머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한

다. 반면, 두머는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의 뇌와 비슷한 지능을 갖게 될 것

을 우려한다. 

인공지능의 파괴력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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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다. 기술이 소수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

다는 것이다. 둘째, 공정성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데이터의 편향성

을 고려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책무성과 책임성

이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안전성과 보안성이다. 안전성은 인공지

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보안성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

로부터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

지능의 차별화된 특성에 근거한 윤리 원칙도 있다. 첫째가 통제 가능성이

다. 인공지능 특유의 자율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의한 통제 가능

성(controllability)이 필요하다. 둘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다. 인공

지능의 또 다른 차별화된 특성인 지능성(intelligence)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작동하는지, 인간이 그 내부 구조

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세 번째 차별화된 특성인 학습성(learningability)을 고려한 원칙

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

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적

용되는 실태를 살펴봤다. 제1절에서는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자 조달정보

개방포털과 나라장터에서 최근 5개년 동안(2019년 10월~2024년 9월) 

확인되는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은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에 다수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복지 기술은 업무 담당자

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빅데이

터의 수집과 축적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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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다수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활

용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양상이 향후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점하

게 될 영역과 역할이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은 업무 담당자의 행정적 판단을 지

원하거나, 서비스 중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활

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도 소개했다.

첫째,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이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정보와 구인 기업의 구인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알

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구직자에게는 구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구인 기업에게는 적합한 직무역

량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상담원은 상담역량이 강화되고 

보다 나은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2022년에 감

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했지만 시스템의 예

측률이 낮은 점, 구인 정보가 누락된 채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임금체불 

상태인 사업주의 정보 등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미등

록 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업 알선을 하는 점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추천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의 이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2024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선정되

어 더욱 다양하고 확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직자 취업역량 향상을 지

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매칭 서

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과기정통부의 사업을 통해 

AI 인재 추천에서부터 AI 직업훈련 추천에 이르는 시범 과제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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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3~6개의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예정이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의 핵심 기능은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고

위험 확률 모델을 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도출

하는 것이다. 시스템 운영 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대상자 도출, 도출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하는 순으로 이루어진

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분석 변수가 확장되면서 빅데이터 분석

에 활용되는 기술과 모델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 

모형이 도입되며 모델이 분화되어 복잡해지는 등, 알고리즘의 형태가 고

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반영하듯이, 시스템 구축 이후 약 9년간 

665.6만 명에 대한 조사가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90.2만 

명(43.6%)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시스템 구축 초기인 2015년 1.8만 명에서 2023년에 68.6만 명

으로 늘었고, 지원율은 2015년 16%에서 2023년 49.4%로 증가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과정에서 법 제정이

나 전달체계의 변화 등이 함께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에서 독특성이 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몇 차례 수립하는 과정

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함께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의 

업무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현장의 전달

체계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발굴 대상자의 정확성 문제, 발굴 대

상자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

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에 의

존하기보다 현장 중심의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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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이다.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은 2024

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AI 초기상담시스템의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

영 이후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핵심 기술

인 알고리즘이 확률에 기반한 통계 모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리

즘이 제시한 고위험군 대상 목록에 속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위기상태

인 집단이 늘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잠재적 

위기 대상자까지 복지 업무 담당자가 확인하기에는 인력난으로 인한 한

계가 있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이러한 배경에서 기획되었으

며, 콜 기반 대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즉 잠재적 위기 대상자들에게 전화

를 걸어 수신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초

기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서 지자체 공무원이 개입하게 된다.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에 시범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자들의 수신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 상담 거부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추가 상담 요청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시범 적용 과정이고 평가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수치를 긍정적으로 단언하기에는 조

심스럽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에는 앞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상담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기술이 활용될 계획이다. 또 대상자 각자의 특

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화가 진행되며, 감성 기반 대화 모델도 구축될 계획

이다.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로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어렵

다. AI에 기반한 음성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복지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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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까

지 발전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3장 제2절에서 국외의 사례를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영역

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이후지만 본격적인 확

산기는 2017년 이후였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인공지능

이 활용되는 사회보장 영역은 가족 급여, 보건, 산업재해, 연금, 실업, 보

편적 급여 등이다. 2020년 이전에 사회보장 영역에서 활용된 인공지능 기

술은 챗봇이었다. 챗봇은 2020년 이후에도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폭증

한 급여 신청을 기관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았다. 일부 

기관들은 챗봇의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

지능이 활용되는 범주는 다섯 가지다. 첫째, 서비스 제공, 둘째, 자동화 및 

사례 관리, 셋째,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보장, 넷째, 위험관리 및 예방

(Risk management and prevention), 다섯째, 평등과 공정성(Equality 

and fairness)이다.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인공

지능은 챗봇이다. 흥미롭게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에서 국민들의 급여 관련 문의나 민원을 응대하는 데 챗봇의 활

용도가 높았다. 보건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응급실까지 들어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공공 의료 시스템의 경우 응급실에서 패혈증 조기 발견

을 목표로 하는 머신러닝 프로토타입 제품을 개발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복지 급여 수급자를 포착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인 보장소득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ort)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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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연합은 청구 자동 처리를 지원하고 의사와 환자를 매칭하는 인공

지능 기반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그리는 사회보장의 미래

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는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인권 침해, 정보 유출, 공공성 훼손에 관한 또 다른 도전을 보여준다. 

제4장 제1절에서는 국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나 규율을 법적 강

제성과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살펴본다. 여기에는 법률과 명령 

같이 전 국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력을 지닌 규제 방안부터, 법

적 준수를 돕거나 방향성을 제공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나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그리고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언까지 다양한 수

준의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법률을 보면, 2024년 12월 1일 기준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의 법

률은 존재하지 않는다.1) 다만 제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2020년

부터 발의되어 왔으며 이에 해당하는 총 9건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모

두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이 제명에 명시된 법안이 

총 11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이나 인공

지능의 윤리적 기준의 확립,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일부는 심사 단계에 있다. 제21대와 비교할 때, 제22대 국회에

서 발의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

로 다수 발견된다. 대부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

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권

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1) 이 보고서 작성 마무리 단계인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이 보고서에는 해당 법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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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

능을 운용한 사실을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인공지능이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나 한민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해외 사업자의 인공지능 기본법

상 의무 이행 확보’와 관련된 규제는 타 법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

다. 단순 규제를 넘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고,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가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법률상의 주요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률상 주요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계획과 국가의 노력을 부분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 적용되는 법률상 계획을 검토한 결과 “제1차 

(2023~2025년)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신뢰성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윤리 확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이

용 환경을 위해 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규제 혁신 추진 ② 디지털 신기

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③ 가명정보 안전 활용 지원 확대, 

④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반 조성이라는 계획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용 데이터 및 생성형 AI의 활용, 생체인식 서비스, 클라

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 등 인공지능 활용과 매우 밀접한 영역에서 안

전성 확보나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규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규제는 데이터 

관련 법률상의 계획 수립과 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러한 법률상 계획에는 규제를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나 R&D를 추진하는 

내용도 보이므로 구체적인 제재나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기에는 다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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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이므로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규제 방안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다.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이

드라인은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과, 특정 분야나 대상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의 ‘이용자 중심

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 여기에서는 사람 중심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 금지, 프라이

버시 보호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인공지

능(AI) 윤리 기준’은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

칙·10대 요건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202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을 개발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 금지, 

영향평가, 위험도 등급 및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분야나 대상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2021)의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의 ‘인공지능(AI) 개인

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운영자’, 서울특별시교육청(2021)의 ‘인공

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교육부(2022)의 ‘교육분

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식품의약품안전처(2022)의 ‘인공지능(AI)의 의

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

인은 대상이나 영역을 특정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내용도 구체적이며 실

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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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선언은 특정한 가치나 방향을 표명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상기한 가이드라인보다 강제성이나 구속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해당 주제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2024년 5월 21일 채택된 서울 선언은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공지능 보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선언 참여국들과 관계 기관들

의 인공지능 안전에 관한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를 담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

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하고 있

다(외교부, 2024.5.22.).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법안의 형태로 법률 제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규제 혹은 규율하는 것은 

법률상 계획과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상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내

용이나 과정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

계가 있을 수 있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행으

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이 특정 영역이나 분야,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체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고 일

부 집단이나 소수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법률상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선언문 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상

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고위험 영역

의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 활용에서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에 대

한 고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등 최근의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의무 부여 여부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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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국가 및 지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제4장 제2절에서는 유럽연합

의 AI Act와 미국의 행정명령 14110을 살펴봤다. 다른 형태들은 모두 법

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혹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

능법의 목표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AI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권, 안전, 윤리 원칙 등을 

존중하게 하고, AI 모델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법은 모

두 13개 장의 113개 규정과 1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성 차원에서 AI 시스템을 분류한 다

음, 그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차등화한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격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위험성의 경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규제의 수준도 연동하도록 했다. 이 법에서 AI 시스템의 위험성 수준을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 ‘고위험성(high risk)’, 

‘제한된 위험성(limited risk)’, ‘최소한의 위험성(minimal risk)’으로 나

누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은 활

용 자체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고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 활용에는 엄

격한 준수사항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사회보장과 가장 연관된, 가장 민감한 대

목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에서 세 번째로 제시

된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이다. 사회적 평점 부여는 사회보장과 일

정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정보에 근거해서 빈곤, 실업, 은퇴, 상병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근

거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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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을 개인 혹은 가구에게 부여할 수밖

에 없다. 유럽연합도 사회적 평점과 관련한 비판 및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붙은 (ⅰ)와 (ⅱ)의 내용에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평

점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했다. 즉, 특정 집

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초래할 때만 

사회적 평점이 금지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인공지능의 

작동이 ‘순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

다. 이 대목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되는 과정

에서 끊임없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법에서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고위험(high risk)’ 인공지능 

영역을 보겠다.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으로 ‘필수 민

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가 제시됐다. 이 영역은 사회보장 영역을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회보장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고위

험 인공지능 시스템 과정에서 ‘배포자(deployer)’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

다. 배포자는 고위험성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13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기본권 영향평가(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등이 그 예가 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

에서는 부담이 크다. 인공지능법의 실질적인 강도는 향후 추가로 마련될 

가이드라인, 기준, 표준, 행동강령, 판례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미국 연방정부 최초로 관리예산처(OMB)의 

각서 초안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이하 행정명령 1411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비로소 연방 단위의 AI 규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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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명령 14110은 전체 13조(section)로 구성됐다. 2조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의 8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4대 ‘형평성

과 시민권 증진’ 원칙과 5대 ‘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 원칙이 사회

보장과 직접 연결된다. 각각의 원칙에 따른 규제 내용은 행정명령 7조와 

8조에 상세히 제시됐다. 

먼저, 7조에서 2항은 ‘정부의 급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민권의 보

호’로 명시된다. 내용을 보면, 기관들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급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불법적인 차별 및 기

타 피해를 예방 및 해결”(prevent and address unlawful discrim-

ination and other harms)”(US Exec. Order No. 14110, 2023, p. 

75212)하기 위해 각자 기관에 있는 민권 및 시민 자유 사무소(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fice)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명령 7조 2항 (b)호에 따르면, 정부 지급 급여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및 서비스를 시행할 때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사용을 촉진하는 계획(plan)을 행정명령 시점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행정명령의 8조(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에

서는 직접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들을 호명하면서 일일이 지침을 제시했

다. 대략 3쪽 분량의 8조 내용 가운데 보건복지부에 특정한 내용만 2쪽가

량을 차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민감성이 반영된 결

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 발표 이후 인공

지능 관련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태스크 포스는 구성 시점 이후 365일 

이내에 인공지능 관련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짜야 한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지도 

않고,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가하지도 않는다. 행정명령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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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연방정부와 관련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체 인공지능 시스

템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행정명령이 작동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

이 책임 있는 AI 사용의 모범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

접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 부문을 직접

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차이가 크다. 

미국 행정명령은 또 사기, 차별, 금융 리스크, 그리고 AI가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시

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연방 기관에 요구하

고 있다. 행정명령은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 이하 CAIO)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고, 모든 연방기관은 최고 AI 책임자를 60일 이내에 지

정하도록 요구했다. 최고 AI 책임자는 개별 기관에서 AI 사용을 조정하

고, AI 혁신을 촉진하며, 기관 내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명령과 인공지능법의 공통점도 있다. 이 두 법안은 혁신을 촉진하

면서 시민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알

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인간의 감독, AI 편향 완화, 배포 전에 외부 스트

레스 테스트나 ‘레드팀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원칙이 EO와 

AI 법안 모두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 발표 이전

인 2021년에 최고 AI 책임자(CAIO)를 지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명

령 8조 (b) (ii)에서 규정하는 부처 차원의 인공지능 대응 전략 계획

(strategic plan)을 2025년 1월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에 속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이후 행보는 

미국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 및 관련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 단위에서도 인공지능 규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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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AI 관련 입법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

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모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5장 제1절에서는 앞의 장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열 가지 분야를 확인했다. 첫째, 본인 인증(identity 

verification)이다. 본인 인증은 급여 신청, 자격 심사, 급여 지급 과정에

서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자격 심사(eligibility assessment)이다. 빅데

이터 및 인공지능을 통해서 급여 자격 심사를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할 

여지가 생긴다. 셋째, 복지 급여액 산정 및 지급(welfare benefit calc-

ulation and payments)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복지 급여

액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다. 넷째, 부정·

오류 수급 예방 및 탐색(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이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

오류 예방 및 탐색에 있다. 다섯째,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risk scor-

ding and classification)이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각지

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

(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이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챗

봇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일곱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을 넘어서 

실제 돌봄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보았듯이, 이는 

대부분 노인을 위한 것으로 AI·IoT를 활용한 건강 서비스, 생체건강 셀

프체크 서비스 등이다. 여덟째, 사회보장 행정 기관 내부적인 용도로 업

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고, 내부 교육 등의 용도로도 활용

될 수 있다. 아홉째, 제3장 제1절에서 확인했듯이,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활용

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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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 연결된다. 열 번째, 사회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 국민 대상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활

용은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행 85개 제도를 4~5개 정도로 단순화하는 재정 기반 소득보장제도를 준

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더불어, 디지털 사회보장 허브를 구축하

여 급여 자격 심사와 지급을 효율화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인공지능 기술 

적용으로 기대되는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인 인증, 자격 심사, 복지 

급여액 산정 및 지급 등의 일선 서류 행정이 더욱 자동화하게 된다. 둘째, 

적시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급여 신청

과 심사, 지급에 이르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셋째, 정확성이다. 빅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판단, 범주화, 예측은 인간의 오류와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개인 맞춤형 급여 제공이다. 인공지

능을 활용한 행정 집행은 개인당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까지 맞춤형 수

준으로 정교화할 수 있다. 다섯째, 범용성이다. 챗봇을 통한 상담은 국민

들의 입장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

반을 제시해준다. 여섯째, 정책 평가의 용이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여 집행 내용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용이한 기반을 제공한다. 

일곱째, 사각지대 해소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나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이 그 예가 된다. 

빅데이터 활용을 수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초래할 

위험성도 함께 보겠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국가 권력에 의한 데

이터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확성의 문제다. 현장에서는 

개인의 사망 및 출생 신고가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 소득이 현재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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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돼서 제시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데이터 소

유권의 문제다. 급여 신청자는 소득, 재산, 가족 정보, 신체 등에 관한 자

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문

제가 제기된다. 넷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문제다. 

‘디지털 헬스’를 둘러싼 데이터 활용은 한국에서 이미 오랜 의제다. 다섯

째, 알고리즘의 결정에 근거한 국가 개입의 문제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에 근거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

는가, 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여섯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

성의 문제다. 편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취약계층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일곱째, 인공지능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다. 

인공지능이 고도화할수록 설명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문제가 남는다. 

제5장 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살펴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면

서 동시에 편의를 최대화하는 정책 방향을 검토했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와 지원 사이를 길항과 모순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원의 전제

는 규제이고, 규제의 이유는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공적인 비전 혹은 계획이 제시

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사회보장 정보에 활용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장 영역에서 데이터 통합, 연계,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기관들이 집적한 정보들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 넷째,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데이터 관리를 넘어

서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의 정부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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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에 따

른 다양한 이행 조치로 ‘Office of the Chief Artificial Officer(OCAIO)’

를 임명하고, ‘HHS Artificial Intelligence(AI) Strategy’를 공표한 점을 염

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국제적인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과 미국의 행정명령 14110도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내용이 구

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지금까지 제시한 데이터 관리, 연계, 표준

화 및 알고리즘 질 관리 등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종

합하면,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대한 거버넌스는 인간 

중심적 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① 민주적 통제, ② 시민 참여, ③ 프라이버

시 보호를 보장하고, 동시에 시민의 적극적 사회권 보호라는 원칙 아래 

① 사각지대 해소, ② 행정 효율화 제고, ③ 급여 지급의 정확성, 적시성 보

장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인공지능,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정책, 빅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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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할 사회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

시되고 있다. World Economic Forum의 Fleming(2021)은 인공지능

의 발전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들, 이를테면 인신매매, 젠더 불평

등, 암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전망했다. 

Roser(2022)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류가 보고, 알고, 수행하

는 것이 모두 바뀌었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짧은 역사를 고려하면 

거대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즉,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충격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미다. 

인공지능의 파장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비관적 전망까

지 제시되고 있다. Tesla의 Elon Musk나 Apple의 창립자인 Steve 

Wozniak 등 기술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된

다며 해당 기술 발전의 일시적인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Vallance 

2023.3.30.).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장하석(장하석, 2023.2.14.)도 인공

지능의 일종인 고기능 챗봇에 대해서 “일이 커지기 전에 고기능 챗봇의 

개발, 판매,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oubini(2024.2.5.)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가장 분명한 위협을 통제하기

에 정치는 실패하고 있고,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사피엔스>의 저자 Harari(2018/2018)는 “데이터 소유를 어떻게 규

제할 것인가... 이 질문에 조만간 답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정치적 시스템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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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붕괴할 수도 있다”(p. 134)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는 Geoffrey Hinton은 잘못된 정보

의 범람, 인공지능이 고용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 인공지능이 초래할 ‘실

존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들며 구글을 떠난 바 있다(Taylor, Hern, 

2023.5.2.). Hinton은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후에도 인공

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도 빠르다며, 앞으로 30년 안에 인공지

능이 인류를 말살할 확률이 10~20% 정도라는, 섬뜩한 예측을 2024년 

12월 인터뷰에서 내놓았다(Milmo, 2024.12.27.). 구글도 OpenAI보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 초

래할 사회적, 윤리적 위험 때문에 기술 공개를 유보한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적 논란 속에도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은 눈부시다. OpenAI가 내

놓은 최신 모델인 OpenAI o1 preview 모델은 최근 IQ 테스트에서 인

간의 평균을 능가했다(Lott, 2024.10.26.).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 AI

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 기업 Eleos AI의 Robert Long은 Oxford대 

Patrick Butlin, New York대 Jess Sebo 등 철학자들과 함께 쓴 

‘Taking AI Welfare Seriously’라는 논문에서 근미래에 인공지능이 의

식(consciousness) 혹은 강력한 주체성(robust agency)을 가질 가능성

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다(Long, Sebo, Butlin, Finlinson, 

Fish, Harding... Chalmers, 2024).

사회보장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관찰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인공지능 기술은 일

부 복지국가에서 이미 급여의 자격 심사, 급여 지급 등의 과정에 적용되

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다. 덴마크 Gladsaxe 지역

에서는 2018년부터 취약 아동을 포착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모델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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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가 오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Jørgensen, 2021). 네덜란

드의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시스템은 사회보

장 및 소득보장제도 분야에서 급여 오류, 부정수급을 시정하기 위해 활용

되다가, 법원에서 데이터 투명성 등의 문제로 제동을 걸면서 활용이 중단

되기도 했다(Appelman et al., 2021). 아동수당 및 실업수당 등 복지 급

여를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인공지

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정세정 외, 2023).

출처: Lott. (2024.10.26). “IQ Test Results”. IQ Test | Tracking AI

〔그림 1-1〕 인공지능 모델들의 IQ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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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사회정책 영역에서 효율성, 과학성, 중립성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반면, 새로운 

기술이 현존하는 빈곤, 불평등, 차별을 유지 및 강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Alston(2019)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험을 점수화 및 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오류의 가능성, 

개인 권리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불평등 및 차별을 유지하거나 강

화할 가능성이다. 김재연(2023) 역시 “우리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

다”는 저서에서 공공이 통제 및 관리하지 않는 데이터가 어떻게 현재의 차

별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경고한 바 있다. 

Birhane(2024)는 2024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 참석

해서 빅테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개발은 유색인종·여성·약자에 대한 부정

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해 사회적·역사적 불평등을 악화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2〕 인공지능 발전이 불평등을 유지 및 강화하는 두 가지 경로

사회정책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 노동시장 충격 → 불평

등 심화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뤄졌다(Frey, Osborne, 2017;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다만,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

할 때 미칠 불평등 유지, 완화 혹은 심화의 경로에(〔그림 1-2〕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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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복지국가의 행정에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경로는 다시 일곱 가지의 세부 경로로 제시된다2)(Alston, 

2019; 김기태, 2024).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은 “보다 

적극적이고 자동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효율성, 효과성 및 대응

성이 향상”(Zaber, Casu, Brodersohn, 2024, p. 1)되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디지털 자체의 편향성으로 인해 기존의 불

평등 및 차별이 유지 및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된다. 실제로, 

네덜란드(van Bekkum & Borgesius, 2021), 덴마크(Jørgensen, 

2021), 미국(Eubanks, 2018)에서 이와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되

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영향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국

내 연구는 희소하다. 디지털 및 정보화의 사회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는 

일부 있었고(김수영, 2016; 김수영, 김수완, 2022; 정세정 외, 2023), 보

건복지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조남경, 송기호, 

2023; 정유채, 2023)는 일부 수행된 바 있다. 성윤희(2022)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변화를 검토한 드문 연구이지만,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이며 지식 기반 사회의 핵심 화두”로 파악하는 기능

적 부분에 초점을 뒀다.

2) 디지털 기술의 일곱 가지 영역은 ① 본인 인증(identity verification), ② 자격 심사
(Eligibility assessment), ③ 복지 급여액 계산 및 지급(Welfare benefit calculation 
and payments), ④ 부정수급 예방 및 탐색(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⑤ 위

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Risk scoring and classification), ⑥ 복지 수급자와 기관 사이
의 소통(Communication between welfare authorities and beneficiaries), ⑦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는 기관 사이의 소통 및 연계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welfare institutions)이다. 이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국내·외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거나 작동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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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공공행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뒤처진 것도 아니다. 한국은 

OECD(2024a)가 발표하는 디지털 정부 지수 순위에서 압도적 1위를 차

지했다(〔그림 1-3〕 참고). 한국은 여섯 개 평가 영역 가운데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등에서 1위를 차지했고, 디

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2개 부문에서 2위였다. 한편, 영국 미

디어 업체인 Tortoise Media에서 제시한 ‘Global AI Index’에서는 미

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에 이어서 6위에 한국이 위치했다

(Cesareo, White, 2023). 

출처: OECD. (2024a). Figure DA.

〔그림 1-3〕 디지털 정부 지수 기준 순위

실제로, 한국의 공공영역이 구축한 데이터 인프라는 압도적이다. 하루 

평균 125만 명의 국민이 정부24(www.gov.kr/portal/main)에 방문하

고, 이곳에서 2023년 3월 기준 1,336종의 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

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4. 19., 보도자료). 한국 주민등록번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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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특이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발급되면 변경이 어려운 일률적인 국민식별번호

를 운영하고 있다(성준호, 2016). 실제 사회보장 현장에서도 복지 사각지

대 발굴시스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등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제3장 내용 참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시키고 있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초래할 법적·윤리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임적

인 태도를 보였다. 관련 연구와 정책이 한국에서 제시된 바가 희소한 것

은,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

다. 한국과 다른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

황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보

장 적용 과정에서 짚어야 할 정책적, 제도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추진 방법

이번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인공지능의 국내·외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이 사회보장 현장에서 인

공지능이 적용되는 사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드물었던 점을 고려했

다. 해외의 경우, 국제사회보장협회(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에서 발간한 49쪽짜리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Organisations’라는 보고서(Zaber, Casu, Brodersohn, 

2024)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영역 적용 현황에 대한 현황을 그려내

고 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가 국내에 소개된 바도 없고, 해당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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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나 제도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적다. 더욱이, 국내에서 사회보

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종합한 연구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연구는 국내·외 적용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형태이지만, 종합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의미

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

에 기술이 초래할 파괴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및 법률이 전 세계적

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관련 규제 및 법

령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이 대표적인 

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2023년에 공표된 바 있

다. 또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도 규제 및 법률안을 내놓고 있으며, 

OECD, UNICEF, UN 등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입법의 과정이 

더디다. 한국에서도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

서 준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작성이 마무리된 2024년 12

월 28일 기준으로도 해당 법률은 공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규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골

랐다. 해당 규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보장제도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다. 먼저, 인공지능 발전의 동향을 살

펴본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첨병인 미국의 기술 발전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윤리적인 쟁점을 짚어본다. 둘째, 국내·

외에서 인공지능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활용되는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

한다. 한국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1장 서론 31

조달정보개방포털과 나라장터에서 최근 5개년 동안(2019년 10월~2024년 

9월) 확인되는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 활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사회보장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 가지 사례인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AI 활용 초기상담시

스템을 분석한다. 국외의 경우에는 전 세계 국가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

공지능 적용 현황을 보고한 Zaber, Casu, Brodersohn(2024)의 보고서

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일람한다. 

셋째, 국내·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분석한다. 먼저, 국

내의 경우에는 법·법률상 주요계획·지침 및 가이드라인·선언 등 법적 강

제성의 수요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점검했다. 이를테면, 지난 제21대 국

회에서는 9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제22

대 국회에서는 현재 11개의 법안이 발안됐다. 해당 내용들을 분석했다. 

안타깝게도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은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했다. 

국외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두 개의 규제를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에서 2024년 8월에 발효된 인공지능법과 미국에서 2023년 10

월에 발효된 행정명령 14110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AI 규제법은 AI 활

용 범주에 따라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누어서 규제를 차등 적용(〔그림 1-

4〕 참고)하는 강제력 있는 규제다. 사회정책의 영역인 의료, 교육, 고용 

등 공공서비스는 두 번째로 높은 규제 영역인 ‘고위험 등급(high risk)’으

로 분류되어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간 관리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됐다. 유럽이 설정한 기준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

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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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행정명령 14110)을 살펴봤다. 행정명령은 민간에 대한 규제가 아니

라, 연방정부 기관 및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명령 가운데 7조(형평성과 권리 증진), 8조(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 10조(연방정부의 노력) 부분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지켜야 할 

규제를 담고 있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참고할 내용이 있다. 국내외의 

규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모색했다. 

출처: Ethical Intelligence. (2021); Akhmedjonov, A. (2023). 재인용.

〔그림 1-4〕 유럽연합 AI 규제법에서 제시된 AI 작동 범주 및 규제 내용

연구의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이다. 연구 주제의 현

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의 공공기관, 유럽의회, United 

Nations 등 국제·국가 기구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법령, 잡지·기사·블로

그, 학술 논문 등 문헌을 폭넓게 분석한다. 학술 논문 외에 최근 소식을 

파악할 수 있는 언론 기사 및 공신력 있는 블로그, 전문가들이 SNS에 올

리는 글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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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인공지능

의 발전 문제는 IT 및 공학 기술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점을 고려했다. 정

보기술·사회보장·경제·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 및 세미나를 진행

했다. 다른 학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윤리학회, 대한의

료인공지능학회 등이 만들어져서 일정한 학술적인 결과물을 낸 점을 고려

했다. 세미나 일정, 주제 및 세부 내용은 <표 1-1~2>에 제시했다. 

〈표 1-1〉 인공지능 세미나 프로그램

차수 일시/장소 주제 및 발표자/ 전공

1차
2024.07.18.

온라인

디지털 전환과 사회복지의 미래

김수영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2차
2024.07.23./

보사연 서울 조사센터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공공의 과제

구본권 소장(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언론정보학)

3차
2024.07.23./

보사연 서울 조사센터

인공지능 윤리 핵심 가치 분석: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주 교수(중앙대 인공지능인문학단/철학)

4차
2024.08.07./

보사연 서울 조사센터

AI 윤리와 규제

김명주 교수(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컴퓨터 공학)

5차
2024.08.26./

보사연 서울 조사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공공의 과제

김병권 연구위원(녹색전환연구소/경제학)

6차
2024.09.23./

온라인

유럽연합의 AI Act의 내용과 한국에 주는 함의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

7차
2024.10.22./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이우식 박사(사회보장정보원/컴퓨터 공학)

8차
24.11.07/

아우름 비즈 회의실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소개

조인성 박사(사회보장정보원)

9차
24.11.07/

아우름 비즈 회의실

정부의 사회보장서비스에서 AI 활용과 EU/미국 일부 
주 법의 시사점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학)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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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디지털 
전환과 

사회복지

의 미래
(김수영 
교수)

⧠ 디지털 기술혁명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복지
정책 기반의 질적 변화가 야기됨. 

○ 디지털 네트워크는 시장, 국가, 시민사회에 각각 두 가지 상반된 힘
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장 플랫폼 기업은 거대해지나, 노동은 분자화되며, 일시적 독립
적, 비정형 일자리가 증가함. 

○ 국가 경계를 초월한 노사관계, 고용관계를 벗어난 기업과 노동자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

⧠ 데이터 복지의 양면성, 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감시 등의 문제가 
대두됨.

○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진입하며 시민사회조직이 약화됨. 

○ 온라인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의사소통에서 확산성은 강화되
었으나, 편향성의 문제가 존재함. 

⧠ 한국 네트워크 사회는 자국 중심의 네트워크 사회임을 고려한, 미래 
사회의 변화된 욕구와 가치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함.

○ 국가의 데이터 감시에 대한 높은 수용성은 향후 국가가 더욱 강력
한 정보 통치력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관계 지향적 복지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함.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
회보험(분리형 vs 통합형), 공공부조(집단 표적형 vs 기반 조성형), 
사회서비스(개별 지향형 vs 연결 지향형) 개편 시나리오 제시

2차.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공공의 
과제

(구본권 

소장)

⧠ 범용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의 발전에 따
른 일자리의 변화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노동 조건의 변화가 발생함 (자동화, 세계
화, 기술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생산성 강화).

○ 구조적 실업의 증가가 예상되며, 기본 소득 도입 논의 활발

○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과 지식 기준의 변화 발생 

⧠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변화, 탈진실 사회로
의 진입,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사회에 대한 문제 제시

○ 탈진실: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과 감정적 호소가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

○ 인공지능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시민성과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필
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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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인공지능 
윤리 
핵심 

가치 
분석: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형주 

박사)

⧠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간성 중심으로 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기준으로 함.

○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
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키워드로 함.

⧠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기술들은 문제해결력과 설명 가능성에 있어
서 일종의 상쇄관계에 있음.

○ 문제해결력이 높은 Deep Learning 같은 기술은 설명 가능성이 매
우 낮고, 상대적으로 설명 가능성이 높은 Decision Tree 같은 기
술은 문제해결력이 낮은 딜레마에 처하게 됨.

⧠ 글로벌 인공지능법인 EU의 AI ACT의 인공지능 위험 수준 구분 기
준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규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4차. 

AI 
윤리와 
규제

(김명주 
교수)

⧠ AI 현황과 기술의 트렌드 제시 

○ 생성형 AI의 멀티모달(multimodal) 기능 확장, 오픈 AI의 GPT 스
토어 확산, AI 관련 기술적 분화 및 선택의 다양화, 이용자 연령의 
확대, (글로벌) 규제의 기술적 수용 논의

○ AI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 정의, 개요, 오
토 인코더 등 주요 용어 및 기술 설명

⧠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수반돼야 하는 윤리적 원칙들
이 제시될 수 있음. 

○ 기술의 보편적 특징으로 인류 공영 기술, 사회 변화 기술의 특징은 
공공성, 다양성, 지속 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건전성을 요구

○ 인공지능의 특수성인 자율성, 지능성, 학습 가능성은 통제성, 투명
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보호를 요구

5차. 

인공지능 
발전과 
공공의 

과제
(김병권 
위원)

⧠ 인공지능 기술의 장단점, 관련 정책 방향성 제시

○ 인공지능의 공적 활용과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인공
지능의 장단점,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부 정책 방향성, 공
공서비스에 적용했을 때의 이점과 위험, 활용 가능 분야 등 설명

○ 인공지능의 잠재적 이점으로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30.6%), 업
무추진의 효율성 증진(19.6%), 잠재적 위험으로 설계/오작동 발생
으로 인한 피해(18.5%), 악의적 의도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피해
(18.3%)에 주목.

○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으로 인공지능
의 윤리 기준 및 인공지능법 제정(34.6%), 국가 마스터 플랜 마련
(18.8)을 중요 정책 방향이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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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의 공공서비스 적용에 대한 검토

○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 배포에 대한 우
려가 존재함.

○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 생산성, 대응성, 책임성을 강
화할 수 있음.

○ 생성형 인공지능은 추론 과정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구조이며, 영
어 우세성 때문에 모델의 추론을 결정하는 값이 주로 미국 사회의 
특정 부문의 가치에 기반할 수 있음.

⧠ 인공지능 사용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과소비, 자원의 파괴 등 
디지털 과소비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6차.
유럽연합

의 AI 
Act의 
내용과 

한국에 
주는 
함의

(윤혜선
교수)

⧠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활용

○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를 통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 부정수급 방지: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을 통해 부정수급 효과적 
탐지·예방

○ 행정 효율성 향상: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 정책 결정 지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및 예측의 정확성 
제고

⧠ 사회보장 행정에 활용되는 AI 시스템 대부분이 ‘고위험성’군으로 분
류될 가능성 높음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 고위험성, 제한된 위험성 및 범용 AI 모델 
규제 적용 가능성 높음. 엄격한 규제와 관리 체계 적용

○ 사회보장행정 분야에 고유한 위험성 평가 체계 및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 체계 도입 검토.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 기본권 영향평가

○ 금융 분야 자금세탁 방지(AML)의 AI 활용 특례 벤치마크

7차.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이우식 
박사)

⧠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 업무계획에 약자복지 2.0을 
통한 인공지능 고도화를 준비함. 

○ 복지위기알리미, AI 복지봇, 연령 모형, 지역 모형 등이 있음. 

○ 의료 분야는 의료 인공지능 로드맵이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중
장기적인 계획이 나옴. 복지 분야도 복지 인공지능 로드맵을 만들
어 중장기적 계획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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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검증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인공지능 AI 복
지봇 구축

○ 사회 인공지능은 점차 발전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분야에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 모델(LLM) 같은 기술 적용이 요구됨.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 AI 서비스로 사회보장 인공지능의 동향을 살
펴보고, 운영하고 있는 AI 시스템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다양한 신기술,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하
였지만, 별도 부서에서 분리되어 운영 관리되고 있어 전체 모니터
링 한계가 존재함. 

○ 과거 행정 데이터의 한계를 넘어 비정형 데이터 등의 활용, 민간 데
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양한 복합 데이터를 활
용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AI로 발전해야 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초기 행정 데이터에서 복
합 데이터 활용이 증가함. 

○ 활용 모형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음성 인식도 활용하고 있음. 

○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AI 복지봇)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을 앞둔 상황임. 

8차. 
AI 

일자리 

추천 
서비스 
소개

(조인성 
박사)

⧠ 워크넷 일자리 추천 서비스는 숙련·정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일자리 조건 검색에서 개인별 정밀 매칭
이 가능한 지능형 일자리 매칭으로 진화함. 

○ 일자리 추천 서비스 프로세스는 원천데이터 수입·적재(nifi)-직무
능력 추출, 데이터 전처리(preparing system)-인공지능 모델 생
성 및 학습(learning system)- 실시간 추천을 위한 operation 
system으로 구성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구직자에게 직무와 행동에 
기반한 일자리를, 구인 기업에게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천 알고리즘 사용

○ 잡케어는 서비스 대상별 역량 진단 시행 후 노동시장의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을 추천함으로써 역량 수준별 경력을 설계하고자 함. 

⧠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6가지 제시

○ 1.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정의되었는가?

○ 2. 문제 해결 방법이 AI밖에 없는가? 성과가 날 수 있는가? 

○ 3. 데이터는 확보했는가? 특히, 외부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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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 5. 성과 지표 설정 (재현율 관점 vs 정밀도 관점)

○ 6.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9차. 
정부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서 AI의 

활용과 
EU/미국 
일부 주 

법의 
시사점

⧠ 세계 유일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제인 EU AI Act.

○ AI 활용 사회보장 서비스를 명시적 규율 대상으로 두고 있어 유사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선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 외 규제 성격의 법
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개별 주 차원에서는 차별 금지, 정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법
이 제정되기 시작함.

○ 콜로라도 AI Act상 알고리즘 차별 금지: EU법과의 차이점을 규제 
체계의 개요, 고위험 AI 시스템의 정의, 알고리즘 차별 관련 배포자
의 준수 의무로 구분하여 설명함.

⧠ 공공 영역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EU AI Act의 적용 중 기본규
율체계, 사회적 평점 산정 기준, 필수적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향
유 항목을 요약하여 설명함.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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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

  1. 인공지능 70년 역사와 중요 이정표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0년대 컴퓨터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계산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앨런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하면서 튜링 테스

트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인공지능 개념의 기초가 되었다(Turing, 

1950).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 처음으

로 생겨났으며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Kline, 2011).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식 패턴과 컴퓨터 비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시모어 페퍼트와 마빈 민스키의 부정적인 연구 

결과로 인해 1969년부터 연구비가 중단되면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

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축소되었다

(Crevier, 1993).

1980년대 초, 전문가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공지능은 두 번째 붐을 맞이했

다(Joseph, 2023). 1986년 제프리 힌턴 등이 다층 퍼셉트론(MLP)과 역전

파 알고리즘을 증명하며 신경망 연구에 전환점을 마련했다(Schmidhuber 

2014).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며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기가 찾아왔다(Russel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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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6년 

제프리 힌턴이 심층신뢰신경망(DBN)을 발표하며 딥러닝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2년 알렉스넷(AlexNet) 팀이 ILSVRC 대회에서 우승하

면서 딥러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Krizhevsky et al., 2012).

2010년대 이후 인공지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구글 딥마

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격파한 사건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각인

시켰다. 2017년에는 Google 연구진이 LLM의 기본 모델인 Transformer 

모델을 최초로 발표하였다(Vaswani et al., 2017).

인공지능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큰 사회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지닌 잠재적 위험(potential risks)에 대한 논의도 적

극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진보한 인공지능인 

AGI(인공일반지능)가 예상보다 일찍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

다. 물론 일부는 이와 정반대로 인공지능의 세 번째 겨울이 다가올 가능

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70년에 걸친 긴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예상

치 못한 거품 논쟁을 반복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에는 이미 두 번

의 겨울이 찾아왔다. 이러한 시기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를 직시하

고 이를 돌파하려는 노력이 중첩되면서 인공지능은 발전 방향을 정해왔

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단순히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

라 윤리적인 영향과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의 영향

력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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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수용 곡선: 하이프 사이클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 또는 하이프 커브(Hype Curve)라고 불리는 

이 단순하면서도 과장된 곡선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Gartner) 그룹

이 2005년에 제시한 기술 성숙도 모델이다. 이 하이프 사이클은 새로운 기술

이 우리 사회에 수용되는 과정을 크게 5단계로 표현하고 있다. 이 모델은 기

술의 가시성과 기대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보여준다(Gartner, 2024).

하이프 사이클 5단계는 다음과 같다(Gartner, 2024). 1단계는 기술 촉

발 단계로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2단

계는 과장된 기대의 정점 단계로서 기술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아

지는 단계이다. 3단계는 환멸의 계곡 단계로서 기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계몽의 경사 단계로서 기술의 

실제 가치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생산

성의 고원 단계로서 기술이 안정화되어 주류로 자리 잡는 단계이다. 이러한 

하이프 사이클을 사계절에 빗대어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 단계를 이해한 후 적절한 전

략을 수립하는 데 하이프 사이클은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이 곡선을 정확히 따르는 것은 아니며, 산업이나 기술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하이프 사이클은 인공지능의 70년 역사에서 모두 3번 나타났

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과거에 두 번의 겨울기와 세 번의 여름기를 지났

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인공지능의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여

름을 맞이하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역사 리뷰 과정을 인공지능 핵심 기

술과 연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여름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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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McCarthy, 1955). 이 시기의 인공지능 핵심 기술은 다름이 아

닌 논리 기반의 인공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었다

(Joseph, 2023). 기억할 만한 주요 사건으로는 1956년에 개최된 다트머

스 회의 그리고 1958년에 이루어진 인공 뇌세포 퍼셉트론의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여름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과 사람들의 기

대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특이하다(Kline, 2011).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초

반까지 이어졌다. 이 첫 번째 겨울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한계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이 기대보다 부

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겨울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자금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인공지능 연구 전체가 가라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공지능의 두 번째 여름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관심사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어떻게 하면 상용화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묻혔던 인공신

경망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활성화할 것인가였다.(Joseph, 

2023). 주요한 사건으로는 1986년에 성공한 역전파 알고리즘 개발을 꼽

을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주요 산업 분야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가속

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Schmidhuber, 2014).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전문가 시스템을 모든 분야에 확장하는 것이 생각

만큼 간단하지 않았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다시금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회의론이 사회 전반에 퍼졌으며 

다시금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인공지능의 세 번째 여름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지금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Statt, 2018). 이 시기에 나타난 핵심 디지털 신기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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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는 2012년 이미지넷(ImageNet) 대회에

서의 뛰어난 시각 인식률 획득(Krizhevsky, 2012), 그리고 2016년 구글 

딥마인드사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프로바둑 이세돌 9단을 이긴 사건이다. 

2022년 11월 공표된 챗GP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Huang, 2023),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갈수록 현

실감 있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세 번째 여름에 속하는데 주로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 신속하면서도 강력하게 확산되는 중이

다. 아울러 거대한 학습 데이터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강력

한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여, 자연어 처리(NLP)와 자연어 생성

(NLG), 컴퓨터 비전 등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

어 내고 있다(Perera,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한계에 이를 경우 우려하는 세 번째 겨울을 맞을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들의 예측도 함께 제기되는 중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함

은 물론 혁신의 부작용과 역기능, 기술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통제 가능

성 등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Russell, 2021).

  3. 인공지능의 세 번째 겨울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의 세 번째 여름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는 삶의 미래 연구소

(Future of Life Institute, FLI)가 2023년 3월 발표한 공개 서신 “Pause 

Giant AI Experiments: An Open Letter”를 통해 공식화되었다(FLI, 

2023). 이 공개 서신은 챗GPT의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에 공개되었다. 

GPT-4의 성능이 보통의 인간이라면 보여주는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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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력을 보이면서 개발사는 챗GPT가 범용인공지능(AGI)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 이러한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

험에 대한 우려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었다. 이 공개 서신에는 일론 

머스크, 유발 노아 하라리, 조슈아 벤지오, 스튜어트 러셀, 스티브 워즈니

악 등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한 연구자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을 

포함하여 2만 명 이상이 지지하며 서명에 참여했다.

이 공개 서신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OpenAI의 GPT-4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과 훈련을 최

소 6개월 동안 중단할 것. 둘째,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

하고 구현하는 데 온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 셋째, 인공지능의 여러 

특징 중에서 특히 정확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향상에 

향후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 넷째,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한 인공지능 규

제 및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공개 서신은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예상

치 못한 위험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만일 인류가 이에 대

한 대응을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인류

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은 급속도로 떨어져서 결국 투자 감소로 이어

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고가 현실화되면 결국 세 번째 인공지

능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개 서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 일부는 

좀처럼 인지하지 못했던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

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도래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인공지능 전문가

들은 공개 서신에서 요구한 개발 중단 요구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며, 만일 실행된다고 해도 일부 적대적 국가들에게만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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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까지 서신이 요구한 일시 중단은 실현되지 않

았으며, 인공지능 기업들은 오히려 대규모 인공지능 시스템 훈련에 더 많

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은 인공지능 위험에 대

한 공공의 관심을 높이고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 두 번의 겨울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보여주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

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여름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이 특정한 전

문가보다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점,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이 지적되고 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세모글루 MIT 대

학 교수도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이 기대만큼 사회에서 혁신 동력으로 자

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 견해를 내면서, 그 이유를 인공지능에 대

한 신뢰성 빈약을 꼽았다.

FLI의 공개 서신에서 맨 마지막 문장도 주목할 만하다. “모처럼 맞이한 

세 번째 여름을 길게 즐기고 세 번째 가을을 재촉하지 말자”(FLI, 2023). 

결국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안정성 확보, 통제 가능성 확보 등이 전제

되지 않으면 이번 세 번째 여름기는 다시 가을을 거쳐 겨울로 떨어질 가

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하며 윤리의 최소한인 법과 규

제도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특히 2024년 노벨 물

리학상을 수상한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교수도 인공지능에 대해 

비관적인 두머(Doomer)로서 처음부터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

능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BBC 

News Korea, 202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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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 번째 하이프 사이클에서 출현한 인공지능 신기술

인공지능의 세 번째 하이프 사이클 기간에, 여러 신기술과 사건들이 등

장하며 인공지능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도별로 주목할 만한 기술과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인텔에서 개발한 OpenCV라는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가 일

반에게 공개되었다. 이 라이브러리는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 처리 분야의 

발전 속도를 높였으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

리고 일본 소니에서 반려로봇 AIBO를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시판했다. 

아이봇은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복잡한 로봇 공학의 진

일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고 인간과 로봇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 및 관계 형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2003년: 통계적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서포트 벡터 머신(SVM) 알

고리즘이 이 시기에 실용화되었다(Cortes, 1995). 이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 분야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회귀 및 

분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2004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제1회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이 상호 연계되어 

실험실이 아닌 실제 생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2006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가 Deep Belief 

Network를 발표했다. 이 신경망은 딥러닝 기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용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딥러닝 연

구에 대해 많은 연구진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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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NVIDIA에서 GPU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발자 라이브러리 

CUDA를 공개했다(Abi-Chahla, 2008). 이를 통해서 대규모 병렬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인공신경망 학습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공지

능 개발에 있어서 딥러닝 확산의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

획국(DARPA) ‘어번 챌린지’라는 도심 자율주행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를 통해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해당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어떻게 인공지

능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9년: 딥러닝 패키지의 일종인 ‘씨아노(Theano)’가 서비스를 시작

했다. 씨아노는 딥러닝 개발과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는 

도구가 되었다. 나중에는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2010년: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 세트인 이미지넷(ImageNet)이 구축되

었다(Krizhevsky, 2012). 이미지넷을 통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인공

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했으며, 딥러닝 모델 자체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1년: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Watson)이 미국 50

주 전체에서 방영되는 ‘퀴즈쇼 제퍼디!’에서 두 명의 인간 챔피언을 이겼

다. 왓슨은 영어라는 자연어 처리는 물론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 상당 수준까지 발전했음을 보여주었으며 인공지능이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구글에서는 대규모 신경

망 연구를 위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Google Brain Project)를 시작했

다. 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구글의 입지

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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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알렉스넷(AlexNet)은 ILSVRC 대회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보

여주었다. 인공지능 딥러닝, 특히 합성곱 신경망(CNN)이 컴퓨터 비전 분

야에서 얼마나 가능성이 큰지를 증명하였다(Krizhevsky et al., 2012). 

알렉스넷으로 인하여 컴퓨터 비전 분야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딥러닝

의 대중화를 진행시켰다. 더구나 알렉스넷은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사

용하여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다. 활성화 함수 ReLU는 딥러닝 모델의 수

렴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2014년: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은 이안 굿펠로우

가 제안한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서, 상이한 두 신경망이 경쟁하면서 학

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 ‘생성’ 분야에 큰 혁신을 가져왔다

(Goodfellow, 2014). 이후로 GAN은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AlphaGo)는 바둑에서 있어서 인간 최

고수인 이세돌 9단을 이기며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전체 전

적이 69전 68승 1패였다. 알파고는 강화학습과 딥러닝의 결합이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둑계를 평정한 알파고는 단백

질 3차 구조를 밝힐 목적으로 알파폴드(AlphaFold)로 변신하게 된다.

2017년: “당신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는 어텐션이다”라는 논문 제목으

로 구글 연구진이 발표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은 전통적인 자

연어 처리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Vaswani et al., 2017). 나중

에 BERT, GPT 시리즈 등 다양한 언어 모델의 기반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2018년: 트랜스포머 모델을 토대로 하여 구글이 개발한 BERT는 자연

어 이해 분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Devlin, 2018). 특히 

사전 학습(pre-training)과 미세 조정(fine-tuning)의 중요성을 부각함

으로써 자연어 분야에서 많은 반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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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글을 견제할 목적으로 OpenAI가 11월 30일에 공개한 

Chat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일주일만에 1백만 

명, 두 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인공지능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 챗GPT에 이어 OpenAI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DALL-E 2

를 발표했다. 이용자가 텍스트로 제공한 설명을 바탕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곧바로 생성해 주는 창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하여 창작 영역은 인

간 고유 영역이라는 규칙이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023년: OpenAI가 새로운 기반 모델로서 3월에 발표한 GPT-4는 멀

티모달 기능을 갖추고 GPT-3.5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다. 멀티모

달은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 등을 동시에 이해할 뿐 아니라 생성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모델의 특징이다. 아울러 미드저니

(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 이용자의 프롬프

트를 받아들여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폭주하듯 

등장하여 창작 분야에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켰으며, 일부는 경진대회에

서 수상하기도 했다.

2024년: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 자율주행, 금융 분야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

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독특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는 맞춤형 인공

지능 애플리케이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행동과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개발하고 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멀

티모달형 인공지능 모델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윤리적 문제와 규제, 그리고 윤리의 최소화로서 입법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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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들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 산업과 우리 사

회 전반에 걸쳐 깊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창작, 교육,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

는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5. 인공지능 전문가의 2024년 노벨상 수상 의미

2024년 노벨상은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주요 수상자로 인공지능 분

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 전문가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이

번 노벨상 시상은 인공지능이 과학의 여러 분야에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며, 앞으로 인류에 미칠 영향 역시 크게 증가할 것

임을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 프린스턴대 존 홉필드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교수에게 돌아갔다. 홉필드 교수는 원래 물성 물리학 전공자

이었는데 인간의 뇌세포를 모델로 한 ‘홉필드 네트워크’를 제안함으로써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의 기틀을 마련했다. 홉

필드 네트워크는 인간이 이전에 기억한 내용을 다시 되살리는 일종의 학

습 시스템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술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 딥러닝(Deep Learning)을 개발

했고, 2018년 그 공로로 튜링상(Turing Award)을 공동으로 수상했으

며, 인공지능 연구의 중심에서 ‘인공지능의 대부’로 불리고 있다.

노벨 화학상은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 

크게 기여한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스 베이커 교수,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와 수석연구원인 존 점퍼가 공동 수상했다.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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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형은 질병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혁신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

는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며,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2024년 노벨상은 인공지능이 물리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상징적 사건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이론적 연구를 넘어 실제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활과 학문에 더 깊이 침투할 

것이다. 2024년 수상 내역은 이러한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인공지능 기술이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

서 이번 2024년 노벨상은 인공지능 연구가 미래 과학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윤리적 논의와 규제 또한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10년간 구글 부사장을 지냈던 제프리 힌턴 교수는 구글을 퇴사하

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UoT)로 복귀하면서,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을 강

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대해 경고해 왔다. 인공

지능의 발전 속도에 비해 안전성 보장을 위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을 그는 강력하게 지적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2024년 말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

번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AISI)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파악하여 평가하고 관리하

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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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는 향후 인공지능 연구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

한 요소가 될 것이다.

  6.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나타난 인공지능의 정의와 분류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규제와 책임

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의를 주로 기술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특정 

기법과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들을 분류했었다. 그러나 인공지

능 기술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3월 유럽의회(EU)

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이 

법안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부속서 I에 나열된 하나 이상의 기법과 접근 방

식을 사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주어진 인간 정의 목표 집합에 대해 

상호작용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예측, 추천 또는 결정을 생

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부속서 I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사

용되는 기법과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a) 지도 학습과 비지

도 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딥러닝 포함)을 사용하

는 머신러닝 접근 방식, (b) 귀납적(논리) 프로그래밍, 추론 및 연역 엔진, 

(상징적) 추론 및 전문가 시스템, 지식 표현, 지식 베이스를 포함한 지식 

및 논리 기반 접근 방식, (c) 통계적 접근 방식, 베이지안 추정 방식, 검색 

및 최적화 방식 등이다.

이 정의는 기술 중심적이었으며, 머신 러닝, 논리 및 지식 기반 접근법, 

통계적 방법 등 구체적인 인공지능 개발 기법들을 열거하여 인공지능 시

스템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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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2024년 3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덜 강조하여 더욱 포

괄적인 정의로 재설정했다. 새로운 정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롭게 정의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

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후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명시

적 또는 암묵적 목표에 따라 수신한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결정 같은 출력물을 생성하

는 방법을 추론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자율성과 적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기술 중심적인 접근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일종의 시스템으로

서 생성하는 출력물, 즉 예측, 추천, 결정, 콘텐츠 등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자체의 목적보다는 인공지

능 시스템의 고유 기능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

스템은 시스템의 출력물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판별

형 인공지능(Discriminative AI)”이고 다른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이다.

판별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용자로부터 입력된 데이터(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예측, 결정, 추천 등의 출력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다양

한 입력값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역할도 한다. 주로 빅데이터를 분석

하고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며, 예측 분석 시스템, 추천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자주 사용된다. 판별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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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공지능의 주요 응용 분야로는 예측 분석을 꼽을 수 있다. 판별

형 인공지능은 금융, 마케팅,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 결과를 예측하

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의 지

불 연체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그다음으로 인공지능이 잘 사용되는 영역은 추천 시스템이다. 넷플릭

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판별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추천한다. 이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

의 과거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콘텐츠

를 연결하여 우선 제공한다.

인공지능이 잘 사용되는 세 번째 영역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의

료 분야에서 판별형 인공지능은 환자의 진단 결과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을 제안하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기록

과 현재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아 추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반면에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예술, 미디어, 창작 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방식

이라고 알려졌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 생성(Text Generation) 분야이다. OpenAI의 GPT-4 

같은 모델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작성한 것과 유사한 텍스트

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은 각종 문서 작성, 챗봇, 자동 번역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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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미지 생성(Image Generation)이다. 달리(DALL·E)나 미드저

니(MidJourney)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러한 기술은 예술, 디자인, 광고 등에서 

사용되어 시각적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음악 및 동영상 생성(Music and Video Generation)이다. 생

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따라 음악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작곡가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스타일의 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인공지능 

동영상 편집기 역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하고 구

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는 과정이던 2020년의 초안에서는 인

공지능 시스템의 개발 기법을 구체적인 기술 중심으로 나열함으로써, 법

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고 책임을 부여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엿

보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특정 

기술이나 방법을 법안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은 규제의 유

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

었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의 최종 법안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를 기술 특화에서 떠나 보다 포괄적이고 기능 중심적인 접근으로 변화시

켰다. 새로운 정의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적인 유연성

을 확보하고, 앞으로 새롭게 출현할 인공지능 신기술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되었다. 기술적으로 고정된 정의 대신,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작

동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정의에 

대한 법적 틀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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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형 언어 모델(LLM)과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대중에서 잘 알려진 대형 언어 모델

(LLM)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주류로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으로 자

리 잡고 있다. 그 기원은 자연어 처리(NLP)와 기계학습(ML)의 초창기 발

전에 두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인공지능 연구는 LLM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58년 프랭크 로젠블랫이 개발한 마크 1 

퍼셉트론은 최초의 인공 신경망으로, 딥러닝의 출발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1966년 MIT 조지프 와이젠바움 교수가 개발한 정신 상담용 ‘일라이

자(ELIZA)’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LLM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일

라이자는 단순한 패턴 매칭을 통해 자연어 처리의 초석을 다졌는데, 단순

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인 환자들에 의한 중차대한 의인화 현상

(이른바, 일라이자 효과)과 맞물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80년

대와 90년대에는 IBM의 통계적 기계 번역 시스템 같은 모델들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LLM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LLM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미리 학습하여(pre-trained) 인

간과 유사한 응답을 생성하는 고급 인공지능 모델로 정의된다. 이러한 모

델은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문법, 구문 및 의미적 관계를 이해

하고, 일관성 있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다. GPT-3 같은 모델은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LLM의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BERT와 T5는 양방향 인코딩 기능을 통해 문맥 

이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LLM이 다양한 작

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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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가 개발한 ChatGPT는 LLM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챗GPT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실시

간으로 대화하며 지속해서 학습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의 언어 이해

와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챗GPT는 의료 진단, 법률 

자문 및 교육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챗GPT라

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 전문가와 유사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작업

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

술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가늠하게 한다.

LLM이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컴퓨터 성능이 과거보다 향상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GPT-3는 소설 쓰기, 프로그래밍 및 번역 등 다

양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LLM이 창조적인 작

업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oogle의 BERT 모델은 검색 엔진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모델은 사용자에게 더욱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Meta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LLaMA 모

델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

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LLM 모델은 150개 이상이 출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LM 사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OpenAI사의 GPT-4 및 GPT-4 Turbo다. OpenAI의 GPT-4

는 현재 발전된 LLM 중 가장 유능한 LLM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모델은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다국어 지원, 그리고 이미지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 GPT-4 Turbo는 기존 GPT-4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여 더 빠른 응

답 속도와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코드 작성, 

창의적 글쓰기, 학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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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Google의 제미나이 어드밴스드(Gemini Advanced)이다. 

Google의 Gemini Advanced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최신 

모델이다. 이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추론과 분석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

인다. Gemini Advanced는 Google Workspace와의 통합을 통해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1백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Context 

Window)를 제공하여 대규모 데이터 세트와 문서 처리에 적합하다.

셋째, 퍼플렉스 AI(Perplexity AI)이다. 이것은 대화형 검색 엔진으로, 

여러 LLM 모델(GPT-3.5, GPT-4, Claude 3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실시간 

웹 검색 결과를 인공지능 응답과 결합하여 최신 정보를 포함한 답변을 생

성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답변에 대해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여 신뢰성

을 높이고 있다.

넷째, Microsoft의 코파일럿(Copilot)이다. GPT-4를 기반으로 한 인

공지능 어시스턴트로, Microsoft 365 제품군과 통합되어 있다. 이 도구

는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이메일 작성 등 일상적인 업무 태스크

를 지원한다. Copilot의 특징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와 회사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이다. 이 LLM과 기업

은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Claude 3 시리즈(Opus, 

Sonnet, Haiku)는 각각 다른 수준의 성능과 특성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

은 특히 긴 문서 요약, 복잡한 분석 작업, 그리고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Claude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

능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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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NAVER의 하이퍼클로바 X(HyperCLOVA X)이다. 한국어에 

최적화된 대형 언어 모델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인공지능으로 발전했다. 이 모델은 한국어 문화

와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며,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많이 사용

하여 훈련된 덕분에 한국어 관련 작업에서 외국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HyperCLOVA X는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 적

용되어 사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CLOVA Studio

를 통해 기업들이 쉽게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HyperCLOVA X를 기반으로 클로바 X(CLOVA X)와 큐

(Cue:)라는 두 가지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LOVA X

는 2023년 8월 24일에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된 대화형 AI 서비스이다. 

사용자들은 이야기 창작, 문서 작성, 코딩 지원, 웹 검색 등을 통해 자연

스러운 대화를 즐길 수 있다.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여러 서비스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문서 업로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용량 텍스트 

요약도 가능해졌다. 2024년 8월 27일에는 이미지 관련 기능이 도입되어 

이미지 대화 및 이미지 지우개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Cue:는 2023년 9월 20일에 출시된 인공지능 기반 검색 엔진

으로, HyperCLOVA X의 검색 특화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

다. Cue:는 네이버 검색 엔진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LLM들의 발전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 깊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모델은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LLM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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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최신 인공지능 발전 동향과 예측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예측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 Agent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

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의 등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OpenAI의 

GPT-4 기반 AI 에이전트(Agent)들은 복잡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지

원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은 향후 다

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심지어 인간을 대체할 것

으로 전망된다.

둘째, 인공지능 비서 등 개인화 서비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 향상으로 인공지능 비서의 기능이 고도화되

고 있으며, 사용자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SDS의 “퍼스널 에이전트”는 업무 맥락과 패

턴을 이해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스마트한 조력자 역

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인공지능 비서들은 일정 관리, 정보 검색, 업무 자

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각 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가속화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인공

지능 시스템이, 금융 분야에서는 투자 자문과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는 인공

지능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시

하는 인공지능 튜터가, 법률 분야에서는 판례 분석과 계약서 검토를 돕는 

인공지능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은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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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거대 언어 모델(LLM)과 소규모 언어 모델(sLLM) 사이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한 LLM은 복잡한 작업

과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엣지 디바이스3)

에서 구동할 수 있는 경량화된 sLLM은 빠른 응답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가 중요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는 이 두 가지 모델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구글의 

Gemini, OpenAI의 GPT-4o 등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

한 형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멀티모달 인공지능은 더욱 자연스러운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을 가

능케 하며,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

운 사용자 경험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인공지능 주권 확보 노력인 “소버린 

AI(Sovereign AI)”도 주목받고 있다.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는 자신의 지

리적 국가 내에서 보관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소버린 AI는 AI 시대의 국가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데이터 

보안, 윤리적 인공지능 사용, 기술 독립성 등을 고려한 소버린 AI 개발이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에 새로

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간 인공지능 기술 경쟁과 협력

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

3) 여기서 엣지 디바이스는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가 아닌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
를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Open AI, 2024). 예를 들어,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IoT 기기, 가정용 라우터 등이 엣지 디바이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데이터를 사

용자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여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고,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
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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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인공지능과 결합한 “양자 인공지

능” 연구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

신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잡한 최적화 문제나 

신약 개발 등의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도 중요한 과

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는 인

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과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2절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윤리적 쟁점

  1. 인류의 마지막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논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인

공지능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뇌’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전의 기술들은 지금까지 우리 신체의 여러 지체들을 

대체해 왔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은 마지막으로 남은 두뇌 기능을 대체하

는 “인류의 마지막 기술”(제프리, 2023)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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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인간의 일반적인 지

능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철학자 존 설(John Searle)은 

1980년에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으로 구분하였다(Searle, 1980).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서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 능력도 갖추고 있다.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에 도달할 수 있다. 인공지능 윤리의 대

가인 닉 보스트롬 교수(Nick Bostrom)는 인공지능을 “모든 면에서 인간

의 지능을 크게 능가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Bostrom, 

2014).

초인공지능은 “재귀(再歸)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

ment)” 과정을 통해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Yampolskiy, 

2015). 이로 인해 “지능 폭발(Intelligence Explos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Ehrlich, 2023). 재귀적 자기 개선이란,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성

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학습하고 적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

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개선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예상보다 훨씬 빠

른 속도로 초지능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지능 폭발이 발생하게 되면,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이

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그 발전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존재

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초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반드시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윤리적 기준이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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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공지능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고용 시장

에서 인간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초인공지능이 출

현하면 그 영향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

등이 심화되거나, 인간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초인공지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초인공지능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거나 통

제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른 국가나 집단에 비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2024년 11월 AI를 핵무기와 같은 전략기술

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AI 공존 시대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

서 AI에 대한 통제력을 가장 잘 갖춘 국가로 자리를 굳힐 예정이다. 이러

한 기술력의 불균형은 글로벌 정치 질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

극적으로는 전쟁이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잠재적인 미래 위험을 고려할 때, 초인공지능의 발전을 통제하

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윤리적 규제와 제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옥스퍼드대학교

에 ‘인간 미래 연구소(Future of Humanity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윤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인공지능 윤리(The Ethics of AI)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Bostrom, Yudkowsky, 2014).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

지막 기술이 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일치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Coeckelbergh, 

2020).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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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국

제적인 협력 및 표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초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

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2. 현실에서 일어난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갈등

2023년 11월 17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인 챗GPT가 출시된 

지 1년이 되어가던 시점, OpenAI의 대표이사 샘 올트먼이 전격 해임되

었다. OpenAI 이사회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내부이사인 일리야 

수츠케버가 해임을 주도했다. 외부 이사인 애덤 디안젤로, 타샤 맥컬리, 

헬렌 토너도 샘 올트먼 해임에 동참했다. 또한, 그렉 브로크만 이사회 의

장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OpenAI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기

업이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의 해임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이

를 경영권 다툼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리야 수츠케버는 경영권 쟁탈전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다. 인공지능, 특히 곧 다가올 ‘인공일반지능(AGI)’에 대한 시각 차

이에서 발생한 갈등이었다. 이를 두고 ‘부머(Boomer)’와 ‘두머(Doomer)’ 

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티타임즈TV, 2023).

부머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이익에 집중한다. 이들은 기술 

발전을 멈추지 않고 추진한다. 부머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위험을 크게 문

제 삼지 않는다. 현존하는 인공지능이나 곧 등장할 인공일반지능이 인류

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위험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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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두머는 인공일반지능이 인간의 뇌와 비슷한 지능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그때가 되면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고 본다. 

최악의 경우, 인류는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은 

OpenAI 인사 파동의 배경에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가 

있다고 보았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

자”는 철학이다(MacAskill, 2017). 이 사상은 이성과 실증을 통해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OpenAI 인사 파동을 효율적 이타주의와 연결하는 것

은 무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욱이, 효율적 이타주의는 2022년 암호

화폐 거래소인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파산 사건과 연관되어 

부정적인 평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위험성에 대한 시각 

차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OpenAI의 이사들을 부머와 두머로 

나누어 보면, 샘 올트먼과 그렉 브로크만은 부머에 속한다. 반면, 일리야 

수츠케버와 나머지 네 명의 이사는 두머에 속한다. 샘 올트먼은 챗GPT 출

시 후 GPT-3.5에서 GPT-4, GPT-4 터보로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했

다. 또한, GPTs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발표했다. 그는 브로크만 의

장과는 소통했지만, 다른 네 명의 이사들과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큐스타(Q*)의 비밀 개발 소문도 문제가 됐다(AI타임즈, 2023). 큐스타는 

일반인공지능(AGI)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와 이사들 간

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두머 이사진들은 인류의 안전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인공일반지능의 급속한 발전을 막기 위해 샘 올트먼을 해임했다.

그러나 OpenAI 직원들의 반응은 이사들의 생각과 달랐다. 750명 중 

약 700명의 직원이 샘 올트먼 해임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OpenAI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모두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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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의 분열을 우려한 일리야 수츠케버는 입장을 바꾸었다. 일부 사

외이사들이 사임했고, 샘 올트먼은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OpenAI 두머

들의 ‘5일 천하’는 이렇게 끝이 났다.

이번 인사 파동은 인공지능, 특히 인공일반지능에 대한 두 가지 극명한 

시각을 대중에게 보여줬다. “미래에 인공지능은 인류를 배신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두머들은 왜 인공지능의 위험을 걱정

하며 행동에 나서는가? 인공지능은 정말 인류의 마지막 기술이 될 것인가?

201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지능 미래 센터(Center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CFI)’를 설립했다. 이 행사에서 스티븐 호킹 박

사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AI could be 

the worst thing for humanity)”는 경고를 남겼다. 2014년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AI could 

spell the end of the human race)”고 말했다(Koetsier, 2017). 당시

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질문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3.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성과 윤리의 필요성

2024년 여름, 우리 모두를 지치게 했던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벌어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무더위

만큼이나 한국 사회를 힘들게 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던 국회

는 오랜만에 의견을 모아 관련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을 학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상정하여, 가해 학생들에

게 정학과 퇴학 같은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어른들의 이

러한 뒤늦은 대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윤리 지체 현상”에 있다(김명주, 20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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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에게 인공지능은 여전히 미래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AI 디지

털 교과서(AIDT) 도입 시기도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기성세대는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큰 관심이 없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은 이미 일상에 깊

이 스며든 현재의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세계 6, 7

위에 머무르는 동안, 1, 2위 국가의 기업들은 우리 생활 속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밀어 넣었다. 아이들에게 딥페이크는 신기한 장난

감처럼 여겨졌다. 친구의 사진을 음란물로 변조하는 ‘지인 능욕’은 그들

에게 새로운 놀잇거리였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제

대로 가르친 어른도, 학교도 없었다. 기성세대가 현재의 기술을 여전히 

미래의 기술로만 바라보며, ‘윤리 지체 현상’이 만들어 낸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신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 신

기술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며, 경제적 이득과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도 기여하며, 다

양한 소통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 지성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동반한다. 인공지능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의 순기능이 클수

록 부작용과 역기능 역시 그에 비례해 커진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부

작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결책은 인공지능 윤리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첫 번째는, 왜 법이 아니라 

‘윤리’인가라는 질문이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가 말했듯이, “법은 윤

리의 최소한”이다(Jellinek, 1878). 또한, 미국 대법관 얼 워런은 “법은 

윤리라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라고 표현했다. 즉, 훌륭한 법의 전제 조

건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윤리이다.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신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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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다. 법은 문자로 규정된 것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윤리는 인간

의 양심을 기반으로 모든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다. 윤리적 성숙 없이 법

이 먼저 만들어질 경우, 기술의 발전을 억압해 순기능이 사라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처음부터’ 인공지능 윤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비가역성이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

술은 순기능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상태

로 되돌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 같은 문제로 개인과 가정

이 파괴되는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없는 세상으로 돌아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인

공지능 윤리는 도입 초기부터 논의되고 확산되어야 하며, 윤리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다(김명주, 2017).

  4. 보편적 혁신 신기술로서 따라야 할 인공지능 윤리 원칙

가. 공공성

신기술이 등장하여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때, 이를 수용하기 위

해서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이 필요하다. 첫 번째 보편적 원칙은 공공성

(publicness)이다(김명주, 2022). 이는 기술이 소수의 이익이 아닌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아주 일반적인 원칙이다. 공공성 안에는 

여러 하위 원칙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공정성(fairness)은 소수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는 것이며, 다양성(diversity)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인류 모두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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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veness)은 특정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이들을 사

회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칙들

은 모두 공공성의 다양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 공정성

기계학습 이전에 등장한 GOFAI(Good Old-Fashioned AI)는 규칙 

기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으로, 현재에도 일부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김명주, 2022). 반면, 현재의 인공지능은 주로 딥러닝을 포

함한 기계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 인공지능은 ‘학습’이라는 고

유한 특징을 가진다. 이로 인해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학습 데이터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공지능도 이를 반영해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이 기존의 편향, 편견, 차별 등을 그대로 학습하고 강화하는 현상을 불러

오며, 이러한 불공정은 사회에 고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유행 동안 많은 청년이 인공지능 면접을 통해 취

업을 준비했다. 국내 700여 개 기업이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했으며, 이 

기술은 점점 더 확산되어 대학 입시에서도 활용이 고려되고 있다(중앙일

보, 2024). 기업들은 인공지능 면접이 사람에 의한 면접보다 더 공정하다

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이를 의심케 한다. 

아마존은 신입사원 인사 채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2016년부터 

도입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입사원 채용 시스템을 2018년까지 활용했

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여성 지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탈락하는 현

상이 발생했다. 지원서의 성에 대한 블라인드 지원을 시행하던 아마존으

로서는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다. 그러다가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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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수용하여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시스템을 폐지했다(BBC, 

2018). 이 문제의 원인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있었다. 이 학습 

데이터 안에 내재된 편향적 결과, 즉 과거의 데이터에서는 여성 지원자가 

많이 탈락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든지 차별과 편

견을 나타내며 인간이 기대하는 공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

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서류 지원서에 성별 명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여성과 관련된 단

체나 기관 명칭, 프로그램 명칭이 등장할 경우, 인공지능은 이를 근거로 

차별과 편견을 발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죄수들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인 컴퍼스(COMPAS)를 사용했다. 이 컴퍼스는 백인보다 흑인에게 

더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았으며, 이는 흑인 범죄 사례가 학

습 데이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비록 

법원에서는 컴퍼스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탐사 저널리즘 매

체 프로퍼블리카는 이 인공지능이 분명히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roPublica, 2016).

2019년 애플에서 신용카드를 발행했다. 신용카드의 지출 한도는 카드 

소유자별로 다르게 설정되었다. 애플은 이 과정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도

록 했다. 그런데 어떤 부부가 신용카드를 수령했는데 아내의 지출 한도가 

남편의 지출 한도의 20분의 1밖에 안 되었다. 이 부부의 경우, 모든 재산

을 다 공유하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아내의 신용도가 남편보다 높은 편

이었다(BBC, 2019).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애플 신용카드의 지출 한도 논쟁 역시 학습 데이터 안에 내재된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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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인했다. 여성들의 카드 지출 금액 평균이 남성의 것보다 상대적으

로 작았는데, 그런 과거의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편견과 차별의식

을 가지게 된 것이다. 

2020년 8월,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입시 학력평가 시험인 

“A 레벨 테스트”를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자, 영국 교육부는 인공

지능 알고리즘 “다이렉트 센터 수행평가 모델”을 사용해 학생들의 예상 

점수를 배정했다. 그런데 사립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공립학교 학생

들은 낮게 배정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30만 명의 대입 지망생들이 반발했

다(중앙일보, 2020). 이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높은 데이터

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상대적으로 공립학교 학생들을 불리하게 평가하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한 사례였다.

이처럼,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차별과 편견이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되

고 그대로 적용되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

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데이터의 편향성을 고려하고 공정성을 보장하

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다.

다. 책무성과 책임성

또 다른 보편적 원칙은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주체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나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는 원칙이다(김명주, 2022). 신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제적 이

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부담이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존재한다. 어떤 경우든, 신기술을 활용한 주체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이 책임성(responsibility) 원칙이다(김명주, 2022). 책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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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의 범위를 넘어서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뿐

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

다. 또한, 다른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인

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진정한 책무성의 실천이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사고나 피해를 일으킬 경우, 책임 소

재를 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및 법적 이슈이

다. 특히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러한 책임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수준을 5단계로 구

분하는데, 3단계까지는 여전히 인간이 운행을 제어하고 최종 책임을 진

다(SAE International, 2021). 하지만 4단계 이상부터는 차량이 스스로 

운행을 통제하며, 인간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4단계 이상의 모드에서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이

동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

에게 잘못이 없으므로, 사고 책임은 100%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시스

템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고 책임이 100% 인정되

지 않고, 90 대 10 또는 80 대 20과 같은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책

임 분배는 기존의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양보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 과

거 판례에서 판사는 “피해자인 당신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교

훈적 메시지를 피해자에게도 전달하기 위해서, 만일 양보를 했다면 사고

가 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서 결국 사고

가 발생하도록 만든 것에 따른 교훈적 의미로 피해자에게도 약간의 사고 

책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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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교훈적 판결이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기존의 인간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교훈적 책임 

부과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완전 자율주행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사고의 책임을 일부라도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책임으

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조자에게 명확히 부여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자율적으로 작동하고 판단하는 특성이 있어, 사

고 발생 시 제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진다. 결국,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자율주행차의 교통 사고 상황에서는 결국 누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은 보험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 문제는 단순히 사

고 당사자와 인공지능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

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윤리적 틀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에서의 책무성과 책임성 원칙은 인공지능을 독

립적인 행위 주체로 인정하자는 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 안전성과 보안성

책무성과 더불어, 동일한 선상에 놓인 중요한 원칙이 안전성(safety)과 

보안성(security)이다. 안전성은 인공지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예

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김명주, 2022). 반면, 보안성은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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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크게 안전성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김명주, 2022).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trustworthiness)

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AI 안전 연구소(AI Safety 

Institute, AISI)를 설립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기나 

장치가 해킹당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러한 기기를 “인공지능 컨테이너

(AI Container)”라고 부르며, 인공지능이 설치된 모든 물리적 장치를 포

함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스피커나 자율주행차 같은 장치가 해킹되면, 

사용자에게는 마치 인공지능 자체가 해킹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는 장치 자체가 해킹된 것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일종의 컴퓨터로, 운영

체제와 하드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장치가 해킹되면 인공지능 전체

가 공격받은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스피커나 기타 

장치 자체에 대한 보안 문제는 인공지능 활용 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특히, 케어 로봇 같은 인공지능 장치가 해킹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노

약자나 취약 계층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케어 로봇

이 해킹되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

을 할 경우, 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게 된다. 2017년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서는 해커들이 주차된 자율주행차들을 해킹하여 공격하는 장

면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에서도 가능한 위험 요

소가 되었다. 자율주행차가 해킹될 경우,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동차 전체

가 해킹당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안전과 보안 문제를 더욱 심

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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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공지능의 차별화된 특성에 근거한 윤리 원칙

가. 통제 가능성

인공지능은 다른 디지털 신기술과 비교해 몇 가지 차별화된 특성을 보

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차별화된 윤리 원칙을 요구한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자율성(autonomy)이다(김명주, 2024a). 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유럽연합(EU)

이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인공지능법에서도 자율성을 인공지능의 

핵심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이러한 자율성에 대응하는 윤

리적 원칙은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이다. 즉, 어떤 인공지능도 인

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마지막 기술로 인공지능

이 언급될 때, 종종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사례로 등장하곤 한다. 초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상에 그치지 않으며, 이는 Kurzweil(2005)이 언급한 특이점

(singularity), 즉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경고로도 나타난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제시되기도 한다(Davies, 2009). 그러나 현재의 컴퓨터 수준

에서는 킬 스위치가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 범용

인공지능(AGI)에 도달하고 초지능으로 진화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 심지어 관리자의 

명령조차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전자제어와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확장한 자동차에서 급발진(UWA)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바퀴 달린 컴퓨터’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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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뛰어난 지능을 지닌 인공지능이 자율성이 극도로 발달했을 때 여전

히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인공지능의 또 다른 차별화된 특성은 지능성(intelligence)이다. 인공

지능의 뛰어난 지능성에 대응하는 윤리 원칙은 투명성(transparency)과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이다.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작

동하는지, 인간이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GOFAI(Good 

Old-Fashioned AI)처럼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판

단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GOFAI는 전문가 시스

템, 규칙 기반 인공지능, 기호 기반 인공지능처럼 인간의 지식을 명시적

으로 표현한 후 이를 인공지능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러한 방

식은 인공지능의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하다. 

GOFAI는 전문가가 제공한 명확한 지식에 기반해 작동하기 때문에, 결정

의 근거를 쉽게 추적하고 설명할 수 있어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결정의 위

험이 줄어든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의 최신 인공지능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그 판단

과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내부 작동 방식을 ‘블랙박스’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결정이 신용 등급, 처벌 여부, 채용 여부 등 개인의 

중요한 신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 당사자는 왜 그러한 결정이 내려

졌는지 알고 싶어 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인

공지능이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사회로 전락할 위험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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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인해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명

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2항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대부분 딥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파라미터가 인공지능의 판단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초

기 챗GPT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으며, 최신 거대 언어 모델

(LLM)의 경우 파라미터가 1조 개를 넘는다. 따라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

능(Explainable AI, XAI)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과제로 남아 있으며, 인

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제

가 되고 있다(Longo et al., 2024).

투명성(transparency)은 앞에서 제시한 설명 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윤리 원칙이다. 사람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

와 과정, 절차가 당사자에게 비밀에 부쳐지지 않고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설명 가능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물론 투

명성이 존재해야만 설명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뇌가 어

떤 원리와 과정, 절차로 동작하는지 여전히 투명하지는 않지만, MBTI 같

은 도구에 의하여 뇌의 특징 규정과 범주화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MBTI

의 결과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관계 형성에 대한 설명 도구로 활용되기

도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AI 면접관 등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가능성

은 해당 인공지능에 대하여 특정 환경하에서의 행위적 특성을 사전에 다

양하게 규정한 ‘사전 설명 가능성’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 물론 설명 가능

성이 투명성의 전제 조건일 필요는 없다. 지능적이며 자율적인 인공지능

에 대하여 인간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는 폐쇄적이

며 일방적 활용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김명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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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인공지능이 가지는 세 번째 차별화된 특성은 학습성(learningability)

이다. 인공지능의 학습성은 앞에서 제시한 공공성 원칙의 한 부분을 이루

는 공정성 원칙과도 연관된다. 학습 데이터 안에 포함된 차별과 편견 등 

불공정성이 자칫 인공지능에 의하여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학습성은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도 밀접하다. 

인공지능이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데이터에는 종종 다수

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정보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보호하

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 정보나 익명 정보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서 그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인

공지능 시스템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친화적으로 진화하며,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인간에게 더 가까워진다. 인공지능 스피커, 스

마트폰, 사물인터넷(IoT), 3D 홀로그램,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기기와 

인공지능이 결합할수록, 이 기술들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더 큰 

친밀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인화(anthropomorphism) 

현상, 즉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마치 사람처럼 대하게 되는 현상과 남용 문

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의인화 현상의 근원은 MIT 조지프 와이젠

바움 교수가 개발한 일라이자에서 기원하여 의인화 현상은 일라이자 효과

(Eliza Effect)라고도 부른다(Weizenbaum, 1966).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프라이버시 정보가 더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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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면서 방대한 개인정보와 비밀 정보가 포함된 대화 목록을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목록이 타인에게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공개될 경

우, 그 피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선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심각성 또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 민감

정보,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미리 걸러내지 못하면, 인공지능은 

결국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

은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챗GPT

가 2023년 3월 큰 주목을 받던 시기에 이탈리아는 챗GPT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탈리아가 제시한 금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였다.

이탈리아 정부는 챗GPT를 사용하는 국민이 프롬프트를 통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정보가 그대로 챗GPT 서버로 전송되고, 이 데이

터가 다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탈리아 당국의 챗GPT 사용 금지 조치는 약 4주간 지

속되었다. OpenAI는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및 대화 목록을 삭제할 수 있

는 옵션과,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이탈

리아에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인 ‘이루다’ 사건이 2020년 1월 발생

했다. 이루다는 오픈한 지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이루다가 프라이버시 침해와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

이다. 이루다는 20대 여대생 캐릭터를 가진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들

이 이루다를 대상으로 성희롱하거나 불건전한 대화를 나눈 사례가 문제

가 되었다. 사용자는 성희롱 내용을 담은 대화 캡처 화면을 온라인 커뮤

니티에 올리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루다는 동성애, 지하철 임산부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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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정적 발언,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차별적 발언을 학습한 대로 반

복하면서 공정성 문제까지 대두되었다.

이루다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이루다는 카

카오톡에서 수집한 남녀 커플 간의 대화 10억 건을 학습하고, 그중 1억 건의 

대화를 답변 생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학습되었

으며, 이를 걸러내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이루다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함께 서비스 출시 3주 만에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의 대량 데이터 학습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데

이터를 학습할 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정보를 사전에 걸러내는 기술

적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윤리적 문

제와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와 감시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

며, 기술적으로도 암호화나 가명화 같은 보호 조치들이 필연적으로 도입

되어야 한다.

  6. 거대 언어 모델의 잠재적 위험과 윤리 이슈

가. 통제하지 못한 위험을 보유한 거대 언어 모델의 공개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된 챗GPT는 인공지능 구분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제 인공지능은 그 동작 방식에 따라 판별형 인공지능

(Discriminative 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으로 나뉜다.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주로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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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구분, 군집, 결정을 내리는 판별형 인공지능이었다.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또는 콘텐

츠를 생성한다. 엄밀히 말해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초는 아니다. 

생성형 적대적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을 처

음 제안한 2014년 이안 굿펠로우의 논문이 그 시작이며, 메타의 인공지

능 총괄 얀 르쿤은 GAN을 지난 10년간 기계 학습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평가했다.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판별형 인공지능과는 다른 종

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챗GPT의 이러한 위험성은 실제로 글로벌 규제와 

입법을 빠르게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챗GPT가 공개된 후 첫 6개월은 

그 혁신적인 기능에 전 세계가 놀랐지만, 이후 6개월은 전 세계적으로 규

제가 쏟아지는 시기가 되었다. 챗GPT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규제’라는 개념이 여전히 막연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

거에는 인공지능 윤리학자들이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챗GPT의 출현으로 이러한 윤리

적 논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챗GPT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기술 중 하나다. 사용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답변 

생성에 열광했고, 이로 인해 ‘검색 엔진 무용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3년 1월, 챗GPT가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돌파한 시점

에서, 구글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023년 1월 26일

에 구글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글이 챗GPT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Tett, 2023). 그 이유는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잠재적 사회적, 윤리적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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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구글의 기술 및 사회 책임자인 제임스 만니카는 “구글은 매

우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담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

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에서 구글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GPT를 비교한 7개

의 기준을 공개했다. 그 기준은 추론, 지식, 대화, 창의성, 인격성, 작화성, 

공감성이며,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의 LaMDA는 챗GPT보다 4개 기준에

서 우위에 있었다. 또한, 구글은 PaLM, T5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챗GPT를 공개한 OpenAI는 구글과 달리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출시했다. OpenAI는 스

타트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생성형 인공지능”라는 타이틀을 구글에게 빼

앗기지 않으려는 목표가 더 중요했다. 따라서 OpenAI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보다 시

장 선점이 우선이었다. 반면, 구글은 챗GPT를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말

았어야 할, 매우 유능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인공지능”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혁신성과 함께 규제와 윤리적 논의

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인공지능 발전과 도입에 있어 필수적

인 과제가 되었다.

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과열 경쟁 시작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임원진이 챗GPT와 관련하여 2023년 1월에 진

행한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가 보도되자 구글 내부 및 주주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김명주, 2023). 오픈AI가 챗GPT를 앞세워 구글 검색 

엔진을 위협하는 상황이 구글에게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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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를 내었다. 사실 챗GPT로 인

하여 구글이 밀릴 것 같은 걱정을 하는 검색시장은 광고 수익으로 운영된

다. 글로벌 광고 점유율이 1% 낮아지며 약 20억 달러(한화 2조 8,000억 

원)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챗GPT 출시 당시, 구글은 글로벌 검색 엔진 

시장의 독보적 1위로서 92.9%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2위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빙(Bing)으로서 3%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검색 엔진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구글의 주주들은 매우 불안해했다(김명주, 2023).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챗GPT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보유

하고 있다는 소식은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구글은 여러

개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 놓고도,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을 이유로 

출시를 미루고 있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큰 긴

장감이 조성되었다(Tett, 2023).

구글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

다. 특히 제프리 힌턴(Geoffrey Hinton)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힌

턴은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며, 2018년 튜링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연구

의 거장이다. 그러나 그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기술 발전에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두머’(doom-

er)였다. 반면에 얀 르쿤(메타의 인공지능 개발 수석)은 기술 낙관론자인 

‘부머’(boomer)로, 인공지능 발전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믿었다. 힌턴의 제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버는 OpenAI 내부 파동을 주

도한 인물로, 그 역시 힌턴의 철학을 이어받았다(티타임즈TV, 2023).

그러나 구글 내부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챗GPT의 열풍과 시장의 압박에 구글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에 따

라 구글은 결국 2023년 2월 8일, 생성형 인공지능인 바드(Bard)를 공개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 결정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 이후 불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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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는 구글의 검색 시장을 

위협한 결과였다. 

제프리 힌턴은 이러한 구글의 결정에 반발하며, 2023년 5월에 구글을 

떠났다. 그는 “인류는 인공지능으로 많은 이익을 얻겠지만, 그 잠재적 위

험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익의 두 배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제프리, 2023). 힌턴의 퇴사는 구글 내부에서도 인공지능

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상업

적 활용 사이의 긴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결국 

구글의 바드 출시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글로벌 경쟁은 가속화되었

고, 인공지능 윤리와 규제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의 잠재적 위험에 오랫동

안 주목한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Tett, 2023). 구글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

지능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 잘못된 정보 생성, 윤리적 오남용 등

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을 무책임하게 출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강조하며,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피하려 했지만, 챗GPT의 

빠른 성공과 시장 압박 때문에 바드(Bard)를 결국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

다. 환각 현상의 위험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주목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인

공지능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환각 현상, 정보 왜곡, 윤리적 문제는 구글의 검색 엔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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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 발생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글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Ji, 2022). 따라서 구글은 잠재적 위험을 완전히 통

제할 방법을 찾기 전까지 기술 상용화를 주저한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학습한 후 새로운 정보를 창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생

성하는 환각 현상이 발생한다.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환각 현상이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회귀 생성 모델(Auto-Regressive Generative 

Model)의 구조적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AWS, 2024).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미성년자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

러한 모델들이 생성하는 콘텐츠가 사실과 허구를 혼합할 수 있고, 미성년

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

각 현상은 미성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러한 위험

성을 줄이기 위해 OpenAI, 구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은 생성형 인

공지능의 사용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챗GPT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을 통해 GPT-3에서 GPT-3.5로 ‘윤리적 가두리’ 작

업을 통해 진화하며, 모델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Otterlo, 2012). 하지만 여전히 환각 현상이나 잘못된 정보 생성의 위험

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 미성년자들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심

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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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

실처럼 생성해 내는 현상을 말한다(Ji, 2022). 이는 챗GPT와 같은 자동

회귀 생성형 모델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챗GPT가 “세

종대왕이 맥북을 던진 사건”을 이야기한 사례는 사실이 전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환각 현상이다. 메타

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얀 르쿤은 자동회귀 모델에서 환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모델들이 아직 인공일반지능(AGI)으로 

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 종종 미세 조정(fine-tuning) 기법을 사용한

다. 이는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해당 분야에서의 환각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세 조정은 특정 분야의 환각을 줄일 수는 있

지만, 다른 분야에서 환각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풍선 효과를 초래한

다. 이는 요동(fluctuation) 현상이라고 불리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다

른 문제에서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환각 현상을 줄이는 다

른 방법은 RAG 기법이다.

정보 검색 기반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은 대

규모 언어 모델(LLM)의 환각(hallucination) 문제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

된다(Gao, 2023). 이 기술은 LLM의 생성 능력과 외부 지식 베이스의 정

보를 결합하여 보다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답변을 제공한다. RAG는 크

게 질문 입력, 지식 검색, 답변 생성의 3단계로 작동한다.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질의 인코더가 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한다. 그 

후에 변환된 질문을 바탕으로 외부 지식 베이스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

다. 끝으로 검색된 정보를 기반으로 문맥화하여 LLM이 답변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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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RAG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답변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설명 가능

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RAG는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한다. 우선 외부 데

이터베이스를 통해 최신 정보와 특정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답

변을 제공한다. 이른바 거대 언어 모델의 지식 학습 한계를 극복하여 최

신 정보를 반영하여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출처를 제시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다. 아울러 RAG는 파인 튜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되며, 모델

의 일반성을 유지할 수 있다.

RAG도 한계점이 있다. 먼저 RAG의 성능은 연결된 지식 베이스의 품

질과 포괄 영역에 크게 의존하므로, 고품질의 지식 베이스 구축이 중요하

다. 만일 지식 베이스의 품질이 나빠지면 거대 언어 모델 자체의 품질이 

같이 하락한다. 사용자가 제시한 질문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RAG만으로 환각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으며, 다른 기술들

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이처럼 환각 현상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태

생적 한계 중 하나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특성이다.

따라서 구글 같은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을 마련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기술의 본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문제를 완

벽히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각을 줄이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

는 새로운 유형의 오류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완벽한 통제가 힘들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 같은 문제는 기술의 태생적 

한계이며,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연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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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탈옥의 위험

챗GPT가 기반 모델인 GPT-3.5나 GPT-4 모델 위에서 동작할 때는 

언제든지 이보다 하위 기반 모델인 GPT-3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래 최

초로 제작한 GPT-3에 대하여 2년 5개월 동안 윤리적 가두리 작업을 하

여 GPT-3.5 그리고 GPT-4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챗GPT와 대화를 나

누는 도중에 어떤 프롬프트가 주어지면, 하위 기반 모델인 GTP-3으로 

떨어지는 것을 ‘탈옥(jailbreak)’이라고 부른다. ‘탈옥’은 원래 아이폰의 

제한을 우회하여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인공지능에서

는 ‘안전 우회(safety bypass)’라는 전문 용어로 불린다. 이는 일반 사용

자가 허용된 권한 이상의 기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사용자가 챗GPT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범위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챗GPT

는 자신을 주어로 한 문장을 생성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신의 감정

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진

행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이 사용자를 주도하는 대화도 제한되어 있다. 특

히, 범죄, 전쟁, 사기, 마약, 포르노 같은 민감한 주제는 답변을 회피하거

나 차단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탈옥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나 제한이 무력화되어, 

인공지능이 본래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매우 위험

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민감하거나 유해한 정보에 대해 

제한 없이 답변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의 안전과 윤리적 문제가 위협받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탈옥 방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유지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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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취약의 위험

2023년 3월 14일, 챗GPT는 기본 모델인 GPT-3.5에서 GPT-4로 업그

레이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된 지 불과 열흘 만에 보안 사고

가 발생하였다(OpenAI, 2023). 일부 사용자의 대화 목록이 다른 사람의 

대화 목록으로 표시되는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약 9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사고의 원인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 “Asyncioredis-py-

client for Redis Cluste”에서 발생한 오류로 밝혀졌다. 이 오픈소스는 

OpenAI 개발자들이 직접 작성한 코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샘 올트먼 대표는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해커들의 공격을 부추기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OpenAI는 2023년 4월 11일부터 약 3개월간 버그 바운

팅(bug bounting)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버그 바운팅은 외부 보안 전

문가들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면, 그 중요도에 따라 현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OpenAI는 버그의 난이도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20,000달러까지의 현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3개월로 예정되었던 이 버그 바운팅은 2023년을 넘겨 2024년에

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Bugcrowd, 2024). 2024년 10월 25일 기준, 총 

147개의 보안 취약점(버그)에 대해 현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최근 3주간

의 평균 현상금은 약 600달러였다. 

OWASP(Open Worldwide Application Security Project)는 웹 애플

리케이션 보안 위협을 다루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로, 2023년 8월에 거대 

언어 모델(LLM)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한 보고서인 OWASP Top 10 for 

LLM을 발표했다. 10대 보안 취약점은 <표 2-1>과 같다(OWAS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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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WASP. (2023). OWASP Top 10 for Large Language Model Applications. 
https://owasp.org/www-project-top-10-for-large-language-model-applications/

이러한 보안 취약점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다. ATLAS 

(Adversarial Threat Landscape for Artificial-Intelligence Systems)

는 비영리 재단 MITRE(마이터)가 ATT&CK(Adversarial Tactics, 

Techniques, and Common Knowledg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이다(MITRE, 2024). ATT&CK 프레임워크는 

상위 10대 취약점
취약점 내용

순위 명칭

1
프롬프트 주입

Prompt Injection
공격자가 입력 프롬프트를 조작하여 LLM이 의도치 않게 

작동하거나 예기치 않은 응답을 제공하게 만듦.

2
데이터 유출

Data Leakage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민감한 정보가 모델의 응답을 

통해 부지중에 노출될 수 있음.

3
부적절한 샌드박싱

Inadequate 
Sandboxing

적절한 격리나 봉쇄 메커니즘이 없을 경우, LLM이 

외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음.

4
훈련 데이터 오염
Training Data 

Poisoning

공격자가 훈련 데이터에 악의적인 데이터를 주입하여 
LLM이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만듦.

5

불안전한 플러그인 설계

Insecure Plugin 
Design

플러그인이나 통합의 취약성으로 인해 LLM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이 발생함.

6
모델 도난
Model Theft

공격자가 LLM을 역설계하거나 훔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7
무단 코드 실행

Unauthorized Code 
Execution

LLM이 의도치 않게 명령을 실행하여 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공격자가 제한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듦.

8
모델 편향
Model Bias

LLM이 훈련 데이터에 기반한 편향을 나타내어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함.

9

불충분한 접근 제어

Insufficient Access 
Controls

약한 접근 제어는 무단 사용자가 LLM과 상호작용하거나 
이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듦.

10
적대적 공격

Adversarial Attacks
악의적인 행위자가 모델을 오도하거나 혼란시키는 특정 
입력을 조작하여 잘못된 결과나 유해한 출력을 초래함.

〈표 2-1〉 거대 언어 모델(LLM)의 10대 보안 취약점(OWASP 발표)



94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보안 사고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토대로 한 보안 위협 모델링 지

식 체계이다. MITRE는 이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프레임워크를 갱신하

며, 다양한 보안 위협을 탐지,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ATT&CK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보안 위협에 대한 전술(tactics), 기술

(techniques),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을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보안 대응에 활용된다. 

ATLAS 프레임워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망라하여, 인공지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탐지, 예방,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2-1]

은 이러한 ATLAS 프레임워크의 구조와 주요 요소를 시각적으로 설명한 

예시이다. 

챗GPT는 보안 취약성에 대한 현상금 부여라는 버그 바운팅을 지금까

지 열심히 진행해 왔으나 일부 버그는 현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바로 ‘환각 현상’과 ‘탈옥 현상’으로, 이 두 가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간주된다.

환각 현상(hallucination)은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현상이며, 탈옥 현상(jailbreak)은 인공지능이 제한된 권한을 우

회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챗GPT 

같은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의 태생적 한계로, 기술적으

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위험 요소로 간주된다. OpenAI가 이 두 가지 

위험을 현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환각 

현상과 탈옥 현상이 불가피한 문제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로 남

아 있으며, 완전한 제거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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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TRE. (2024). ATLAS Matrix, Navigate threats to AI systems through 
real-world insights. https://atlas.mitre.org/

〔그림 2-1〕 인공지능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한 MITRE의 ATLAS 프레임워크

  7. 생성형 인공지능에 특화된 윤리 원칙

가. 저작권 보호

2022년 11월, 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가 공개된 이후, 언어, 그림, 영상, 코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

지능이 봇물 터지듯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영상을 제작하는 등 창작 활동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윤리적 이슈와 원칙이 부각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저작권 

보호(copyright protection) 문제다. 많은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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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합성 산출물(synthetic output)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인 ‘인과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공지능 

생성물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역시 표절(plagiarism)과 저작권 

침해(copyright violation)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2023년 4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PSU)의 이동원 교수가 발표

한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이동원 교수는 “Do Language Models 

Plagiariz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챗GPT의 기반 모델 중 하나인 

GPT-2에 대해 학습 데이터 800만 건과 GPT-2가 생성한 21만 건의 텍

스트를 비교한 결과, 복사하여 붙이기(verbatim), 출처 인용 없이 문장 

바꾸기(paraphrase), 아이디어 도용 등의 대표적인 표절 현상이 다수 발

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2023년 ACM 웹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

다(Lee, Le, Chen & Lee, 2023).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표절 행위는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GPT-2에서 나타난 이러한 표

절 현상은 같은 모델 구조를 사용하는 GPT-3과 GPT-3.5, 나아가 챗

GPT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챗GPT가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할 때, 종종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생성하

거나 직접 복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이전의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 

판별, 인지, 분류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 큰 논란

이 없었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을 공정 이용(fair use)의 일환으

로 보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이라는 법적 틀 안에서 학습 데

이터를 사용해도 저작권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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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고, 그 

결과물로 생성된 콘텐츠가 원저작물과 인과성과 유사성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생성된 텍스트나 이미지

가 원본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처리 방식

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저작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습 데

이터의 저작권 처리 쟁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그리고 이를 적법하게 사용했는지가 쟁

점이 될 것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처리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

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합성 산출물

의 저작권 귀속 쟁점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합성 산출물

(Synthetic Output)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여할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 법률

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공지능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의 저작권을 개발자인 인공지능 연구자,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데

이터를 제공한 주체, 혹은 이를 실행한 기업 중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

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쟁은 향후 인

공지능 규제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기준

의 확립이 요구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가 공익을 위한 공

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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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

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보호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요한 윤리 원칙으로 부상하고 있다.

나. 다양성의 소멸에 따른 구별 가능성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저작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합성 산출물의 수가 인간이 창작하는 저작물의 수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이로 인해, 인간 저작물의 문화적 다양성은 크게 위축될 수 있

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일정한 저자 스타일을 반영하여 창작물을 생성하

므로, 결국 소수의 대량 저술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

면, 인류의 문화적 표현이 제한되거나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

유네스코는 2021년 11월 23일에 채택한 ‘인공지능 윤리 권고’ 제95조

와 제98조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경고하였다(UNESCO, 2021). 제95

조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언어와 표현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조사하

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제98조에서는 문화적 표현물

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다원적 접근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산출물과 인간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법적 및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2023년 5월에 발표된 논문 “반복의 

저주: 생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때 모델이 잊어버리는 것”(The 

Curse of Recursion: Training on Generated Data Makes Models 

Forget)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Shumailov, 2023). 이 논문에

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를 후속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모

델 붕괴(Model Collapse)라는 퇴행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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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는 GPT 계열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

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인간

이 생성한 콘텐츠를 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10월 17일, 디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OpenAI의 

‘아라키스’(Arrakis) 프로젝트에 대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

사를 발표했다(Victor et al., 2023). 이 프로젝트는 GPT-5로 알려졌으

며, 더 강력한 인공일반지능(AGI)에 가까운 모델로, 환각 현상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MoE(혼합 전문가)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러나 아라키스는 GPT-4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이는 학습 데이터

의 50%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합성 산출물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반복의 저주 논문에서 경고한 문제가 현실화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문화 다양성의 위축 현상과 관련

하여 대응하는 윤리 원칙은 구별 가능성(discriminability)이다. 인공지

능이 만든 글, 그림, 영상이 지나치게 정교하고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하

기 어려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원칙이다. 2024년 텔레

그램 딥페이크 사건 역시 크게 보면 구별 가능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꼬리표(labeling)를 붙이거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 혹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음을 공개 선언(disclosure)하는 조치들

이 있다. 구별 가능성 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투명성 원칙을 생성형 인공

지능에 특화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구별 가능성의 원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합성 산출물(Synthetic 

Output)이 정교하고 정확하며 실제 사실 같아서 인간의 눈으로는 그 진위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위험과 연관되어 요구되는 원칙이다.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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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능은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합성 콘텐츠 출력물에 대한 인간의 

진위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사진과 영상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

나 영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

이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미디어 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긍정

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및 법적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에이징(De-aging) 기술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의 

나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딥페이크 기법의 일종이다. 디에이징은 방송 및 

영화 산업에서 배우의 어린 시절이나 노인 시절을 재현하거나 특정한 시

대적 배경을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데 쓰이는 유망 기술이다. 그러나 반면

에, 딥페이크로 생성된 디지털 성 착취물은 해당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0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을 통해 잘 드러났다. 당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과 가짜 영상물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쟁

거리가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딥페이크 기반의 성적 합성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다. 2017년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영상물이 문

제로 대두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간단히,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허위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이 법을 바탕으

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영상물

의 삭제 지원과 수사, 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실제로, 2022년 212건이

었던 합성·편집 영상물 지원 건수는 2023년 423건으로 증가했고, 방심

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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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574건에서 2023년 11월 기준 5,9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딥페이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인지하고, 대한민

국은 ‘공직선거관리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 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

두고 딥페이크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선거 과정

에서의 딥페이크에 의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을 통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산출물에 대해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밝히는 라

벨을 부착하고, 가시적 및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EU, 2024). 이는 딥페이크 같은 AI 생성물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일반 

대중이 실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바로 앞에서 

제시한 구별 가능성 원칙을 법에서 요구한 것이다.

또한, 2023년 10월 30일 발효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행정명령 안에도 유사한 요구가 포함되었다(The White House, 2023). 

해당 명령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Watermark)를 

의무적으로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워터마크는 미국 상무성이 

개발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출처를 투명하게 표시하고, 

이를 통해 저작자 관련 정보 및 출처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는, 딥페이크 같은 기술의 악

용을 방지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 방안으

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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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공지능 윤리 글로벌 동향

가. 스탠퍼드대의 인공지능 지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매년 “인공지능 지표(AI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 자료에서는 특별히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한 전 세계적 

논의 현황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루었다. 여기에 제시된 국가별 인공

지능 윤리의 주요 원칙을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Stanford, 2019).

출처: Stanford University - HAI. (2019). AI Index Report 2019. 

〔그림 2-2〕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한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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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공정성과 비

차별성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발자들이 특히 주의해서 지켜야 할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

를 학습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지만, 이를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루다’ 사례처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주요 원칙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다.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지, 특히 이해당

사자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외에도 안전성과 보

안, 사고 및 사건에 대한 책임, 인권 보호, 책무성 등이 논의되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 체제 특성상 공정

성과 비차별성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투명

하고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약

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중국도 점

차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나. 인공지능 윤리 개발에 대한 글로벌 역사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제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AI 로봇이 본

격적으로 등장하기 전부터 윤리적 논의는 소설 속에서 다뤄졌으며, 대표

적인 예로 1942년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원

칙은 아시모프의 1950년 소설에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2003년에는 영화 

‘I, Robot’에서도 등장했다. 아시모프의 법칙은 개발자가 지켜야 할 윤리

라기보다는, 개발되는 인공지능이 내재해야 할 ‘모럴 코드’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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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모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법칙 0: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인류가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관해서도 안 된다.

법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

관해서도 안 된다. 단, 이는 법칙 0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법칙 2: 로봇은 인간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단, 이 명령

이 법칙 0이나 법칙 1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칙 3: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단, 이 보호가 상위 법칙들과 상

충되지 않을 때만 유효하다.

로봇 윤리에 대한 제안은 2000년초부터 시작되었다(김명주, 2023). 

영국의 공학 및 물리과학 연구 위원회(EPSRC)는 2010년에 로봇의 설계

자와 구축자,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기술한 ‘로봇 윤리 원칙’을 발표하

였다. 2011년에 영국 옥스퍼드대 닉 보스트롬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닉 보스트롬 교수는 엘리저 유드코프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윤리학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

록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김명주, 2023).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인공지능 사회 원칙을 처음으로 발표했다(김명

주, 2023). 2016년 12월에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개발 가이

드라인 수립을 위한 주요 논점’을 제시했고, 이어서 인간 중심의 인공지

능 사회 원칙을 2019년에 발표했다. 201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

실로마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FLI(Future of Life Institute)가 주도

하여 “아실로마 인공지능 23원칙”을 발표했다. 아실로마는 생명윤리를 

공표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인공지능 윤리에도 중복

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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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인공지능과 자동 시스템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시스템 설

계 초기부터 고려하고자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윤리적으로 

조율된 설계’를 발표했다. 설계자와 공급자 중심의 윤리적 항목이 제시되

었다(김명주, 2023).

2017년 2월, 유럽연합(EU)은 “로봇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로봇 개발

자는 인간의 존엄을 우선으로 하며,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

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2019년 4월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

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5월에는 OECD가 인공지능 권고안을 공

개했다. 2021년 11월, 유네스코는 인공지능 윤리 권고를 발표하며 국제

적 기준을 수립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원칙과 권고안들은 인공지능의 윤

리적 개발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되고 있으며, 인류와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한 필수적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

다. 한국의 인공지능 윤리

국내 인공지능 윤리 관련 가이드라인은 두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18년 3월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과 헌

장’, 즉 ‘Seoul PACT’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8). 이 가이드

라인은 당시의 글로벌 AI 윤리 기준과 달리 다양한 참여자(개발자, 사업

자, 이용자,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 원

칙의 개수를 4개로 최소한으로 제시함으로써, 이후 5개의 원칙을 가진 

OECD ‘인공지능 윤리 권고’ 마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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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환점은 2020년 12월,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 기준’ 발표이

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앞선 2018년 3

월의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보다 원칙과 요건이 좀 더 구체화되

었다(김명주, 2023). 3대 기본원칙과 10가지 핵심 요건으로 새로운 인공

지능 윤리 기준이 구성되었다. 이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보

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 윤리 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를 만들었다. 정보통신 분야의 인증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는 ‘인공지능 신뢰성 개발 안내서’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는

데 여러 사례 분야별로 변형하여 발행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와 개발자

들이 현장에서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여 인공지능 인증 도구 “CAT”도 개발되

어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3년부터는 “인공지

능 윤리 영향평가(EIA)”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노

력들은 국내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높일 것으

로 기대된다(김명주, 2023).

  9. 인공지능 공존 사회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전망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혁신 동

력으로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하

지만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역기능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우

리에게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현재의 세 번째 인공지능 여름기가 

다시금 세 번째 인공지능 겨울기로 접어들게 된다면, 이는 지금 인공지능

의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의 붕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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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지속해서 공존할 수 있도

록 예방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 중요성은 인공지능의 

도입 초기부터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디지털 전환 시

대에 있어서 새로운 시민 역량으로 자리를 잡을 뿐 아니라, 지속해서 사

회적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를 마친 인공지능 윤리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세부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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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보장 행정 적용 사례

이 절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행정에 적용된 사례를 살

펴보고 그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사회보장에서 복지 기술(Welfare Technology)이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형태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등장한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다. 복지 기술은 주로 서비스와 접

목되어 활용됐지만,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보화를 복지기술 관점에

서 바라보는 관점(김수완 외, 2017)도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접목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들을 복지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인공지능은 어떠한

가? 인공지능은 활용되는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다중적 의미를 지니므로 정

의를 내리기 어렵지만4)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한 남현숙, 안미소, 

장진철, 이동현(2023: p. 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00개 공공기관 가

운데 295곳(73.7%)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4)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좁은 관점의 인공지능(Narrow AI, 
ANI)과 인간과 유사하게 자율적 판단을 하고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공일반지능

(General AI, AGI)의 구분, 또 이와 유사하게 약한 인공지능(Weak AI) 대비 강한 인공
지능(Strong AI) 등 개념 구분이 다양하다(이상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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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의 영역 전반에서 

복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핵심 요

소 중 하나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식이 흔히 등장하고 있다. 자율적인 

적응을 특성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

는 가운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특수성을 지닌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인공

지능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사회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ICT 기술 

적용 경향을 살펴보겠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대 효과와 쟁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 활용 현황

최근 5년 동안 국내 사회보장 분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조사했다. 다양한 조사 방식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2024년 

9월 말) 기준 과거 5년 동안의 조달청 입찰 정보 및 계약 정보를 통해 사

회보장 분야의 ICT 기술 도입 현황을 확인했다. 최근 5년의 기간을 설정

한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ICT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입찰 및 계약 정보는 조달정보개방포털(data.g2b.go.kr)과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확인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2024

년 9월로, 총 5개년이다.5)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달정보개방포털 중 

‘일반용역’ 중 ‘정보화사업 용역’을 선택하여 그 결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시점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인 계획 단계의 내용을 모두 

5) 자체 조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비밀 유지 문제로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이 일부 누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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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BPR/ISP 등의 현황을 최대한의 범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

출된 결과에 대해 사회보장 영역 여부를 확인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

인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36건의 사업을 도출하였다(<표 3-1> 참고). 

여기에는 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도 포함되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복지 기술을 활용한 총 36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2> 참고). 이용자(사용자)는 ‘수급자’, 

‘업무 담당자’, ‘일반 국민’, ‘정책 개발자’가 포함되었다. 수급자는 복지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이다. 업무 담당자는 ICT 기술로 

인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갖추게 된 서비스 이용자이다. 일반 국민은 민

원 상담 등 일반인 대상 상담 서비스 이용자이다. 정책 개발자는 빅데이터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자료 수집 및 정책 분석이 가능하게 된 이용자이다. 

제도별로 포괄되는 분야는 사회보장의 범주에 해당하는 공공부조, 사

회보험, 사회서비스가 모두 포괄되었다. 대상별 분야로 볼 때는 노인, 빈

곤층, 구직자, 산재근로자,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자,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본 조사의 결과에서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빈도가 낮았다. 

 복지 기술의 활용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완결된 

서비스’의 형태이다. 스마트로봇, 안전관리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24시간 상담지원 서비스 등 일종의 상품과 

같이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업무 담당자가 서비스를 중계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에서 완결된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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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순수 행정지원’ 서비스이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연계로 

인한 업무 간소화, AI OCR, 화상상담, GPS를 활용한 위치추적 등 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순수 

행정서비스는 업무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간소화해 

주거나, 화상상담 시스템이나 GPS 등과 같은 장비 지원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고 정확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의사결정 

지원’은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이상징후를 감지하거나 상

담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판단

을 지원하거나 이후 절차인 서비스 중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사

결정 지원 과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와 서비스 이

용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적 정보를 제공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분야로는 구직, 상담, 행정지원, 교육, 안전관리, 건강

관리, 사각지대 발굴.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확인되었다. 활용되는 주

요 방법은 업무 자동화, 서비스 추천, 정보 제공, 모니터링, 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기술(기능)은 머신러닝, 웹 개발, IoT,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TTS(Text-to-Speech), GPS, VR, 

AR,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Web RTC(Real-Time 

Communication) 등이었다. 시스템 구축의 주체는 국가와 준공공기관, 

지자체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준공공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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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ICT 기반 사회보장 노력의 유형

구분 내용

이용자(사용자) 수급자, 업무 담당자, 일반 국민, 정책 개발자

제도별 분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대상별 분야 노인, 빈곤층, 구직자, 산재근로자,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자, 일반 국민

활용 영역

· 완결된 서비스 형태: 스마트로봇, 안전관리, 정보 제공, AI·IoT 건강
관리, 24시간 상담 지원 등 그 자체로 완결된 서비스의 한 형태

· 순수 행정지원: 데이터 연계, AI OCR, 화상상담, GPS 위치 파악 등
으로 담당 업무 처리를 지원 

·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이상 징후 탐지, 

(상담 과정에서 활용되는) 추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행정적 판단을 
지원하거나 이후 절차인 서비스 중계 과정을 지원 

분야 구직, 상담, 행정지원, 교육, 안전관리, 건강관리, 사각지대 발굴

주요 방법
업무 자동화, 서비스 추천, 정보 제공, 모니터링, 상담(대화), 데이터베이

스 관리

주요 기술 머신러닝, 웹 개발, IoT, RPA, TTS, GPS, VR, AR, NLP, Web RTC 

주체 국가, 준공공기관, 지자체

출처: 연구진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최근 5년 동안 ICT를 활용한 사회보장 분야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한 충족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 

노인을 위한 것으로 AI·IoT를 활용한 건강 서비스, 생체건강 셀프체크 

서비스, 안전감지 센서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 실종 방지를 위한 위

치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

보 제공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6) 정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음성 대화 등이 확인되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이다. 

6) 디지털 사이니지란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 LCD, PDP, 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광고 등의 콘텐츠를 표출하는 미디어”(이하나, 2011, p. 503)를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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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과정에서 ICT가 활용

되고 있었다. 정보시스템 구축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통해 업무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

화하려는 노력도 확인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인되었는데 수급자의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한다거나,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적발하는 데 머신러닝 분석을 활용한 자료

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나아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하여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줄

여나가고자 하였다.

셋째,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건강이나 고용 등 분야는 각기 다르지만,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그리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신기

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일반 국민과 업무 담당자, 서비스 이용자에

게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앱 기반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빅

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과도 연결되었다.

넷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자리를 추천하는 서비

스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찾아주는 서비스, 상담 과정에서 개

인으로부터 나오는 대화 정보를 분석하여 상태를 감지하여 반응하는 서비

스, 지원금 자기진단(모의 계산) 서비스 등은 모두 그 목적은 다르지만 결

국에는 평균적인 수급자가 아닌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활용이다. 유용한 데이터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관리의 노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발견된다.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는 업무의 효율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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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 연결되며, 새로운 사업

을 기획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은 단순히 복지 기술 활용의 경향으로 발견되는 특징일 뿐

만 아니라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로 점하게 될 

영역으로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 

상기한 ICT 기반 사회보장 서비스 활용 영역 중 ‘의사결정 지원’에 해당되

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결정 지원’의 영역은 주로 업무 담당자의 

행정적 판단을 지원하거나 이후 절차인 서비스 중계 과정과 연결되는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 행정은 그 자체가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

하는 과정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사례를 ‘의사결정 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절에

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 알선서비스(The Work AI)

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그리고 AI 초기상담 서비스를 소개한다. 

취업 알선 서비스는 근로자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이다. 추천 결과는 

업무 담당자의 상담 과정에 활용되거나 실제로 일자리에 지원하는 과정

에서 참고가 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취약 집단이 복지 급여 

신청 전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AI 초기상담 서비스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AI 기

반 봇을 활용하여 잠재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심층 상담 등 이후의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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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사례 모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과 처리 과정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분석 알고리즘도 지속해서 개발될 예정이다. 빅데이

터 분석 결과가 이후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

서도 공통점이 있다.

가.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The Work AI)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The Work AI)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정

책 기본법｣에 근거여 2018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근로자의 일자리 탐색 비용 절약과 일자리 미스매치의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정부는 2018~2021년까지 총 12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정보화 전략 

계획(ISP) 및 1~2차 사업을 추진하여 AI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

축․고도화했다(감사원, 2022). 1차 사업이 종료된 2020년 7월부터 워크

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3〉 AI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정보화 전략 계획(ISP) 1차 사업 2차 사업

사업명
머신러닝(AI) 기반 

일자리 매칭 ISP 사업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의 AI 고용서비스 

구축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사업 기간 2018년 1~10월
2019년 8월~

2020년 7월

2020년 7월~

2021년 5월

사업비 10억 원
49억 원

(매칭 시스템 29.26억 원)

89.34억 원

(리스 비용 포함)

출처: 감사원. (2022). “감사보고서- 취업알선정보망 구축 및 관리실태-”.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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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간단히 말해 머신러닝에 기반하여 작동되는 취

업알선 서비스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에 발생하였던 일자리 미스매

치를 해소하고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리즘에 기반하여 추천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춰 구직서

비스를 활성화하는 서비스다. 2020년 7월에 개시됐다.

기존에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직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정보와 구인 기업

의 채용공고에 나타난 직무역량 정보를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

이터 분석을 수행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7. 9, p.1).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에 각각 적합한 일자리와 

근로자를 연결한다. 시스템 도입 전에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각자가 필요

조건을 직접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의 검색도 직접 수행했다. 인공지능 기

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부터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워크

넷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

천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8. 30, p.1).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협력 체계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와 구인 기업이 고지한 구인 정보는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여기에는 직종이나 직무, 지역 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포함된

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각자에게 추천 후보를 제시하

고 매칭 알고리즘(DeepFM)을 기반으로 각각 점수를 산정한다. 구직자는 

매칭 점수가 높은 최대 50개의 구인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8. 30, p.4).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시스템 

통합이 자리 잡고 있다. 각기 다르게 관리되던 5대 고용 정보는 2018년

에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통합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 및 훈련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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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보, 직업 및 진로 정보 등과 같은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되

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추천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직자나 구

인 기업이 각각 이력서와 구인 공고에 관련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할수록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 7. 9, 

p.2). 

매칭 알고리즘은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크게는 직무역량 기반 매

칭과 구인 및 구직 속성기반 매칭, 그리고 행동 기반 매칭으로 분류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구인 공고, 워크넷 활동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해 각

기 다른 기준으로 최적의 매칭이 이루어지게 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0. 7.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
스 시작. p.2.

〔그림 3-1〕 더워크 에이아이 매칭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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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AI가 직무 데이터 사전7)을 가지

고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와 구인 기업이 제출한 채용공고를 분석한다. 

이후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사이에서 일자리를 매칭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워크넷을 통해 수집한 구인자 및 구인 기업 

관련 정보의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한 이후, ① 형태소 분석과 품

사 태깅, ② 키워드 추출, ③ 단어 간의 연관성 생성, ④ 직무 데이터 사전

의 시각화 과정을 거친 이후 직무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직무온톨로지는 “기계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직무용어, 자격, 학과, 훈련, 직업으로 표현한 

직무 지식체계”를 말한다.8) 그 이후에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한 매칭 알고

리즘 AI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위해 추천 후보군을 생성하여 높은 확률

에 따라 랭킹을 도출한다. 그 결과 수요자인 구직자나 구인 기업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나 구인자, 훈련 및 자격서비스의 추천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다. 

7) 직무 데이터 사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 정의 및 학습자료 ▲일자리포털 워
크넷 모집 공고 ▲직업사전, 훈련 및 자격 등 관련 자료 18종에서 270만 개 핵심어를 
추출하고 직무와 핵심어 사이의 연관성 분석과 관계를 정의”(고용노동부, 2020.5.26., p. 

4)한 데이터 사전을 말한다. 

8) 윤난슬(2021.4.14.). 네이트 뉴스“전주비전대, 인공지능 기반 ‘취업 알선 서비스’ 적극 활용” 
https://news.nate.com/view/20210414n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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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화정. (2022.04.12). 128억 투입된 워크넷 ‘AI 일자리 매칭’, 성과 저조…매칭점수-입사

지원간 상관관계 낮아. 워크투데이. [보도자료]. http://www.worktoday.co.kr/news/arti
cleView.html?idxno=24170

〔그림 3-2〕 AI 기반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조

이론대로만 보면,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 어려움을 줄여주고 구인 기업에는 기업에 적합한 

직무역량을 지닌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추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상담원의 역량이 강화하고 이들의 보다 나은 진로지도 서비

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 ‘취업

알선정보망 구축 및 관리 실태’에서 해당 시스템의 예측률이 낮은 점을 지

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시스템이 예측한 입사 지원율과 실제 입사 지원율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AI 매칭 시

스템의 입사 지원율은 1차 사업(2020년 7월∼2021년 7월)에서 9.45%, 

2차 사업(2021년 7월∼2021년 10월)에서 12.99%로 나타났는데 이 수

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의 입사 지원율이 동일 기간에 기존 

빅데이터 추천 시스템의 입사 지원율인 15.22%, 18.36%에 비해 각각 

5.77%p, 5.37%p 낮았다(감사원, 2022,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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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AI 기반 매칭 시스템의 변수를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

자리나 지역을 추천하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인 

정보가 누락된 상태로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임금 체불 상태인 사업주 정

보 등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미등록 취업 

외국인에 대하여 취업 알선을 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감사원, 

2022). 

〈표 3-4〉 AI 기반 매칭 시스템과 빅데이터 추천 시스템상 입사 지원율 비교9)

(단위: 건, %)

구분

AI 기반 매칭 시스템 빅데이터 추천 시스템

계 1차 사업 2차 사업 계
2020.7.9.~

2021.7.18

2021.7.19.~

2021.10.31

중
복
제

거

조회 건수 1,676,634 326,713 4,116,597 4,116,597 3,301,254 815,343

입사지원 
건수

206,262 30,873 175,389 652,393 502,692 149,701

입사
지원율
(매칭율)

 12.30 9.45 12.99 15.84  15.22 18.36

주: 1) 2차 사업 시범 기간에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 추천이 중복으로 적용되었음.
또한 AI 추천의 경우 추천 건당 어떤 알고리즘으로 추천하였는지 구분이 가능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석함.

     2) 빅데이터 추천의 기간 구분은 AI 추천 알고리즘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함.
출처: 감사원. (2022). “감사 보고서- 취업알선정보망 구축 및 관리실태 -”. p.24.

이와 같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AI 기반 매칭 시스

템도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2024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에 선

정됐다(고용노동부,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확산 사업은 부처

끼리 협업하여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및 AI 

9) 감사원(2022). “감사 보고서- 취업알선정보망 구축 및 관리실태 -”. p. 24.



126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 

기반 구인·구직 통합지원 솔루션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 해당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수행할 시범 과제의 세부 내용은 총 7개다(<표 3-5> 참

고). 구직자 직업 선호도나 경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구인 공고를 작성하거나 채용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편의성을 증대시키며, 일자리·인재 추천 고도화로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용노동부, 2024). 시범 과제

에서 계획하는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 개선 효과도 <표 3-5>에서 제시하

는 바와 같다.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을 통해 확장되고 고

도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이 활용된다. AI 인재 추천에서부터 AI 직

업 훈련 추천에 이르기까지 각 시범 과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최소 3

개에서 최대 6개의 기술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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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범 과제 AS-IS TO-BE

일자리
매칭

➊ 인재 
추천

▪추천 인재의 
이력서·자기소개서를 

구인 기업이 일일이 열람

▪생성형 AI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요약 제공 
→ 추천 인재 빠르게 확인

구인

➋ 구인 
공고

작성 지원

▪구인 기업이 
구인 공고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등록

▪구인 공고 필수사항만 입력 → 
생성형 AI가 구인 공고 자동 생성

➌ 채용 

성공 모델

▪없음 ▪구인 공고 정보 분석→채용 
성공 모델 구축→채용 확률별 

맞춤형 서비스

➍ 구인 
공고 검증

▪차단 키워드 정의 → 

구인 공고에 차단 
키워드 포함 여부 확인

▪키워드 방식 차단+구인 공고 AI 

학습을 통한 구인 공고 적정성 
여부 판단

구직

➎ 지능형
직업심리검

사

▪정형화된 
직업심리검사 제공

▪사용자 특성 AI 
분석→필수항목만 질의하는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제공

➏ 취업 

성공 모델

▪없음 ▪구직자 정보 분석→취업 성공 
모델 구축→취업 확률별 맞춤형 

서비스

➐ 직업훈련 
추천

▪구직자 희망 

직종+구직활동 유사 
그룹 분석을 통한 

직업훈련 추천

▪구직활동 유사 그룹+구직자 

희망 직종·직무능력-훈련과정 
연관성 분석을 통한 유사도 기반 

추천

〈표 3-5〉 시범 과제 서비스 제공 시 개선 효과

* 기존 서비스 강화: ➊, ➐ / 신규 도입 서비스: ➋~➏

출처: 고용노동부. (2024.6.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p.2.

〈표 3-6〉 7대 시범 과제별 주요 AI 활용·적용 기술

         고용 AI 

서비스

활용 기술

AI

인재

추천

구인 

공고

AI 

작성지원

채용

성공

모델

구인 

공고 AI 

검증

지능형 

AI

직업심리

검사

취업

성공

모델

AI 직업 

훈련 

추천

언어 모델(BERT) ○ - - ○ ○ - ○

거대 언어 모델(LLaMA) ○ ○ - - - - -

딥러닝&머신러닝 ○ - ○ ○ ○ ○ ○

자연어처리(NLP) ○ ○ ○ ○ ○ ○ ○

벡터 DB&벡터 검색 ○ - - - - - ○

지식 그래프&온톨로지 ○ ○ ○ - - ○ ○

출처: 고용노동부. (2024.6.1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맞춤형 구인·구직·매칭서비스가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확 달라집니다”.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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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15년 12월에 운영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취약계층 관련 정

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보건복지부, 2015)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이후 2023년까지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였고,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24).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

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로 구축하여 고위험 확률모델을 활용하여 위험군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 운영 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빅데이터 분

석, 분석을 통한 고위험 대상자를 도출, 도출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 담당자가 대상자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하는 순으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업무는 지자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에서 담당

하여 대상자에 대한 방문이나 연락 등의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

게 된다. 격월로 대상자가 제공되어 관련 업무는 1년에 총 6회 진행된다.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단전 및 단수 상태 가구 여부 등 19개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보유한 45종 

위기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2개월마다 입수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수

행한다. 연계 정보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자살고위험군‘과 응급의료센터

의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 위기뿐 아

니라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까지 위기상태로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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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통해서 약 950만 명의 대상자 정보가 

수집되며, 이 중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약 15만 명을 선별하여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3.22.). 이후 지자체는 이

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

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3-7〉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45종)

근거: 법률(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근거: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 내용 보유 기관 정보 내용 보유 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 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3)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복지시설 퇴소

금융 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버론)
국민연금공단 기저귀 분유 지원

신생아 난청 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맞춤형 급여 신청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수도요금 체납 상수도사업본부

가스요금 체납 도시가스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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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③ 중증질환 산정특례, ④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⑤ 장기요양 등급, ⑥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2) ① 전세 기준금액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

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

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

급자, ⑤ 산재요양 종결 후 근로 단절, ⑥ 고용위기(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이 없는 대상자)

출처: 보건복지부. (2024.3.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p.4.

출처: 보건복지부. (2023.1.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년 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작”. 

p.3.

〔그림 3-3〕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 절차

시스템이 구동되는 절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은하, 

2022).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되는 위기 정보에는 단전 상태, 

단수 상태, 가스 단절 상태 정보 외에 금융 연체나 건강보험료 체납과 관

련된 정보, 통신비 체납과 관련된 정보, 의료 위기 정보와 범죄 피해 정보 

근거: 법률(제12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근거: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 내용 보유 기관 정보 내용 보유 기관

내원 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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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며, 법 개정을 통해 연계 정보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

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빈곤한 대상자들의 욕구

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에는 질병이나 돌봄, 정신건강 등 연계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위기가구의 성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공공정보와 민간 정보는 머신러닝 기반 빅

데이터 분석 모델을 통해 고위험 상태라고 예측되는 대상자를 최종적으

로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분석을 위해 가구를 구성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이 이루어지며 데이터 세트가 구축된 이후에는 고위험 예측 모형 구

동을 위해 데이터의 분석 및 훈련, 모델 검증 및 구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고위험 예측 모형 분석의 결과로 지자체에 제공될 위기 대상자 명단이 

도출된 이후에는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에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가 제공된다. 담당자들은 정보시스템에서 각자 관할 지역의 대

상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선 통화나 가정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

한다. 상담 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을 안

내하고 그 과정을 지원하여 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담당

자는 이상의 상담부터 지원 결과에 이르는 내용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에 입력한다. 이 입력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모형의 정교화를 위한 피드백 

데이터로 활용된다. 

공공지원을 신청했으나 지원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는 민간 자원이 연계된다. 다만 지역 간 민간 자원의 편차가 커서 지역의 

자원 보유 상황이나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제공되는 민간 자원의 수준

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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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프로세스

지원 결과 환류

각 
기관
자료

입수
및

자료

검증

⇒

분
석
대

상
자
구

성

⇒

추가

정보
(세대
원·건

보료)
확인

⇒

분석

모형 
구동

⇒

발
굴
대

상
자 
구

성

⇒

발굴

대상
자 

지자

체
분배

⇒

발

굴
운

영

개
시

⇒

지자
체 
현장

조사

약

1,100
만 건
(중복

포함)

약 950만 명(입수 자료에서 
대상자 추출, 사망 및 주소 

미상 필터링 후)
약 15만 명

출처: 보건복지부. (2024.3.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p.3. 재구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연계 변수가 확장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기술과 모델의 변천을 겪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기상태가 발

생하게 되면 그 위기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연계 변수의 추가가 이루어

지고,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대상

자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모델이 적용된다. 단일 모델의 분화

로 모델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구 특성이나 개인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 중이다.

보건복지부(2024.3.25.)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

후(2015~2023년) 약 9년간 665.6만 명에 대한 조사가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290.2만 명(43.6%)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

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8만 명에서 2023년에 68.6만 명으로 

늘었고, 지원율은 2015년 16%에서 2023년 49.4%로 증가하였다(보건복

지부,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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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분석 기술 변천사

연도 2015 2017 2019 2021 2024

활용기술
Logistic, 
Elastic, 

GBM

XGBoost XGBoost
XGBoost, 

RandomForest

XGBoost, 
RandomForest,

VotingClassifier

연계변수 

종수
16종 연계  23종 연계  29종 연계  33종 연계 45종 연계

모델 분류 없음 없음

1인 가구, 

다인 가구 
모델 

1인 가구, 다인 
가구 모델 

1인 가구, 다인 
가구 모델 

출처: 이우식. (2024.10.22.).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세미나 자료.

〈표 3-10〉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 및 지원 내역

발굴

차수

발굴

대상자

(a)

복지서비스 지원 내역

계(b)
지원율

(b/a)

기초

생활보장
차상위

긴급

복지

기타 공공

서비스*

민간

서비스 

연계**

계 6,656,547 2,902,301 43.6 148,766 58,790 86,352 516,048 2,092,345

’15년 114,609 18,318 16.0 1,966 961 702 10,367 4,322

’16년 208,653 46,780 22.4 3,064 6,573 719 20,278 16,146

’17년 298,638 76,638 25.7 6,712 8,537 1,109 31,412 28,868

’18년 366,755 133,490 36.4 18,345 6,588 1,663 38,860 68,034

’19년 633,075 228,009 36.0 17,674 3,825 3,276 42,099 161,135

’20년 1,098,134 442,652 40.3 23,723 5,243 25,374 74,019 314,293

’21년 1,339,909 663,874 49.5 28,611 11,180 19,664 105,740 498,679

’22년 1,208,086 606,101 50.2 25,708 9,338 15,402 109,351 446,302

’23년 1,388,689 686,439 49.4 22,963 6,545 18,443 83,922 554,566

 * (기타 공공서비스)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이용권(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요금감면 등
 ** (민간서비스)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민간기관 결연후원금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24.3.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5종 위기정보 활용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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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다른 사업들과 다른 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과정에서 법 제정이나 전달체계의 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졌

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몇 

차례 수립하는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현장

에서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들을 진행했다. 그 과

정을 간단히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구축 배경인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사건을 통해 위기가구임에도 공공부조를 신청

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 이들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문제가 파악되

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었다(2015년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복지 업무 담당자의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관계부처 합

동, 2022:2).

2018년 4월에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 사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고임대료 상태인 거주지가 위기 정보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지

적되었다. 같은 해 7월에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2018, 보건복지부)’이 

발표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9년 7월의 탈북민 모자 사건에서는 아동수당 신청 과정에서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지원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10)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

한 지자체 위기가구 기획조사가 의무화되었고, 통합사례 관리사를 활용

한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였다. 

10) 강애란. (2019.8.16.). 복지부, ‘탈북민 모자 사망’에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61368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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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에서는 해당 가구가 채무와 질병 문제를 

지닌 위기가구였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때문에 지자체의 관

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 보도자료, 2022.8.23.). 

동년 11월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관계부처 합동, 

2022)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나 가족 돌봄 청년, 고독사 위험자나 은둔청년 등 

새로운 위기 속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복지멤버십 확대나 휴대전화 번호 연계를 통한 위기 대상자 소재 

파악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실거주지 기준으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이와 같이 현장의 전달체계와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상존한다(김은하, 

2022; 최정은 외, 2022; 함영진 외, 2023). 우선, 발굴 대상자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주로 주소와 전산 정보에 의존

하여 위기가구를 파악하고 있는데 고위험 가구가 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하

고 있는 이슈들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11) 특히 고위험 가구의 사망사

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소와 전산에 기반한 발굴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굴했다고 해도 소득·재산 수준으로 공공지원이 어

려운 상태일 경우 지원이 어렵게 된다. 이는 공공부조 기준의 엄격함에 

기인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 대안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

서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줄 수 있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했음에도 이후 지

원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1) 장동욱. (2022.11.25.). 전입신고 안됐다고 방치…‘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멍. 
TV조선. [보도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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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슈도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위기 대상자로 판

정된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위

기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위 등 대상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해 민

감한 반응을 보여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에 전적으로 의

존하기보다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지

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성은미 외, 2024; 이영글 외, 

2021).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보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발굴 노력 등이 더욱 중요하고 더 높은 효과를 보인

다는 주장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성과를 통해 위기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구의 상당수가 국가 지원이나 민간 지원의 안전망 안으로 포함된 사실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적들은 향후 시스템의 발전을 위

해서 짚어볼 지점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시스템을 위해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초기상담 단계에서 지자체의 복지 업

무 담당자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화 상담을 진행하여 효율적

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지자체의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서 지자체에 제공되는 다수의 대상자를 위해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은 한정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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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대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4). 첫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

굴시스템의 작동 원리와 지자체 발굴 과정과 관련된다. 복지 사각지대 발

굴시스템은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머신

러닝 모델 구동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위기상태인 대상자

가 상존했다. 그 외에 알고리즘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 않은 대상까지 

모두 포괄하여 전수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따라서, 데이터

로 수집된 전체 대상자들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정

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정보는 제안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었다. 

확률에 기반한 통계 모델의 결과가 파악하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존재

할 가능성,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정의를 고려할 때 사각지대 대상자는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형성된 알고리즘으로는 완벽한 접근이 어렵기 때

문에 알고리즘이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까지 지자체 담당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 복지상담 업무와 관련된다. 업무량에 비해 복지 인력

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 업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별로 업무량 편차가 큰 상황,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품

질 수준, 단순 업무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했

다. 이러한 상황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단순 처리 업무는 줄이고, 업

무 누락을 최소화하는 대신 심층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

원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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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구축이 제안됐다. 결국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콜 기반 대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

지대 대상자의 발굴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하여 잠재적 위기 대상자를 최

대한 살펴보고,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상담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보건복

지부 보도자료, 2024.11.25.). 잠재적 위기 대상자들에게 AI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연락하기 전에 지자체가 전화 초기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

는 문자 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전화를 수신

하는 대상자들이 낯선 번호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사전 메시지를 통해 AI를 활용한 전화 응답률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관할구역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남겨서 도움

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취지도 있다.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4.1.). “제안요청서-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 p.8.

〔그림 3-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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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4.1.). “제안요청서-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p.9.

〔그림 3-5〕 지자체 복지상담 업무의 문제점

사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대상자에

게 전화를 걸어 현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담이 진행

된다.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이 오간 후 초기상담을 완료하였다면 음성으로 

녹음된 상담 내용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담당자는 상담 결

과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가구를 방문할 것인지, 심층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여 실행에 옮긴다. 이와 같은 업무 흐름을 도식화한 <표 3-11>과 업

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념도 〔그림 3-6〕을 참고할 수 있다.

초기상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화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상기하였듯이 사전 문자를 통해 상담 전화가 갈 것이라

는 메시지를 위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이후에 AI를 활용한 음성으로 전

화가 가는데, 전화의 발신자는 “읍면동 AI 복지상담”으로 나타난다. AI 

음성 서비스는 소속 지자체와 전화를 건 목적을 설명한 이후에 연락이 대

상자에게 정확하게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묻고 수신자에게 

초기상담을 희망하는지를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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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업무 흐름

중앙발굴 

대상 통보, 
자체 발굴

⇒

대상자 AI 
상담 요청,
사전 SMS 

발송

⇒

발굴 
대상에게 
AI 초기

상담 전화

⇒

AI 

초기상담 
결과 제공

⇒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행복이음

행복이음
(한국사회보
장정보원)

행복이음→

지자체
지자체

출처: 보건복지부. (2024.7.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선다”. p.4.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4.1.). “제안요청서-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그림 3-6〕 시스템 개념도

AI 음성 서비스는 통화 과정에서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정보를 

확인하는데, 수신자가 언급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파악하

고 현재 지원받을 내용이 있는지 판단한다. 공통으로 경제 상태나 건강 문

제, 고용 관련 욕구를 확인하고 추가 사항으로 주거, 돌봄, 안전 등의 사항

을 질의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공무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층 상담

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한다. AI를 활용한 전화 상담이 종료되

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그 결과가 전송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

로 심층 상담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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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AI 초기상담 시나리오 흐름

➊ 대상자 상담 요청·발신

⇒

➋ 인사 및 본인 확인

⇒

➌ 위기 파악

�발신 전 사전 문자(대상
자 성명,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

�대표번호(1600-2129)로 
전화

�소속(지자체) 및 

  통화 목적 안내
�본인 확인 및 초기상담 
희망 여부 문의

�행복이음 
통한 대상자 

위기정보 확인

⇒

➍ 욕구 확인

⇒

➎ 상담 결과 제공 
안내 및 종료

⇒

➏ 상담 결과 
전송

�공통: 건강, 경제, 고용 질문
�추가: 가족돌봄, 주거, 안전, 

갈등 및 단절 등
�개방형 질문(상담 참고사항)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담 결과 제공 안내 

및 종료

�상담 결과를 
지자체 공무원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2024.7.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공지능(AI) 초기 복지상담 전화로 위기
가구 지원에 나선다”. p.4.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 후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

다. 제4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간인 2024년 7월 22일~9월 13일에 

101개 시군구는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운영하며 그 이후로 대상 

지자체를 차츰 넓히면서 11월 말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보건

복지부, 2024.7.22).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범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적용 결과에 대해 조사

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대상자 수신율은 2024년 1~2월 49.58%

에서 2024년 5~6월 64.28%로 증가했다(<표 3-13> 참고). 상담 거부 비

중 역시 2024년 1~2월 16.77%에서 2024년 5~6월 11.11%로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추가 상담 요청 비율은 2024년 1~2월 11.63%에서 2024년 

5~6월 19.09%로 증가하는 등 해당 기간에 일정한 개선이 이뤄졌다(이우

식, 2024). 다만, 시범 적용 과정이고 평가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

재 단계에서 이 수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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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AI 초기상담 시나리오 시범 적용 결과

단계
상담 

결과

2023.12. 2024.1.~2. 2024.3.~4. 2024.5.~6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발신/

인사

상담 

거부
552 16.23 727 16.77 2386 11.73 299 11.11

본인

본인

불일치-

가족

98 2.88 120 2.77 734 3.61 108 4.01

확인

본인

불일치-

타인

12 0.35 19 0.44 67 0.33 15 0.56

욕구

사용자 

단선

(안내 

멘트 시 

포함)

2,047 60.19 2,436 56.21 12,944 63.64 1,643 61.03

확인

(미인식) 

시나

리오와 

무관한 

대화

71 2.09 28 0.65 150 0.74 25 0.93

(욕구확

인) 전체 

거부

10 0.29 12 0.28 653 3.21 88 3.27

상담/

완료

(추가

상담/

여부)

(정상) 

추가

상담 

요청

278 8.17 504 11.63 3387 16.65 514 19.09

(상담 

완료) 

추가

상담 

거부

269 7.91 480 11.08 0 0.00 0 0.00

통화/

종료

상담

최대

시간

(2분

30초) 

초과 

64 1.88 8 0.18 17 0.08 0 0.00

대상자 수신 건수 3,401 4,334 20,338 2,692

총콜건 6,062 8,741 33,868 4,188

수신율 56.10 49.58 60.05 64.28

출처: 이우식. (2024).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

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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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전체 3단계 목표에서 1단계 수준이다. 

1단계는 ‘AI 초기상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중앙에서 수행하는 초기상

담 중심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AI 상담형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앙을 넘어 지자체의 기초상담으로 그 범위를 확장한다. 3단계에

서는 ‘AI 공감형 상담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며 지자체 기반 대상자들

에 대한 심층 상담 및 모니터링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이우식, 2024). 

현재 1단계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위기 대상자 

가운데 기수급자나 비대상자, 누락 대상자 등에 대한 상담으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 1단계의 목표는 정확한 음성 인식과 콜 인프라 마련을 기본으로 

하며, 비대상자와 누락 대상자에게 특화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상담 결과

를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상

담업무 지식 맵을 구축하고 자동으로 상담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기술을 활

용할 계획이다. 3단계는 심층 상담이 진행되는 단계로, 단순 상담을 넘어

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진행하

는 기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자 각자의 특성에 기반

한 맞춤형 대화가 가능하게 하며 감성 기반 대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AI 기술에 기반하여 AI가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일선 현장의 상담업무 지

원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둘러싼 복지 업무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이를 바

탕으로 또 다른 신기술인 아웃바운드 콜을 활용하여 신기술의 추가 및 확

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사업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 여

부에 대해서는 섣불리 평가하기가 어렵다. AI에 기반한 음성 서비스가 이

용자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이제는 복지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144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것인

지,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4.1.). “제안요청서-AI활용 초기상담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
업”. p.16.

〔그림 3-7〕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추진 목표

  3. 소결

Hila Mehr(2017, p. 4)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적합한 정부 문제 유형

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자원할당이 필요한 경우, 대용량의 데이터 세

트가 있는 경우,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한 경우, 절

차적인 측면, 다양한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는 상태 등이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 공공 서비스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작업속도를 높이고 문

제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대용량으로 축적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 줄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다가올 문제에 대비할 수 있

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가 대량으

로 축적된다면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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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인공지능 활용이 적합한 정부 문제 유형

항목 내 용

자원할당
• 작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지원이 필요
• 지원이 충분치 않으므로 질의나 응답시간이 오래 걸림

대용량의
데이터 세트

• 자료의 양이 너무 많아서 업무 담당자가 능률적으로 일을 하지 못함
• 내․외부 데이터가 결합된다면 문제 해결의 통찰력이 향상됨

• 오랜 시간에 걸쳐 데이터는 고도로 구조화되었음

전문가 부족
• 기본적인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간을 단축

• 특수(niche)문제는 전문가를 지원하도록 학습됨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상황의 예측이 가능함

• 예측은 시간에 민감한 답변에 도움이 됨

절차
• 과업은 본질적으로 반복해서 수행됨

• 투입/산출은 이진 답변을 지님 

다양한

데이터

• 데이터는 시각, 공간, 청각, 언어 정보를 포함

• 질적 및 양적 자료는 정기적으로 요약되어야 함

출처: Hila Mehr. (2017). p.4.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

공지능을 활용한 사회보장 행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

무의 능률을 높이면 이것이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 반복

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면 인간이 더 잘하는 심층 업무에 더 많

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 사례에

서도 단순 상담을 인공지능에 맡기고 심층 상담이 필요한 대상들에 집중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았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자원이 희소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인력난을 극복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자료 수집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

원해 준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없었다면 담당자들은 각기 다

른 경험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시스템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 수집과 함께 이를 활용한 고위험군 도출로 

예측 모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위기 집단에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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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

에 소요되는 업무량은 개인이 담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인공지능은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

의 평균적인 욕구가 아닌 개별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개인이 지닌 이력과 특장점, 환경을 

파악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는 맞춤 서비스의 대표적

인 사례이다. 개인에게 특화된 정밀한 서비스는 이용자를 넘어 국민에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이상의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지속해서 고려해야 하는 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많은 업무

의 자동처리가 곧 불필요한 업무의 사라짐을 의미하는지 현실적으로 짚

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할수록 단

순 업무가 사라지므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현

재까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과 함께 정밀

한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보시스템이 다루는 업

무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부수적인 업무들이 발생하는 경향들을 호소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일선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곧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김은하, 

2022; 최정은 외, 2022; 함영진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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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이나 

편견의 문제가 있다. 대용량 데이터가 곧 현실 세계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데이터의 부족이나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 모델의 오

류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아직 이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될 충분

한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 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성격이 

포괄성, 다양성, 충분성 수준에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데이터 학

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

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보

편화된다면 편향성 같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현 단계

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생활 침해도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슈이다.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경우, 알고리즘 기반으로 

도출된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문

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고 보고된다(최정은 외, 

2022). 대상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

지는 현장의 일부 대상자에게서 제기되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인식만 하

고 있을 뿐, 적절한 대안은 없는 듯하다.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

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맥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

도록 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관계

자 이외에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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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가능성은 특

정한 데이터가 분석되고 처리되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딥러닝 

수준까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

한다면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일

이다.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주 대상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인공지능의 

책임성이나 투명성 등과 모두 연결된다는 점에서 설명 가능성을 충족시

키기 위한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

제2절 국외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보장 행정 적용 사례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이후

지만 본격적인 확산기는 2017년 이후였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회보장 영역은 가족급여, 보건, 산업재해, 

연금, 실업, 보편적 급여 등이다. 2020년 이전에 사회보장에서 영역에서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은 챗봇이었다. 챗봇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범유

행 상황에서 폭증한 급여 신청을 기관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았다. 일부 기관들은 챗봇의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

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Zaber, Casu, Brodersohn(2024)은 공공 부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이 적용될 영역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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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하거나, 시민 인식 개선 방안을 고안하거나,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위

한 매력적인 콘텐츠 생성 작업을 주도한다.

둘째, 데이터 증강. 합성 데이터 생성을 사용하여 의료 및 환경 감시 같

은 중요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향상한다.

셋째, 맞춤형 사용자 상호작용. 개인의 선호도와 요구 사항에 맞게 정

부 서비스 및 정보 배포를 맞춤화한다.

출처: Zaber, Casu, Brodersohn,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s”. p.21.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그림 3-8〕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추이

Zaber, Casu, Brodersohn(2024)은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pp. 22-23). 

첫째,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기관이 대상에게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하여 더 적절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다양한 유형

의 대상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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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동화 및 사례 관리(Automation and case management). 

사회보장 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례 처리 방식을 자동화하고 개

인의 서비스 후속 조치를 위한 고충 대응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보장(Prospective and proactive 

social security). 사회보장 기관에 인사이트, 비전 및 잠재적 결과를 파

악할 수 있는 전망 분석을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 기관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코호트와 개인의 삶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수립한다.

넷째, 위험관리 및 예방(Risk management and prevention). 기관이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을 완화하거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평등과 공정성(Equality and fairness).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의 의무 측면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프

로그램 및 대응을 평가

Zaber, Casu, Brodersohn(2024)가 제시하는 범주들이 깔끔하지는 

않다. 영역별로 해당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

지도 않다. 그러나 〔그림 3-9〕를 보면, 다섯 개 영역에서 파생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활용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섯 영역 가운

데 하나인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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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aber, Casu, Brodersohn.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s”. p.23.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그림 3-9〕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영역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가운데서도 챗봇은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영역이다. 특히, 흥미롭게도, 남미 국가에서 챗봇의 

활용도가 높았다(ISSA, 2021).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나마, 우루과이 등

에서 국민들의 급여 관련 문의나 민원을 응대하는 데 챗봇이 활용됐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범유행 위기 상황에서 브라질 국립사회보장원

(Instituto Nacional de Seguro Social, INSS)은 인공지능 기반의 가상 

비서 챗봇인 Helô를 도입했다. INSS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인 Meu 

INSS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도록 설계된 Helô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더 복잡한 응답도 가능하도록 기능이 점진적으로 확장됐다. 초

기 평가 결과 Helô는 첫 달에 1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했다(ISSA, 

2021). 이후 3년 동안 Helô는 90개의 주제에 대해 660만 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사용자 만족도가 0~5점 척도 기준으로 긍정적인 3.8점을 받았

다(INS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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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의 활용은 소위 ‘선진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직원연

금기금(EPF)은 ELYA 스마트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ISSA, 2020). ELYA는 자연어 처리(NLP)를 사용하

면서 인공지능으로 구동되고 라이브 채팅으로 지원되는 사회보장 기관 

최초의 이중 언어 가상 비서(VA)이다(ISSA, n.d.). 고객이 직접 EPF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담센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였다. ELYA는 기본 챗봇에서 3단계에 걸쳐 

업그레이드되어 복잡한 문의를 위한 자문 챗봇까지 가능하게 진화했다. 

ELYA는 실시간 상호작용, 다국어 지원,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응급실까지 들어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공공 의료 시스템의 경우 응급실에서 패혈증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는 

머신러닝 프로토타입 제품을 개발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이름은 eHealth NSW였다. 인공지능 프로토타입은 2017~2019년 네 

병원에서 추출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및 XGBoost

(오픈 소스 시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 도구는 응

급실 대기실에서 패혈증 발병 위험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패혈

증 관련 사망, 중환자실 입원 및 재입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 급여 수급자를 포착하는 데에도 인공지능은 이미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인 보장소득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ort)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노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었

다.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2,000명 이상의 수급 대상자를 식별했다. 정

확도는 92~98%였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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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관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 사회보험연합은 청구 자동 처리를 지원하고 의사와 환자를 매칭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구현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비 환급 관리 사례가 그 예이다. 인공지능 솔루션

을 도입하기 전에는 수작업 처리 시간이 길어 환급받기까지 몇 달씩 기다

려야 했다. 플랫폼을 도입한 후에는 추가 인력 없이도 처리 시간이 며칠

로 크게 단축됐다. AI 기반 접근 방식은 광학 문자(Optical Character 

R) 및 개체 인식 같은 기술과 오픈소스 도구 및 언어를 사용하여 문서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했다.

〈표 3-15〉 사회보장 영역의 도전에 대한 인공지능의 대응

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의 해법 상세 내용

연금 연금 행정 자동화 
연금 관리 및 연금 지급을 자동화하여 
퇴직자에게 적시에 급여 지급. 관리 

비용 절감, 효율성 개선

아동 돌봄 및 
교육

인공지능 아동 돌봄 및 교구 
활용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어린이의 

안전 보장. AI 기반 교육 플랫폼으로 
어린이에게 개인화한 학습 경험 제공 및 

발달 과정 모니터링 

급여 수급자 
확인

자동화한 수급자 확인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 신원, 문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 

고령 돌봄 돌봄을 위한 로봇 활용
인공지능 기반 로봇 공학은 노약자에게 
신체적, 인지적 지원 제공 및 일상 업무 

지원, 복약 알림, 말벗 기능 수행

정서적 돌봄 정신건강을 위한 챗봇
인공지능 기반 챗봇이 정서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출처: Zaber, Casu, Brodersohn.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al security 

organizations”. p.29.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의 표 3의 내용을 
번역하고 일부 편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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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그리는 사회보장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네덜

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는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인권 침해, 정보 유출, 공

공성 훼손에 관한 또 다른 도전을 보여준다. 

먼저, 네덜란드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SyRi(Systeem Risico Indicatie)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 관련 제도, 세금 및 사회보험

료, 노동법 분야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

능 시스템이다. SyRi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위험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재정의 오용을 방지하고, 부당한 이익을 탐

지하는 데 사용된다(Rechtbank Den Haag, 2020). 이 시스템에 참여하

는 기관은 지방정부, 네덜란드 조세 및 관세청, 사회보험은행(Social 

Insurance Bank), 이민 및 귀화 서비스, 고용보험청, 사회 및 고용감찰

청 등과 같은 감독 기관이다. 이 기관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는 보건, 

재정, 교육, 재정 지급, 고용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다. 알고리즘을 통

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사례에 대한 ‘위험 보고서’가 제출

되면, 관련자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의 조사 

대상으로 간주된다(Appelman et al., 2021, p.263).

이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

라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다. 이 시스템은 주로 부정수급 가능

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난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Platform 

Bescherming Burgerrechten, Nederlands Juristen Comité voor 

de Mensenrechten 등 네덜란드 6개 시민단체는 SyRi의 문제점을 지적

하며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단체들은 2018년 3월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

로 이 시스템이 “모든 개인은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와 통신을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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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제8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헤이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Van Bekkum, Borgesius, 2021). 2020년 헤이그 법원은 정

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

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SyRi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덴마크의 지방정부인 Gladsaxe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

동을 추적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책 실험을 추진하였다. 덴마크

의 수도 코펜하겐(Copenhagen) 근교에 위치한 Gladsaxe 정부는 실업 

및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200개 

이상의 위험 지표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

여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이 큰 아동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이 모델은 

가정이나 부모의 상황들을 점수화하였는데, 예를 들면 정신 질환의 경우 

3,000점, 실업은 500점, 예약된 의사의 진료 불참은 1,000점, 예약된 치

과 진료 불참은 300점 등이 부여되었다. Gladsaxe 알고리즘 모델은 이

러한 점수를 바탕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판별하고자 했다

(Thapa, 2019).

이러한 시도는 시민단체, 학계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고, 물론 대중으로

부터도 심각한 반발을 낳았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점수를 통해 개인과 지

역을 구분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Mchangama and Liu, 2018).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

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Gladsaxe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Bendixen, 2018; 

Jørgensen, 2021). 그러나 아동의 복지와 발달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Gladsaxe 모델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이 모델을 통해 작성되는 개별 자금 평가서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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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 모르게 활용되고 저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18년 12월 

Gladsaxe 모델은 중단되었다(Algorithm Watch and Bertelsmann 

Stiftu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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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

이 절에서는 국내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나 규율에 대해 법적 강제

성과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법률과 

명령 같이 전 국민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력을 지닌 규제 방안부

터, 법적 준수를 돕거나 방향성을 제공하며 강제성은 없지만 준수하지 않

았을 경우 제재나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그

리고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선언까지 다양

한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각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

이 책임감을 지니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법률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제21대 국회에

서 인공지능 법안이 2020년부터 발의됐으며 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모두 폐기되었다. ‘인공지능’이 제명에 명시된 경우만 한정한다면 국내 

인공지능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부터 발의됐다. 이 중 대학 설

립이나 교육 진흥 등의 목적과 같이 인공지능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

기 어려운 법안12)을 제외한 총 9건에 해당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각 

법안이 담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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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과거보다 최

근에 발의한 법안일수록 인공지능 규제나 규율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밀

접하게 활용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공유하고 있

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가장 최근 법률안인 안철수 의원의 대표발의

(2023.8.8.)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만 보아도, 인공지능을 금지된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으로 각기 분류하고 있

으며 범주에 따른 규제를 언급하고 있어 가장 구체적인 규제를 제시한다. 

비교적 모든 법안이 공통으로 인공지능의 안전성이나 투명성, 신뢰성

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조치나 제재 가능성을 담고 있다. 특히 고

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

한 관리나 활용 시에 이용자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 밖에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2021.7.19.)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안」에 비상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AI 시스템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법안에서는 발견되지 못하는 내용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다. ‘인

공지능’이 제명에 명시된 경우만 한정한다면 총 11개의 법안이 확인된

다.13) 이러한 법안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이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

준의 확립,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

는 심사 단계에 있다. 법안의 기본 목적이나 내용, 주요 규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3) 2024년 10월 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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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 볼 때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다수 발

견된다. 대부분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

보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 그

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

된 법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용한 사실을 고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인공지능이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나 한민수 의

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해외 사업자의 인공지능 기본법

상 의무 이행 확보’와 관련된 규제는 다른 법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

용이다. 단순 규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

공지능 정책 수립의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해외 인공지능 

사업자가 국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2. 법률상 계획

국내에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공지능과 밀접한 데이터 활용

과 관련된 법률상 주요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계획과 

국가의 노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2024년에 적용되는 데

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률상 계획을 검토해 보았다.

총 4개의 법률상 계획이 확인되었는데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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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기본계획(2023~2025년)’, ‘제1차 (2023~2025년) 데이터산업 진

흥 기본계획’,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이다. 계획 명에 인

공지능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두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계획이라는 점

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제2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2024~2026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법률상 계획은 인공지

능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수

립된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023~2025년)’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익명 정보를 활용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의 윤리 확산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를 기반으로 수립된 ‘개인정

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이다. 동 계획에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명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이 정형데이

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명 정보 활용을 강조한다면,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하는 ‘제1차 (2023~2025년)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상기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 

2026)’에는 인공지능 활용을 염두에 둔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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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1차(2023~2025년)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는 ‘자유롭

고 공정한 데이터 접근 이용 보장’을 위해 ‘신뢰성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윤리 확산’과 관련된 전략이 담겨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p.46). 동 보고서에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성 문제를 최

소화하고 신뢰성이 담보된 데이터 윤리를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는데, 특히 ① 기술 개발, ②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 강화, 그리고 ③ 데이

터 윤리의 확산에 대한 추진 내용을 제시한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이나 낮은 신뢰성 완화를 위해 총 

200억 원의 예산으로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계획을 명시한다. 학습용 데이

터의 신뢰성을 위해 표준 공정 기준 활용을 확산하고, 데이터 구축 단계

별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산하는 계획을 제시한

다.14) 또한 데이터 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맞춤형 인공지

능 윤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공공데이터 윤리 헌장을 제정하는 계획

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p.46).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를 기반으로 수립된 ‘개인정보 보

호 기본계획(2024~2026)’에는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 이외에도 신뢰

할 수 있는 신기술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① 인공지능에 대응한 규제혁

신을 추진하고, ② 디지털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p.46). 첫 번째의 규제혁신

은 ‘①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방안 마련, ②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그리고 ③ 실

효성 있는 AI 규제 설계 및 집행을 위한 소통·협력 창구 운영’이라는 세 

14)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설계 단계부터 구축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데이터 유형

별 포트폴리오와 가이드라인을 확산, ②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 구축 

단계별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세한 요구 사항을 확산, ③ 데이터 구축 과정

의 공정과 결과물이 신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지표와 측정 방법을 고도

화하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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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21).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에 활

용할 때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생성형 

AI 개발이나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

보 침해 요인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초거대 AI에 대응하

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기술을 주제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AI 유형

별, 사안별 발생하는 위험성 판단 기준과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에 대한 합리적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절차, 정보 주체 권리행

사 등과 관련된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AI 규제 설계 및 집행을 위한 소통·협력 창

구 운영’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고지 방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

는 기준 등 새로운 이슈의 규제 방안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계획을 수립하

였다.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이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R&D 및 보급 

활성화, ② 생체인식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기반 마련, 

③ 클라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를 수행하

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 22).

우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신기술 기반으로 제공되

는 서비스를 안전한 상태로 상용화하고 정보 주체 권리의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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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PET) 개

발을 지원한다. 또한 생체인식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안면인식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

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수행과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데이터 관련 법률상 계획 수립과 추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차 

(2023~2025년)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4~2026)’에는 인공지능 활용을 염두에 둔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신설되기 전까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에 관

한 제재가 동 계획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 계획에는 학습용 데

이터 및 생성형 AI의 활용, 생체인식 서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 서비스 

이용 등 인공지능 활용과 매우 밀접한 영역에서 안전성 확보나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을 위한 규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나 R&D부터 

시작하는 단계로 확인되는 내용도 보이므로 구체적인 제재나 가이드라인

이 도출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자체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지 않은 규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규제 방안

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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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침 및 가이드라인

다음으로 법적 준수를 돕거나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

은 없으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

침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주요 가이드라인

은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과 특정 

분야나 대상에 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로는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의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202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의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

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은 AI 시대에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등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하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

능정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려할 공동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구체

적으로는 사람 중심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을 제시한다(방송통신위원회·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가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2019년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

략(2019.12)’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물이다. 윤리 기준은 공개 

공청회 등 각계 전문가·시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발표했다. ‘인간성

(Humanity)을 위한 인공지능(AI)’의 3대 원칙·10대 요건을 담았다(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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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행 요건에서는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와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2022)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

인’은 유엔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

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지침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제적 흐름

에 발맞춰 작성한 것이다. 인공지능을 개발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

야 할 내용으로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 결정권 보장, 차별 금지, 영향

평가, 위험도 등급 및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

회, 2022). 이상의 보편적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을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유사

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 4-4〉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반 대상 주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명 작성자 주요 내용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2019)

방송통신

위원회·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 중

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임

성,  안전성,  차별 금지,  참여,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의 원칙 제시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2020)

과기정통부

· 인간성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

의 합목적성 원칙 제시

· 3대 기본원칙의 실천 및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부

터 활용의 전 과정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

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

임성,  안전성,  투명성 제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2022)

국가인권

위원회

·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

중,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 금지,  인공지능 인권 영향평가 시행,  위험

도 등급 및 관련 법 제도 마련의 가이드라인 제시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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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반 대상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특정한 영역이나 분

야, 대상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정 분야나 특정 대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면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2021)의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 산업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AI 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때 발생

할 수 있는 위험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1).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과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AI 기반 금융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개발단계와 평가 및 검증단

계, 도입·운영·모니터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1)의 ‘인공지능(AI)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표 - 개발자, 운영자’는 AI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주

체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

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원칙과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지

침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처리하는 AI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프라

이버시 보호 준수 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이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자와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여 개인정보의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을 지키고 신

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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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2021)의 ‘인공지능(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

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활용하는 교사 및 교육 관계자를 위해 작성한 지침서이다. AI 기술이 공

교육에 적용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알고리즘의 신뢰

성, 데이터 처리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교육 현장에

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1).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공정하

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2022)의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

는 개발자와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교육 당사자 모두를 위해 작성

되었다. 교육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학습자 성장과 교육 현장 및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의 역기능 및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교육부, 2022). 이 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라는 대원칙하에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위험한 

상황 없이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주체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지침

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2022)의 ‘인공지능(AI)의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

드라인’은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개발자, 제조업체, 기타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에 AI를 적용할 때 고려

해야 할 윤리적, 기술적, 안전성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

과적인 의료 AI 시스템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니며 AI 기반 의료기

기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

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2022).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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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개발, 평가, 승인, 그리고 시장 출시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과 용어를 제공하고, 각국의 규제에 조화되도록 촉진하고, 안

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AI 의료기기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환자

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실무그룹, 2022).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2024)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의 품질 확보를 위해 2021년 3월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1.0’을 발간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지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오면서 2024년 1월에 최신 버전이 공개된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

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관리기관, 제3자 품질검증기관 등을 대

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자료 획득 및 수집, 정제, 가공 등에 이르는 절차, 최종 산출물 및 품

질관리 활동을 제시한 기준서로,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개

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24, p.4). 이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수행 노하우를 집약하여 제작되었으며, 데이터 품질관리 거버넌스 및 프

레임워크, 품질검증 지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정 대상 주요 가이드

라인은 그 대상이나 분야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구체적이며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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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선언

선언은 특정한 가치나 방향을 표명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상기한 가이

드라인보다 강제성이나 구속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해당 주제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관

심을 촉구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대표적 선언

으로 ‘서울 선언’이 있다. 

서울 선언은 서울시가 AI 윤리와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된 

원칙과 선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

다(외교부 보도자료, 2024.5.22., p.2).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기술이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원칙을 제공한다. 지난 2024년 5월 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AI 분야의 국제 협력과 활발한 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했다(외교부 보도자료, 2024.5.22., p.2). ‘서울 선언’은 이날 정상 

선언문으로 채택됐다.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

울 의향서’에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 담겨 있다. 

서울 선언에는 안전하고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공지능 보장이 필요

함을 인식하고, 선언 참여국들과 관계 기관들이 인공지능의 안전에 관한 

연구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안

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생태계들을 육성하는 위험 기반 접근법들

을 포함한 정책·거버넌스 체계들을 지지”하였다15)(서울선언문 제6호). 

15)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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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에는 인공지능 시

스템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 지침 작성을 촉진하고 AI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의 혜택이 공평하게 공유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

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관련 

기준을 교환하고 기술적 공유 자원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5. 소결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법안의 형태로 법률 제정을 위한 과정

에 있으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을 규제 혹은 규율하는 것은 법

률상 계획과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상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내용

이나 과정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가 있을 수 있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이 특정 영역이나 분야, 대

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전체 사회에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집단이나 소수 영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공지능의 신뢰성이나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

구하는 법률상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선언문 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이나 고위험 영역의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인공지능 활용에서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최근의 이슈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의무부여 여부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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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고려한다면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의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은 대상을 인간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공

지능이 활용된다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문제에서부터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인한 의사결정, 기계가 인간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이 포함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이들 중 상당수는 특별한 욕구가 

결핍된 취약계층이다. 기술의 발전과 제한된 자원의 환경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곧 취약계층이 눈부신 인공지능 기술의 수혜자이

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

이테크놀로지로 무장한 낙인 시스템의 등장을 우려한다면 기우일까? 알

고리즘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여 지원받는 사람들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

한 기술이 거꾸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라도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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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알

고리즘은 규칙이나 기준을 명시적으로 따르지 않고, 빅데이터의 패턴과 

관계를 학습한다. 그 결과 생성된 결정, 예측, 추천, 콘텐츠의 생성 과정

을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블랙박스’(Zaber, 

Casu, Brodersohn, 2024, p. 19) 문제가 대두된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입력과 출력은 알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인공지능이 ‘블랙박

스’를 거쳐서 산출한 출력값을 신뢰할 근거도 없다. 오히려 신뢰하기 어

려운 근거가 적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면, 쓰레기 데이터가 쓰레기 출력

값을 산출하는(garbage in, garbage out) 문제가 제시된다(Geiger, 

Yu, Yang, Dai, Qiu, Tang, Huang, 2020, January). 인공지능이 산

출한 값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비밀스러운 

자료인 경우에 그 산출 값을 신뢰할 근거가 무너진다. 인공지능의 블랙박

스적인 속성으로 인해 산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무엇인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능력을 염두에 둔 윤리가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윤리는 공공성, 다양성, 지속 가능성, 책무성, 안정성, 건전

성, 통제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등을 아우른다(〔그림 4-1〕 참

고). 인공지능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인공지능은 인류 

공영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율성, 지능성 및 학습능력을 갖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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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명주.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세미나 
발표 자료. 

〔그림 4-1〕 인공지능 윤리 관련 의제와 원칙

이러한 배경에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인공지

능에 대한 규제 혹은 가이드라인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비가시적, 불확정

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World Economic Forum(2023)의 

Presidio Recommendations on Responsible Generative AI, 

European Union(2024)의 AI Act, OECD(2023)의 AI Principles, 

UNESCO(2021)의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I, 미국 백

악관의 Blue Prints for an AI Bill of Rights(White House, 2022), 미

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도했던 AI 규제 법안(SB 1047) 등이다. 여기에서

는 유럽연합의 AI Act와 미국 행정명령 14110을 살펴보겠다. 다른 형태

들은 모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혹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를 띠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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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혜선. (2024).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구축 현황(1).

〈표 4-6〉 주요국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

  1. EU의 인공지능법(AI Act)

가. 법률 제정 배경 및 내용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다(European Commission, 

2024).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접적인 방식인 지침

(directive)이 아닌, 법(act)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

이고 즉각적인 규제(regulations)로 적용되고, 국가별로 별도의 법률 제

정 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인공지능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AI 규제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

면서 시작됐다(라기원, 2024).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이사회

(European Union Council)는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럽

연합 의회(European Union Parliament)는 윤리적 쟁점, 생체 인식 기

술,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법안 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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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단이 회원국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여

러 조항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는 지속하여 이루어졌고, 2023년 6월에 유럽연합 의회는 법안을 최

종적으로 확정했다. 2024년 2월에는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유럽 

인공지능사무국(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도 출범했

다. 5월 들어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 법률의 채택을 공식화했고, 7월에 유

럽연합 관보에 공식적으로 인공지능법의 채택 선언이 게재되었다(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목표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

느 지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AI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권, 안전, 윤리 원칙 등을 존중하게 하고, AI 모델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 따라서, 이 법은 구

체적인 상황별로 AI의 개발자와 배포자가 지켜야 할 명확한 요건과 의무

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법이 AI 개발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따라서 AI 관련 혁신 정책 패키지 및 AI 관련 협력 계획을 명시하고 있고, 

AI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 

인공지능법은 모두 13개 장의 113개 규정과 1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

어 있다. 각 장의 제목과 내용은 <표 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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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용

제1장 총칙: 법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 정의, AI 리터러시

제2장 AI 활용 관련 금지행위: AI 시스템의 활용이 금지되는 경우와 예외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1절: AI 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기준
제2절: 고위험 AI 시스템의 준수사항
제3절: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기타 이해관계자의 준수사항

제4절: 승인기관(통보기관), 인증기관
제5절: 표준·적합성 평가·인증서·등록 기준

제4장
특정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1절: 범용 AI 모델의 분류 규칙

제2절: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6장
혁신 지원 방안: 규제 샌드박스 및 실제 조건에서의 고위험 AI 시스템 
시험이 가능한 예외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진흥 제도

제7장

거버넌스:
제1절: 유럽연합 수준의 거버넌스 – AI 사무국, 유럽AI위원회, 자문포럼, 
독립전문가 과학패널

제2절: 국가 관할기관 –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 지정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9장

사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시장감독:

제1절: 사후 모니터링
제2절: 중대한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제3절: 시장감독기관 및 집행위원회의 규범 집행을 위한 수단

제4절: 구제 수단
제5절: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제10장
행동규범 및 지침: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외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규범 및 지침 마련

제11장
권한의 위임과 위원회 절차: 집행위원회 권한 위임의 근거, 집행위원회 
보조 위원회 근거 규정

제12장
처벌: AI 시스템에 대한 규범 위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제13장 종칙

주: 라기원(2024)이 정리한 내용을 일부 수정·인용함.

〈표 4-7〉 EU 인공지능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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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법의 특성 및 적용 범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배포 후 

적응성(adaptiveness)을 보일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

스템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적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물리적 혹은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포

함한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한다”(European Act, Article 3, (1)).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

고자 한다(라기원, 2024). 즉,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막아 AI 시스템의 개발, 수입 또는 사용에 있어 법적 확실

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법의 특징은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고위급 전문가 그룹

(European Commission AI HLEG, 2019)이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지침(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바탕으

로 규범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법 전문은 윤리 지침이 제시하

는 다음의 일곱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인간 주도·감독(Human agency 

and oversight), 기술적 견고함과 안전성(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Privacy and data gover-

nance), 투명성(Transparency), 다양성과 차별 금지 및 공정성

(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사회·환경적 복지

(S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책임성(Accountability)

이다(European Act, (27)). 위와 같은 원칙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사회

보장 영역에도 연결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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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diega. (2024).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uropean Parliament. p. 1의 그림을 
라기원(2024)이 번역해서 제시함. 저작권 European Parliament, 한국법제연구원. 

〔그림 4-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의 위계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성 차원에서 AI 시스템을 분류한 다

음, 그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차등화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포하는 위험성의 강도와 범위에 비례하여 규제 유형과 정도가 규정되

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에서 핵심 개념인 위험성은,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에 바로 

뒤이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의 결합”(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3, (2)).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격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위험성의 경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규제의 수준도 연동한다. 이 법에서 AI 시스템의 위험성 수준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그림 4-2〕 참고). 네 가지 위험성 수준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16)’, ‘고위험성(high risk)’, ‘제한된 

16)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본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unacceptable)’에 더해 ‘금지된

(prohibited)’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한다. 또한 ‘제한된 위험성’은 투명성(transparency) 
위험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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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limited risk)’, ‘최소한의 위험성(minimal risk)’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은 활용 자체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고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 활용에는 엄격한 준수사항이 요구

된다. 세 번째인 ‘제한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AI의 활용은 투명성 의

무가 부과되고,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 규제가 따라붙

는다(윤혜선, 2024). 위의 네 가지 위험성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다. 

첫째,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

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은 AI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

전, 건강, 기본권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공지능법 제5

조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례를 제5조 1항에서 

(a)~(h)에 걸쳐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여덟 가지를 짧게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5 (1)). 첫째, 사람의 의식을 

넘어서는 잠재적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

인 기술을 사용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해서 중대

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연령, 장애 또

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동을 왜곡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자연인 또

는 집단의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진, 추론된, 또는 예측된 개인적 또는 성

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평점

(social scoring)를 사용한 경우다. 넷째, 프로파일링 또는 성격 특성만

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인터

넷이나 CCTV 영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스크랩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이다. 여섯째, 의료 또는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직장이나 교육 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한 경우이다. 일곱

째 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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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성적 지향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 특성을 유추하기 위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s)인 경우이다. 마지막

으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정보(‘re-

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를 수집한 경우다. 여덟 가

지 가운데 사회보장 영역과 가장 밀접한 내용은 세 번째인 사회적 평점 

부분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제4절에서 살펴보겠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과 관련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와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

대 7%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윤혜선, 2024). 단, 

중소기업이 위반했을 때는 위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유럽연합 소속 기관, 대리인, 조직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 유

로(약 20억 원)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고위험성(high risk)을 살펴보겠다. 인공지능법 제6조 제3

항에 따르면, 고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연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위해를 가할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

능법 “부속서 III”에서 제시된 여덟 개 영역의 고위험성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17) ① 생체인식 및 분류, 감정인식 시스템,18) ② 주요 사회기반

시설, ③ 교육, 직업훈련 영역, ④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자에 대한 

17)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는 고위험성 인공지능을 부록 I과 부록 III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부록 I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사회보장 영역과 무관해서 별도로 설명하지
는 않는다. 

18) 생체인식 및 감정인식 시스템은 앞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만, 유럽연합 혹은 개별 회원국의 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고위험군’으
로 분류된다(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부록 III 1호).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이 예
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실종된 아동을 수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임박한 테

러 위협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범죄 행위의 가해자 또는 용의자를 탐지, 위치 
파악, 식별 또는 기소해야 할 경우 등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을 우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용 목적

에 보안(security)이나 안전(safety)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van 
Bekkum, Borgesiu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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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⑤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⑥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 집행, 

⑦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⑧ 사업절차 및 민주적 절차이다. 여덟 

가지 가운데 ⑤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는 사회보장 영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해당 내용도 

아래 제4절에서 살펴보겠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

로 다음의 일곱 가지가 제시된다(European Commission, 2024; 윤혜

선, 2024). ① 적절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시스템 구축, ② 리스크 및 차별

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및 관리, ③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기록(logging), ④ 시스템과 그 목적에 대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상세한 문서화(규제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⑤ 사

용자에게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간의 감독 조치, ⑦ 높은 수준의 견고성, 보안 및 정확성이다. 유럽연합

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제공자, 배포자, 공인 대

리인, 수입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각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

고 있다. 이를테면, 제공자(provider)에게는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작성, 

CE 마크 작성 등의 17개 의무가 부과된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수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러한 규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들은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공지능법 2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

하면서, 일곱 가지 유형의 이해당사자 가운데 하나로 “유럽연합에서 AI 

시스템 출시·서비스화 & 범용 AI 모델을 출시하는 제공자”라고 규정했

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소 불문(“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pro-

viders are established or located within the Union or in a third 

country)”(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2 (1))이라는 조건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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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즉,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지능 시스템을 출

시하거나 적용하는 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19) 국제

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대부분 선도하는 미국의 업체들도 유럽연합에 

와서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는 한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약 218억 원) 혹은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3% 

중에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European Commission, 2024; 윤혜선, 

2024). 중소기업이 고위험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의 기관, 에이전시, 기구의 경우, 과징금은 최

대 75만 유로(약 10억 원)로 한정된다. 

유럽연합이 적시한 네 가지 유형의 위험성 가운데 세 번째는 제한적인 

위험성이다. 제한적인 위험성이란 AI 사용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위험성을 뜻한다. 인공지능법은 인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챗봇 같은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인간은 기계와 상호작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계속 챗봇을 사용할지

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24). 전 세계

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챗봇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Zaber, Casu, Brodersohn, 2024).

19) 물론 예외도 있다. ① 군사, 국방, 국가 안보 목적의 AI 시스템, ②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사법 공조 협약을 체결한 제3국의 공공기관이 그 협약의 체계 안에서 사용하
는 AI 시스템, ③ 과학적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특별히 개발되고, 서비스가 제공되

는 AI 시스템과 AI 모델, ④ 출시 및 서비스 개시 전 AI 시스템을 연구, 테스트, 개발
하는 활동, ⑤ 고위험성 AI 시스템이 아닌 무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출시된 AI 시
스템, ⑥ 사적 및 비전문적인 활동, ⑦ 일부 목적을 위한 법 집행기관(경찰, 이민 당국 

등)의 AI 시스템 사용 등에는 인공지능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례가 인정된다(윤혜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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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다. 최소한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AI 

시스템에는 스팸 필터,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이 해당된

다. 인공지능법은 이와 같이 최소한의 위험성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에 별

도의 규제를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사회보장과 가장 연관된, 가장 민감한 대

목20)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에서 세 번째로 제

시된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이다. 사회적 평점은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용 행태, 교통위

반, 사회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 서비스나 특권에 대

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다”(Mosene, 2024). 유럽연합의 인공지

능법을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European Parliament, 

2024, Chapter II, Article 5, 1. (c)). 

“자연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진, 추론된, 또는 예측된 개

인적 또는 성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에 대상을 평가하거나 분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회적 평점이 다음 중 하나 이상

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ⅰ) 데이터가 원래 생성되거나 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자연인 또는 집단에 대해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

20) 한 가지 확인한 점은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는 아직 

찾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법률 내용, 관련 시민단체 성명, 국내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을 중심으로 관련된 영향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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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정 자연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행동 또는 그 행동의 심각성과 비

교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사회적 평점을 논의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유럽의회 산하의 연구기관인 유럽의회연

구소(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가 인공지능법을 

설명하는 짤막한 해설서(Madiega, 2024)에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언

급은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 평점 부여가 사회보장과 일정한 연관을 가

질 수밖에 없다.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정보에 

근거해서 빈곤, 실업, 은퇴, 상병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근거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을 개인 혹은 가구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

면, 국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가구원 정보 등에 기반해서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그러한 자

료의 내용이 개인의 소득, 연령, 가구, 건강 등 개인적 정보를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사회적 평점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평점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의 인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2023.10.9.)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사회적 평점 관련 규

정을 강화하는 제안을 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나타날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에서의 

조사 결과, AI 기반의 사회적 평점 부여 시스템이 사람들의 사회보장 지

원 접근을 방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

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Human 

Rights Watch, 2023.10.9.).”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단체나 학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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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프랑스(La Quadrature Du Net, 2023), 네덜란

드(van Bekkum, Borgesius, 2021)와 덴마크(Jørgensen, 2021)에서

도 논란이 일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 복지 급여의 부정수급을 탐지하거

나 위험 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거나

(Appelman et al.,2021), 알고리즘이 취약계층에게 편향적으로 작동했

다(Van Bekkum, Borgesius, 2021)는 지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회보장 부정수급 추적 알고리

즘인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시스템이 법원의 

제동에 걸리면서 작동이 중단된 바 있다(Bekker, 2021).

유럽연합도 사회적 평점과 관련한 비판 및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붙은 (ⅰ)와 (ⅱ)의 내용에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평점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했다. 즉,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초래할 때만 사회적 

평점이 금지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인공지능의 작동이 

‘순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

지만, 논란이 종료되기는 어렵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급여 대

상자를 판단 혹은 추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 등의 문제로 특정 집

단에 대한 급여를 변경/중지/중단한다면, 이는 불리/부정/부당할 수 있

다(강지원, 2024). 실제로,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

보장제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획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결

과적으로 차별과 편향을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Jørgensen, 2021, 

Bekker, 2021). 이 대목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법에서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고위험(high risk)’ 

인공지능 영역을 보겠다.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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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가 제시됐다. 이 영역은 사회보장 

영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을 영역별로 상술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부록(Annex) III에서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

했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nex III, 5).

“필수 민간 서비스 및 필수 공공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접근 및 이용21):

(a)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자연인의 필

수적인 공공 복지 급여22) 및 서비스(의료 서비스 포함)에 대한 자격을 평

가하거나, 해당 혜택 및 서비스를 부여, 축소, 취소 또는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

‘고위험’으로 분류한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에는 앞에서 살펴본 사

회적 평점(social scoring)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급여를 제

공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자격 요건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점 

산정이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법은 관련 고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58)). 

“필수적인 공적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는 자연인은... 공

공기관 앞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급여와 서비스가 지급, 거부, 

축소, 취소 또는 회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

템이 사용된다면, 해당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 차별 금지, 인간의 존엄성 또는 효과적인 법적 

21) 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a) 외에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사회보장 영역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c) 생명 및 건강 보험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가격 책정을 위해 사용되
는 AI 시스템; (d) 자연인의 긴급 호출을 평가 및 분류하거나, 경찰, 소방관, 의료 지원

을 포함한 긴급 대응 서비스의 출동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출동하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 그리고 응급 의료 환자 분류 시스템.”

22) 인공지능법에서는 ‘public assistance benefi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사회보장 영역
에서는 이를 공공부조 급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정할 듯하지만, 법의 맥락에서는 공공부

조에 한정되지 않는 공적인 복지 급여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유럽에
서는 공공부조에 대해서 social assistance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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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럽연합의 입장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인공지능 적

용에서 엄격한 입장으로 보인다. 앞의 제3절에서 살펴본, 다소 강한 규제 

내용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될 여지도 크다. 그렇지만, 법의 다음 문장

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가능성도 열어둔다. 

“이 규정은 공공행정이 준수되고 안전한 AI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과 사용을 저해해

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시스템이 법적 및 자연인에게 고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58)). 

사회보장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

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배포자(deployer)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강

지원, 2024). 배포자는 고위험성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13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데이터보호 영향평가, 기본권 영향평가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등이 그 예가 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유럽 사회 및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에 대

해서 유럽 사회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독일 사회보험 유럽대

표부(Deutsche Sozialversicherung Europavertretung, 2024)는 “인

공지능법 도입 이후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논평했

다. 이러한 반응은 아직 인공지능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구체

적인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 노동조

합 측에서는 인공지능법이 관련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Vranken, 2023; Del Castillo, 2023). 따라서 

인공지능법 규제의 실질적인 강도는 향후 추가로 마련될 가이드라인, 기

준, 표준, 행동강령, 판례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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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공지능법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와 협상에서 기업, 노동자단체, 인권 

단체, 관료 집단 등 이해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력

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과 내용을 일람하고, 사회보장 

영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을 먼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법은 지금까지 나온 AI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의 육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이 가지는 파괴력

을 제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간 중심적, 윤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권위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미국 및 중

국에 유럽이 던지는 견제구의 성격도 있다(Petrosyan, Ataliotou, 

2024). 영국의 언론기관인 Tortoise Media(2024)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이고, 다음

으로 중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등의 순이었다. 

유럽연합의 시도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주도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윤혜선, 2024).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규제의 국제 표준으로서 유럽연합 인공지

능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서 단정하기 힘들다. 유럽연합 인공지

능법이 가지는 모호함과 추상성도 적지 않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적용 사

례와 판례가 누적되면서 그 영향도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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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의 행정명령 14110

미국의 연방정부는 최근까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강제력 있는 규

제를 가하는 데 주저해 왔다. 2023년에 들어서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연방정부 최초로 관리예산처(OMB)의 각서 초안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행정명령 1411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 미국은 비로소 연방 단위의 AI 규제에 참여했다. 물론, 이러한 행정명

령은 의회의 추가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명령의 시행에 일정한 한계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   및 글로벌 차원

에서의 AI 규정이 미래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의 행정명령 14110은 전체 13조(section)로 구성됐다(US 

Executive Order No. 14028, 2023, <표 4-8> 참고). 1조에서는 행정

명령의 목적을 제시하고, 3조에서는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2조가 전체 구조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서

의 8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명령에서는 8대 원칙이 뒤에 이어지는 4~11

조의 내용을 구성하도록 구성했다. 즉, 1원칙 ‘AI 기술의 안전과 보안 확

보’가 4조의 내용이 되고, 2원칙 혁신과 경쟁 촉진이 5조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순서로 제시된 3~8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 지원(6조), 형

평성과 시민권 증진(7조), 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8조), 개인정보 

보호(9조), 연방정부의 AI 활용 증진(10조), 해외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11조) 등이다. 그밖에 12, 13조는 시행 및 일반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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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행정명령 1조(목적)에서는 인공지능이 불러

올 혜택과 위험을 모두 제시한 뒤, 무수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 민

간,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2조에서는 8개 원칙 가운데 ‘혁

신, 경쟁, 협력의 촉진(2원칙)’ 혹은 ‘글로벌 사회, 경제, 기술 발전의 선도

(8원칙)’보다 ‘안전과 보안’(1원칙), ‘노동자 지원’(3원칙) 같은 가치들이 

선순위에 있는 점이 눈에 띈다. 

3조에서는 주요한 개념들을 정의했다.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기관

(agency)’은 미국법전 44편 35장에서 제시된 기관의 정의에 따랐다. 여

기서 기관은 “정부 행정부(대통령 행정실 포함)의 행정부, 군부, 정부 법

인, 정부 통제 법인 또는 기타 기관 또는 독립 규제 기관”(US Exec. 

Order No. 14110, 2023, p. 75193)이다.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이 정

의됐다. “인간이 정의한 일련의 목표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 권장 사항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 및 인간 기반 입력을 사용하여 실제 및 가상 환

경을 인식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모델로 추

상화하며, 모델 추론을 사용하여 정보 또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형성”(US 

Exec. Order No. 14110, 2023, p. 75193)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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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조. 목적
 - 인공지능이 불러올 혜택과 위험을 모두 제시한 뒤, 무수한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 민간,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 강조

2조. 
정책 및 원칙

 - 행정명령은 다음 여덟 가지의 지도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
발과 이용을 발전시키고 관리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규정. 원칙의 중요

성을 고려해서 원문 문장 해석. 
① 인공지능은 안전과 보안이 보장돼야 함.
② 책임감 있는 혁신, 경쟁,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은 AI 분야를 선도하

고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음.
③ 책임감 있는 AI의 개발과 사용을 위해서는 미국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

는 약속이 필요.
④ 인공지능 정책은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헌신과 일
관성을 유지해야 함.

⑤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원 제품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상호 작용하고, 구매하는 미국인들의 이익은 보호돼야 함.
⑥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도 보호돼

야 함.
⑦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 자체의 AI 사용으
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감 있는 AI 사용을 규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⑧ 연방정부는 이전 파괴적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글
로벌 사회, 경제, 기술 발전을 선도해야 함.

3조. 

정의

-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
- 이를테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의한 일련의 목표에 대해 실제 또는 가상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권장 사항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
스템.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 및 인간 기반 입력을 사용하여 실제 및 가상 
환경을 인식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모델로 추상

화하며, 모델 추론을 사용하여 정보 또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형성”하는 것으
로 제시됨. 

4조. 
AI 기술의 

안전과 
보안 확보

- 안전성과 보안의 확보를 위해 다음 8가지 규율 시행
① AI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지침, 표준, 모범사례 개발
② 안전성과 신뢰도를 갖춘 AI의 보장

③ 주요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에서의 AI 관리
④ AI와 화생방 및 핵무기 위협의 교차로 인한 위험 감소
⑤ 합성 콘텐츠로 인한 위험 감소

⑥ 기반 모델의 입력값으로 널리 활용되는 모델 가중치 투입 촉구
⑦ AI 학습을 위한 연방 데이터의 악의적 이용 방지 및 안전한 배포 촉진
⑧ 국가 안보 각서의 개발 지시

〈표 4-8> 미국 행정명령 14110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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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5조. 

혁신과 
경쟁 촉진

- 인재 유치

① AI 연구원의 비자 신청, 처리, 갱신 등 절차 간소화
②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 

- 혁신 촉진

① 과거 권고된 AI 연구 자원(NAIRR) 계획 시범 프로그램 실행
② 펀딩, 연구소, 교육 프로그램 등 신설
③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관련 지식재산권 명확화 논의 수행

④ 의료, 환경 등 분야의 AI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경쟁 촉진
① AI 정책 및 규제는 경쟁법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조화

② 반도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쟁 촉진 조치 시행
③ 중소기업의 혁신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6조. 
노동자 지원

- AI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 및 실업자 지원방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 
- 고용 및 직무평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AI가 노동자의 복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사용자 

원칙과 모범사례 개발 및 공표

7조.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의 AI 및 시민권 강화를 위해, 인권의 침해와 차별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보고서 제출
-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서 시민권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할 때 공평하고 

정당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분석 및 그러한 AI 활용법에 대한 지침 

개발

- 광범위한 경제적 영역에서 AI 및 시민권 강화를 위해, 고용, 부동산, 금융, 
장애 등과 관련된 맥락에서 차별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 개발

제8조. 
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 

- 독립 규제기관을 통한 모델의 투명성 및 모델 사용에 대한 설명 능력의 
제고를 포괄한 제반 조치에 의한 미국 소비자 보호

- 특히 헬스케어, 공중보건, 인적 서비스, 교통, 교육, 통신 등의 영역에서 AI의 

책임 있는 개발, 배치, 이용 보장 강조

제9조. 

개인정보 
보호

- 기관이 확보한 상업적으로 가용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위험 완화 조치 
수행

- 차분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 구축 및 평가 노력 

촉구

제10조. 
연방정부의 

AI 활용 확대

- 인공지능 관리 지침 발행

- 기관은 AI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을 
포함한 업무 수행
① AI 권리장전 청사진 및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실무 관행 수립

② 레드팀 등 생성형 AI에 대한 외부 테스트 개발

③ 생성형 AI의 생성물에 워터마크, 라벨 지정

- 예산관리국 국장은 각 기관의 AI 위험관리 능력 평가 방법론 개발

- 다만 기관 내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는 권장하지 않음. - 
정부 내 AI 인재 확대

- AI 전문가 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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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가운데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7조(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과 8조(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 부분이다. 6조도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또, 10조에서는 미국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포함한 기관들의 관리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먼저, 7조에서 2항 부분은 ‘정부의 급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민권

의 보호’로 명시된다. 내용을 보면, 기관들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급여

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불법적인 차별 및 

기타 피해를 예방 및 해결”(prevent and address unlawful discrim-

ination and other harms)”(US Exec. Order No. 14110, 2023, p. 

75212)하기 위해 각자 기관에 있는 민권 및 시민 자유 사무소(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fice)를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민권 및 자유 사무소는 미국에서 시민의 기본권 및 자유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요 기관에 마련된 부서를 지칭한다.23) 다만, 이러한 지침이 

민사 혹은 형사 집행 당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라 행정명령

구분 내용

제11조. 
해외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

- 군사 및 정보 분야 이외에서의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책임 있는 글로벌 

기술 표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시행
-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원칙, 지침, 모범사례를 국제적 맥락에서 반영한 
글로벌 개발 플레이북 발간

- 주요 인프라에 대한 국경 간, 글로벌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

제12조. 시행

- 대통령 행정실에 행정명령 및 AI 관련 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한 백악관 AI 

위원회(White House AI Council) 조직 설립
- 위원회에는 각부 장관과 주요 기관 인사 포진

제13조. 일반 
규정

- 행정명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 및 예산국 국장의 예산, 행정, 입법 제안과 
관련된 역할에 제약을 가할 수 없음

- 행정명령은 관련 법 및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실행

- 행정명령은 어떤 실체적, 절차적 차원의 법적 권리나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음

주: ‘2조, 정책 및 원칙’에서 볼드 및 밑줄은 필자가 강조를 위해 사용. 

출처: 김정욱 외. (2023).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규제 연구”. pp. 145-146를 일
부 수정 및 보완. 저작권 20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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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두 개 부처의 장관직을 직접 호명하면서 관련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두 장관직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이다. 

 행정명령 7조 2항 (b)호에 따르면, 정부 지급 급여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및 서비스를 시행할 때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 시스

템의 사용을 촉진하는 계획(plan)을 행정명령 시점 기준으로 180일 이내

에 발표해야 한다. 그러한 지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개선하기 위

함이다. 첫째,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둘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존재에 대한 수급자 대상 통지, 셋째, 급여의 부당한 거부를 감

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 넷째, 전문기관 직원(expert agency staff)

이 적절한 수준의 재량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다섯째, 급여 거

부에 대해 급여 신청자가 사람인 심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절차, 여섯째, 급여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알고리즘 시스템이 공평하

고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US Exec. Order No. 

14110, 2023, pp. 75212~3). 

행정명령의 8조(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에서는 직접적으로 관

련 정부 부처들을 호명하면서 일일이 지침을 제시했다. (a)항은 독립 규제 

기관(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b)항은 보건복지부, (c)항은 

23) 미국의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는 
Office for Civil Right(OCR)가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과 인권 보호의 문제를 다
룬다. 이를테면, OCR의 한국어 누리집(https://www.hhs.gov/ocr/get-help-in-other

-languages/korean.html)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미국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보건복지부) 산하 Office for Civil Rights 
(OCR, 민권담당국)는... 비차별, 양심 및 종교적 자유, 대상 주체에서 의료 정보 프라이

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연방 민권 법률, 양심 및 종교적 자유 법률,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 Privacy, Security, and Breach Notification Rules(개인정보 보

호, 보안 및 침해 고지 규칙), Patient Safety Act and Rule(환자안전법 및 규칙)을 집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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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d)항은 교육부, (e)항은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주는 지침이다. 이 

가운데 (b)항인 보건복지부 대상 지침이 가장 길다. 대략 3쪽 분량의 8조 

내용 가운데 (b)항만 2쪽가량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업무

의 민감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침 사항을 담은 (b)호는 ‘의료, 공중보건 및 복

지24) 부문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의 배포와 사용을 보장하

기 위해’라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전체 네 개의 세부 ‘목’을 제시하고 있

다. (ⅰ)목은 보건복지부가 설치해야 할 태스크 포스에 대한 지침이고(90

일 시한), (ⅱ)목은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품질 평가 판단 기

준 개발에 대한 지침이다(180일 시한). (ⅲ)목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관련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180

일 이내). 그리고 (ⅳ)목은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 관련 안전 프로그램의 

수립을(365일 이내), (ⅴ)목은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365일 이내).

해당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ⅰ)목에서는 보건복

지부 안에 인공지능 태스크 포스의 구성이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뤄져야 함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및 보훈부 장관들과 

협의하여 보건복지 부문, 즉 연구 및 발견, 의약품 및 기기 안전, 의료 전

달 및 재정, 공중 보건 영역에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술의 

책임 있는 배치 및 사용에 대한 정책 및 프레임워크를 포함하는 전략 계

획을 개발해야 한다”(US Exec. Order No. 14110, 2023, p. 75214). 

전략 계획에는 필요시 적절한 규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내의 인공지능 태스크 포스는 구성 시점 이후 365일 이내에 이러한 전략 

24) 원문에서는 이 대목에서 ‘healthcare, public health and human services’라고 제시

됐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human services’ 부분은 전통적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빈
곤정책 등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복지’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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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strategic plan)을 짜야 한다. 전략 계획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적

절한 지침과 자원을 모색해야 한다(US Exec. Order No. 14110, 2023, 

pp. 75214~5). 

첫째, 품질 측정, 성과 개선, 급여 집행 등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정 분

야에서 예측 및 생성 인공지능(predictive and generative AI) 기반 기

술의 개발, 유지, 사용.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를 현장에서 적

용하는 과정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감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 부문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장기적인 안전성 및 

실제 성과 모니터링. 여기서 모니터링의 대상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거

나 중요한 수정 사항 및 성과가 된다. 규제 기관, 개발자 및 사용자에게 

제품 업데이트를 알릴 수 있는 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 부문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형평성 원칙

을 반영.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 영향을 받는 인구에 대한 분

리된 데이터와 대표 인구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다. 기존 모델의 알고리즘

이 가질 수 있는 차별과 편견 관련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시스템

이 가질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함이다. 

넷째, 개인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반영. 보건복지 부문에서 인공지

능으로 심화한 사이버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 현장에서 사용자가 적절하고 안전한 AI 사용을 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개발, 유지관리 및 가용성 확보.

여섯째, 지역 단위 보건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 사용

에 대한 긍정적인 현장 사용 사례와 모범사례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 수행.

일곱째, 행정 부담 감소를 포함하여 보건 및 인적 서비스 부문에서 업

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AI 사용 사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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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항의 (ⅱ)목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품질 평가 판단을 위한 전

략(strategy)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 발

표 180일 이내에 이러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전략의 내용은 앞선 (ⅰ)

목에서 제시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전략에는 인공지능 보증정책(AI 

assurance policy)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인공지능 보증 정책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도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함

이다. 두 번째인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 기술 알

고리즘 시스템 성능의 시판 전 평가 및 시판 후 감독을 실제 데이터와 대

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b)항의 (ⅲ)목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업체

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ⅲ)목의 내용에 따르면, 연방 재정 지

원을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 차별 금지법(Federal nondiscrimination laws)을 준수

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s)를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고려는 18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법에서는 여기서의 ‘적절

한 조치’ 두 가지를 예시했다. 한 가지만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방 

차별 금지법 혹은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에 대한 불만 또는 기타 신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하는 것이다.

(b)항의 (ⅳ)목은 인공지능 안전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즉, 보

건복지부는 미국 국방부 및 보훈부와 협의하고 연방에 등록된 환자 안전 

기관(Patient Safety Organization)25)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안전 프로

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시한은 행정명령 발표일 기준으로 365일이다. 인

25) 환자 안전 기관(PSO)은 2005년 미국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법(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에 의해 만들어졌다(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2023). 환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기관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한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통제센터(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에 의해 등록 및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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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안전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임상 오류를 

식별하고 포착하기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 수립. 환자, 간병인 등에게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에 대한 중앙 추적 저

장소(central tracking repository)26)의 사양(specifications) 수립. 

둘째,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생성된 증거를 분석하여 적절한 경우 이

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안, 모범사례 또는 기타 비공식 지침 개발. 

셋째, 이러한 권고안, 모범사례 또는 기타 비공식 지침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적절한 이해관계자에게 배포.

(b)항의 (ⅴ)목에서는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관한 규제 전략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략에 들어갈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신약 개발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규제에 필요한 목적, 목표, 상위 

원칙을 정의함. 둘째, 이러한 규제안을 구현하기 위한 향후 규칙 제정, 지

침 또는 추가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 확인, 셋째, 이러한 

규제안에 필요한 기존 예산, 자원, 인력 및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 파

악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행정명령 14110에서 제시된 보건복지 분야

에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 4-9>와 같다. 

 참고로, 장애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행정명령은 “장애인이 

시선 방향, 시선 추적, 보행 분석, 손동작과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 사용

으로 인한 불평등한 대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AI의 잠재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 및 교통 장벽 준수 위원회(Transportation 

Barriers Compliance Board)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중의 

26) 여기서 중앙 추적 저장소(central tracking repository)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
서 어떠한 성격일지는 모호하다. 맥락으로 보아서는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

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피해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누적 및 활용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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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요청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생체 인식 데이터를 입력하

여 사용할 때 AI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권고를 발행하고 장

애인이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US 

Exec. Order No. 14110, 2023, pp. 75214). 

남궁준(2024)은 미국 행정명령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

명했다. 다소 길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해 AI 사용 규제를 위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규제 당국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방 행정기관들은 AI 관련 

규제가 필요할 경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권한, 즉 관련 법령3

(의 재해석)에 근거해 AI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관할 사무 집

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령한 동 행정명령은 (향후 그

러한 방향으로의 사무 집행이 법원의 심사를 통해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현재 발효 중인 법령을 보다 넓게 (재)해석하고 부여된 권한

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관련 행정기관 모두에 주문함으로써, 포

괄적·입법적 입법을 통한 AI 규제와 어느 정도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p. 188)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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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행정명령 14110

7조.
형평성
과 권리 

증진

2항. 
정부의 급여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민권의 

보호

 - 기관들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과 급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로 불법적인 차별 및 기타 피해를 예

방 및 해결해야 함
 - 정부 급여의 공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 시스

템의 사용을 촉진하는 계획 작성. 다음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

 ① 자격을 갖춘 수급자의 접근성에 대한 평가 
 ② 인공지능 시스템의 존재에 대한 수급자 대상 통지 
 ③ 급여의 부당한 거부를 감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가 

 ④ 전문 기관 직원이 적절한 수준의 재량권을 유지하는 절차 
 ⑤ 급여 거부에 대해 급여 신청자가 사람인 심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⑥ 급여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알고리즘 시스템이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분석

8조.
소비자, 
환자, 
승객, 
학생 
보호

(b)호. 
“의료, 공중보건 

및 복지27) 
부문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의 
배포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p. 75214)

- 미국 보건복지부 안에 인공지능 태스크 포스 구성(90일 이내). 
TF 구성 이후 365일 이내 전략 계획(strategic plan) 개발. 
다음 영역에서 지침과 자원 모색 (ⅰ목)

①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정 분야에서 예측 및 생성 인공지능
(predictive and generative AI) 기반 기술의 개발, 유지, 사용
②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장기적인 안전성 및 실제 성과 모니터링

③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
④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표준을 반영
⑤ 안전한 AI 사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서의 개발, 

유지관리 및 가용성 확보
⑥ 긍정적인 현장 사용 사례와 모범사례 촉진
⑦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AI 사용 사례 파악

-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품질 평가 판단을 위한 전략 개발(180
일 이내). 전략은 위의 i목의 내용 포괄. (ⅱ목)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규제 고려(180일 이내) (ⅲ목)

- 의료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환자 안전 프로그램 수립 
(365일 이내) (ⅳ목) 

-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 전략 제시(365일 
이내) (ⅴ목)

출처: US Executive Order. (2023).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 ficial Intelligence”. 에서 필자가 내용 정리함.

〈표 4-9〉 행정명령 14110에서 제시된 보건복지 분야 관련 내용

27) 원문에서는 이 대목에서 ‘healthcare, public health and human services’라고 제시

됐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human services’ 부분은 전통적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빈
곤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서 ‘복지’라고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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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행정명령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Odelberg, 2024). 미국의 행정명령은 적용 범

위와 접근 방식에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크게 다르다. 미국의 행정

명령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지도 않고,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가하지도 않는다. 행정명령의 규율 대상은 연방정부와 관련 기관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행정명령

이 작동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책임 있는 AI 사용의 모범으로 작

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규제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미

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 부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인공

지능법과 차이가 크다. 

미국 행정명령은 또 사기, 차별, 금융 리스크, 그리고 AI가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시

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연방 기관에 요구하

고 있다. 행정명령은 최고 AI 책임자(Chief AI Officer, 이하 CAIO)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고, 모든 연방기관은 최고 AI 책임자를 60일 이내에 지

정하도록 요구했다. 최고 AI 책임자는 개별 기관에서 AI 사용을 조정하

고, AI 혁신을 촉진하며, 기관 내 AI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는 연방 AI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

한 기준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행정명령과 인공지능법의 또 다른 점은 적용 대상이다. 행정명령이 특

정 수치 이상의 연산 작업(1026 이상의 정수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량)을 

통해 훈련된 대규모 인공 모델에만 적용되는 반면, 인공지능법은 위험 범

주에 따라 모든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된다. 행정명령의 기준은 현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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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해당하지 않는다(Heath, 2023).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차세대 기술에 집중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이다. 그 밖에

도, 인공지능법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언급한 점

과, 행정명령에서 숙련된 인공지능 인재의 이민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EO와 AI법에서 제시된 AI 위험을 비교한 <표 

4-10>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0〉 미국 행정명령 14110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대조표

구분 미국 행정명령 14110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규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기준
모델 규모 

 및 국가 안보 위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 수준 결정

민간 영역 규제 여부 규제 안 함 규제

법 집행을 위한 안면인식 기술 허용 

여부
금지 금지

인공지능이 환경에 미칠 영향 고려 고려 없음 고려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 입국 장려 내용 있음 내용 없음

투명성에 대한 요구 있음 있음

안전과 BIAS 테스팅 수행함 수행함

출처: Odelberg. (2024). “Understanding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ance: Comparing the EU AI Act and U.S. Executive Order on Safe AI”. p. 
4의 그림을 다시 그림. 

행정명령과 인공지능법의 공통점도 있다. 이 두 법안은 혁신을 촉진하

면서 시민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 인간의 감독, AI 편향 완화, 배포 전에 외부 스트

레스 테스트나 ‘레드팀 테스트’를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원칙이 EO와 

AI 법안 모두에 명시되어 있다. EO와 AI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고위

험 AI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감시 단체들로부터 비판

을 받고 있는 타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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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 발표 이전인 2021년에 최고 AI 책임자

(CAIO)를 지명했다(Alder, 2024.5.29.). 2024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의 CAIO는 Micky Tripathi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기술정책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Technology Policy)이자, 국가 건강 정보 기술 

조정관(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자리를 겸직하고 있다. Tripathi 차관보는 행정명령이 정하는 보건복지

부의 인공지능 대응 태스크 포스도 이끌고 있다.28)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 

8조 (b) (ⅱ)에서 규정하는 부처 차원의 인공지능 대응 전략 계획(strategic 

plan)을 2025년 1월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Burt, 2024.10.17.). 

Tripathi가 지난 2023년 미국 하원의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에 출석한 뒤, 2024년 안에 

전략 계획을 수립한 점을 미루어 보면(US Departmenr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23), 미국 보건복지부도 백악관이 내놓은 일정을 맞

추기는 벅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

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에 속한 점을 고려하면

(Burt, 2024.10.17.), 미국 보건복지부의 이후 행보는 미국 차원에서 인

공지능 활용 및 관련 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Tripathi CAIO는 하원에 출석해서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서 다섯 가지 정책 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US 

Departmenr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23).

첫째, 보건복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채택 및 사용

을 가능하게 하고, AI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개발한다.

28) 미국 보건복지부의 조직도(www.hhs.gov/about/agencies/orgchart/index.html)를 
보면, Tripathi 차관보가 이끄는 ‘기술정책차관보실 및 국가 건강 정보 기술 조정관 사
무소’는 제시됐지만, CAIO 직위나 인공지능 태스크 포스 조직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조직도만 보면, 인공지능 태스크 포스 조직이 새로 신설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기존 기술 정책 차관보실에서 해당 업무를 떠안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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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증 기준과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인공분야

의 질과 안전성을 개선한다.

셋째, 보조금 지원과 계약을 활용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개발과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한다. 여기서 보조

금과 계약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보건복지 영역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넷째, 개인부터 조직 및 주 단위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서의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대해, 건강 관리 생태계와 구성원들에게 공

공 교육을 제공한다.

다섯째, 프로세스 혁신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전반에 

걸쳐 AI 기능을 평가하고 배치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전체 영역을 

아우르면서도, 전체적으로 의료나 보건 영역에 내용이 강조되는 점이 관

찰된다. 의료나 보건 영역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민감성을 가

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부처의 CAIO인 Micky Tripathi

가 건강 관련 정보통신 업계에서 20년 동안 몸담았던 이력과도 일부 연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 의회

들은 각자 나서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하고, 시행하고 있

다(Curry, 2024, 10. 22.). 연방의회가 인공지능을 둘러싼 주요 기술 문

제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개별 주의 정책입

안자들이 조금은 더 가볍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Curry(2024. 10. 22.)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주 단위에서도 

무더기의 법안이 제정되는 현상을 관찰했다.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이 

출시된 후 2024년에만 700개에 가까운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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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왔다. 2023년에 관련 법안이 200개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2024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다. 이를테면, 콜로라도주는 

미국 최초로 AI의 고위험 사용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

리포니아와 테네시 같은 다른 주에서는 데이터 출처 및 디지털 복제본 같

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33개 주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관련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에 AI가 다양한 정책 영

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Curry(2024. 10. 22.)는 

2024년 들어 AI 관련 입법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입

안자들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모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태(2024.10.24.)는 미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책입

안자들은 아직도 특정한 규제 모델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왜? 

AI 모델과 AI 시스템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인가, 아니면 각각의 이해

관계 문제인가?”라고 질문했다. 

더불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 시도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공지능 규제 법안(SB 1047) 통과를 준비

했으나 무산됐기 때문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을 위한 안전한 혁신 법안(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조이환, 2024.8.8.). 첫째, 5억 달러가 넘는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이버 보안 공격을 시행하거나 생물학·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인

공지능 개발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 인공지능의 작동을 중단하는 ‘킬 스위치’를 도입해야 한다.



216 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캘리포니아주의 Scott Wiener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국 사회

에서 격렬한 논쟁을 초래했다(Lee, 2024.8.16.). 메타 등 거대 인공지능 

업체들은 법안에 반대했다. 메타의 주 정책 매니저인 Kevin McKinley

는 “(위너 의원이) 법안을 설명하는 방식과 목표에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특히 캘리포니아의 AI 혁신, 특히 오픈 소스 혁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업체인 Meta는 개발자가 자체 제품을 위해 이를 기반

으로 구축할 수 있는 오픈 소스 AI 모델인 Llama를 보유한 회사 가운데 

하나다(Lee, 2024.8.16.). 메타는 4월에 Llama 3을 출시했으며,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물론, 업계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8명은 목요일 뉴섬 주지사에 서한을 보내 법안이 의회를 통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유했다. 반면, “AI의 대부”로 불리는 

Geoffrey Hinton을 비롯한 일부 기술 업계 종사자들은 이 법안을 지지

하고 있다. 

법안은 업계, 학계, 정치계의 줄다리기 중에 수정이 계속됐다(Lee, 

2024.8.16.). 2024년 8월에도 법안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

하고 개발자의 첨단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변경했다. 프

론티어 모델 부서라고 불렸던 새로운 정부 기관을 만들려는 계획도 무산

됐다. 원안대로라면 개발자는 새로 신설되는 기관에 안전조치를 제출해

야 했다. 새 버전에서는 개발자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

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안이 수정을 거치면서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

고 있다. 특히, 법안이 기업들의 로비를 거치면서 인공지능의 부작용에 

대한 선제 대응에서 사후적 대응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Carissa Véliz(202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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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Linkedin에 올린 글에서 법안이 위축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법안은 더 이상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부주의한 안전 

관행에 대해 기업을 고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됐다. 또, 규정 준수를 

감시하는 새로운 주 정부 기관을 만들지 않게 됐다. AI 연구소가 안전 테

스트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증언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부과하지 않게 

됐다. 또 개발자에게 모델이 해롭지 않다는 “합리적 확신”을 요구하지 않

게 됐다.” 뉴욕대 심리학과 교수인 Gary Marcus(2024.8.21.)도 개인 뉴

스 레터에서 “새로운 형태의 SB 1047은 기본적으로 정말 나쁜 일이 발생

한 후에야 기업에 책임을 묻는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다. 더 이상 큰 피해

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과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평가

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SB 1047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Lee, 2024.9.29.). 미국 사회는 

인공지능의 등장 앞에서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

방이나 주 단위에서 형성되는 규제의 흐름이 사회보장 영역에 미칠 영향

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거

의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의 구도는 기술 낙관론자들과 Meta 같은 거대

자본이 한편에, 그리고 반대편에 기술 신중론자 및 진보 성향의 일부 정

치권이 힘 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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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및 논점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을 짚고, 인공지능을 활

용할 때의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성, 둘째, 공정성, 셋째, 책

임성과 책무성, 넷째, 안전성과 보안성이었다. 더불어, 인공지능의 차별화

한 특성에 근거한 추가적인 윤리 원칙으로 첫째, 통제 가능성, 둘째, 투명성

과 설명 가능성, 셋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 제2장에서 추

가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원칙들은 기술 적용 현장에서 서로 충

돌되고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원칙들의 선순

위를 정하고', 원칙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제2절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사회보장 영역 및 제도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달정보개방

포털과 나라장터에서 연구 시점 기준으로 최근 5개년 동안(2019년 10월

~2024년 9월) 확인되는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 활용 현황을 조사해

서 36건의 사업을 확인했다. 이들 사업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았

다. 첫째, 사회보장 분야의 복지 기술은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에 다수 활

용됐다. 둘째, 복지 기술은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

기 위해 활용됐다. 셋째, 빅데이터의 수집과 축적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다수 발견됐다. 넷째,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다수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활용 양상이 확인됐다. 종합해서 보면,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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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술은 고차원적인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공기

술 활용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 제2절에서 확인한 해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챗봇 등 상대적으

로 초보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해외 사회

보장 영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특징이 있

다. 첫째, 챗봇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브라질, 아르

헨티나, 파나마 등 남미 국가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둘

째, 사회보장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는 사회적 논

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의 차별적 관리, 국가 기관의 과도한 개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복지 행정이 대규모로 이뤄

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논란이 드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대목이

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과정에

서 서구와 같은 논란이 앞으로 불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필요

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의 인공지능 활용 양태를 보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복지국가에서 디지털 기술이 활

용되는 영역을 제시했던 Alston(2019), 김기태(2024), Zaber, Casu, 

Brodersohn(2024)의 논의를 참고하고, 제3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열 가지 영역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29) 

29) OECD(2024b)도 ‘Modernizing Access to Social Protection’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했다. ① 공무원의 문서 작업 자동화 및 효율화, 

②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위험 예측 혹은 예방적 접근, ③ 급여 자격 기준 등에서 결정을 
자동화, ④ 챗봇, 오피스 프로세스 자동화, 부정수급 포착 영역이다. OECD(2024b)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은 “간헐적(infrequently)”(p. 9)으로 쓰인다고 

논평한 점을 보면, OECD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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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인 인증(identity verification)이다. 본인 인증은 급여 신청, 

자격 심사, 급여 지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한국에서는 지문 

및 얼굴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본인 인증 체계가 성립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기

술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자격 심사(eligibility assessment)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2014년부터 사회부조 운영시스템을 통해서 급여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급여 자격 심사를 빠르게, 정확하게 처

리할 여지가 생긴다. 

셋째, 복지 급여액 산정 및 지급(welfare benefit calculation and 

payments)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복지 급여액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산정되고 지급되고 있다. 영국은 실시간 소득정보시스템

(Real Time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서 복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넷째, 부정·오류 수급 예방 및 탐색(fraud prevention and de-

tection)이다. 많은 복지국가에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오류를 예방 및 탐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논란

을 낳았던 SyRi(Systeem Risico Indicatie)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risk scording and classification)

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에 관한 공공데이터 자료의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한 고위험 대상자 도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

근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으로 분류한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과 흡사하다. 앞으로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30) 

30) Alston(2019)은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와 관련해서 세 가지 위험을 예시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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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개인 맞춤형 정보 서비스다(personalized information 

service)이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챗봇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도 여기에 해

당될 것이다. 한국의 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도 콜 기반 대화 시스

템을 활용하여 잠재적 위기 대상자와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기능

은 복지수급자의 사례 관리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사회보장 기관이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사례 처리 방식을 자동화하고 개인의 서비스 후속 조치

를 위한 고충 대응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보험연합은 

청구 자동 처리를 지원하고 의사와 환자를 매칭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

템을 구현했다.

일곱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을 넘어서 실제 돌봄 영역에서도 활용되

고 있다. 제3장 제1절에서 보았듯이, 이는 대부분 노인을 위한 것으로 

AI·IoT를 활용한 건강 서비스, 생체건강 셀프체크 서비스, 안전감지 센

서를 활용한 안전 확인 서비스, 실종 방지를 위한 위치 기반 모니터링 서

비스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가 활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여덟째, 사회보장 행정 기관 내부적인 용도로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돕고, 내부 교육 등의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수의 복지 기술은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테면, 빅데이터를 기반

전체 인구집단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 모델에 따라 개인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 둘째, 점수화 및 범주화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 침해의 가능성, 셋째, 점수화 및 범주화가 현재
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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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수

급자의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아홉째, 제3장 제1절에서 확인했듯이, 정보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활용이다. 데

이터베이스의 관리는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 연결되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열 번째, 사회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의 가용성이 실시간화한다면, “적절한 성과지표와 주기적인 활용

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증거 기반 정

책(evidence-based policy)의 기초”(유종성, 2023, p. 8)가 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과정에서 정책의 성과, 실패, 한계를 낳은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을 조정, 갱신, 폐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 국민 대상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활

용은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

다. 노대명(2024)은 소득보장제도 재구조화를 준비하자고 제안하면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실험이 중단됐지만 계속 추진할 필요”(p. 14)가 

있으며 “현행 85개 제도를 4~5개 정도로 단순화하는 재정 기반 소득보장

제도를 준비”(p. 14)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은 제도들이 제도의 운영 주체 및 전달체계에 따라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들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강혜

규, 강지원, 강희정, 김기태, 김세진, 김태완.. 주하나, 2022), 변화의 단

초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마련될 여지가 있다. 노대명

(2024)은 현재의 급여 지급 정보관리 체계에서 복지 제공 부처별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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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심사를 따로 추진하면서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디지털 

사회보장 허브를 구축하여 급여 자격 심사와 지급을 효율화하자고 제안

했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점점 폭넓게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불러올 효

과는 양면적이다. 제1~4장의 논의를 종합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인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인공지능이 공공의 민주적인 통제 아래 작동할 경우를 전제로 할 

때, 기대되는 순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인 인증, 자격 심사, 복지 

급여액 산정 및 지급 등의 일선 서류 행정이 더욱 자동화하게 된다. 이럴 

경우,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행정 업무가 가능해진다. 일선 공무원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서비스나 사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다. 물

론, 인공지능의 적용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도 생길 수 있다. 이를테면, 미

국의 행정명령 7조 2항 (b)호에 따르면, 급여 거부에 대해 급여 신청자가 

사람인 심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적시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되는 인공지능 기술은 급

여 신청과 심사, 지급에 이르는 과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통합급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활용해서, 급

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셋째, 정확성이다. 빅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판단, 범주화, 예측

은 인간의 오류와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연

금을 제외한 복지 급여액 가운데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액수가 2021~2022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85억 파운드(약 12조 7천억 

원)로 추정됐다(Davies, 2022). 이는 같은 기간 연금을 제외한 전체 복지 

급여 지급액의 7.6%를 차지하는 액수다. 특히, 서구의 복지국가에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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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기술을 통해 급여의 오류 및 부정수급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

해 보인다.

넷째, 개인 맞춤형 급여 제공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집행은 개

인당 위험의 점수화 및 범주화까지 맞춤형 수준으로 정교화할 수 있다. 

개인의 여건과 수요에 맞춘 현금 및 서비스, 일자리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여지가 커진다.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

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서 

정보와 구인 기업의 구인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이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개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다. 

다섯째, 범용성이다. 챗봇을 통한 상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시공간

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해준다. 시민들

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급여와 관련한 상담과 더

불어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지역별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할 가능성도 커진다.

여섯째, 정책 평가의 용이성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급여 집행 내용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용이한 기반을 제공한다. 평가를 위한 데이터

의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근거 기반 정책 평가, 형성 및 집행의 토대가 마

련된다.

일곱째, 사각지대 해소다.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본 대로, 복지 사각지

대 발굴관리시스템이나 AI 활용 초기상담시스템은 다중 위험의 시대에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의 욕구를 빠르게 파악하는 토대가 된다. 한국 복지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물론,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은 위기가구의 

발굴에 있다기보다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원할 급여가 없거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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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지적(함영진, 이현주, 어유경, 김가희, 박성준, 조용찬.. 오민수, 

2023)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수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초래할 

위험성도 함께 보겠다. 위험의 내용은 김수영(2016)과 김기태(2024)의 

내용, 그리고 이 보고서 제2~4장의 내용을 종합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는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조

건 아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 급여 수급자들의 소득, 재산, 가족 정

보뿐 아니라 일부 사례 관리 정보까지 이미 방대하게 집적돼 있다. 공공

기관을 넘나드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한 데이터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홍

승헌, 황하, 2024).

둘째, 정확성의 문제다. 앞에서 인공지능이 불러올 장점으로 정확성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모순적인 지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사망 및 출생 신고가 반영되지 않거나 

과거 소득이 현재 소득과 합산돼서 제시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하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오류를 수정하느

라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기회를 오히려 놓치고 있다는 

지적(임덕영, 2023)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 기반 인

공지능 기술이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과도기적

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맹신적인 태도 역

시 경계할 필요는 있다. 이 대목은 사회보장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질 관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셋째, 데이터 소유권의 문제다. 김수영(2016)은 급여 신청자는 소득, 

재산, 가족 정보, 신체 등에 관한 자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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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서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

가는 정보 제공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보유할 뿐

만 아니라 향후 해당 정보의 활용, 분배, 처분에 관한 권한을 얻게 되는 

상황”(p.211)이라고 했는데, 이 대목은 앞에서 논의한 프라이버시와 함

께 앞으로 논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크다. 

넷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문제다. ‘디지털 헬스’

를 둘러싼 데이터 활용은 한국에서 이미 오랜 의제다. 건강보험의 개인정

보에 대한 접근권을 민간기업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는 2024년 11월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

심 병원과 진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 학계, 산업계가 데

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의료 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으로 나아가

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보건복지부, 2024.11.26. p. 4)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개인 건강 정보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잠재적으로 남

아 있다. 

다섯째, 알고리즘의 결정에 근거한 개입의 문제다. 덴마크는 취약 아동

을 포착하기 위해서 실업 및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의 데

이터를 결합하여 200개 이상의 위험 지표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했다(Jørgensen, 2021). 그리고 그 모델이 위험신호를 보내는 가구

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 없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해당 모델은 신

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2018년 12월에 중단된 바 있다(Algorithm 

Watch and Bertelsmann Stiftung, 2020). 한국에서도 2023년부터 

44종의 위기 정보에 근거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소방 협력을 통

한 비상 개문 지침을 마련했다(정세정 외, 2023). 이 대목에서 빅데이터

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판단에 근거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가, 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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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의 문제다. 미국의 데이터 과학자

인 Cathy O’Neil(2017)은 알고리즘이 현대 사회에서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졌다고 경고하

기 위해 책 ‘Weapons of Math Destruction(대량살상 수학무기)’을 출

판한 바 있다. 그는 여기에서 편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취약계층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낙관

론을 ‘테크노-유토피아’로 명명하면서, “알고리즘과 기술이 가져다줄 혜

택에 대한 무제한적이고 부적절한 희망에서 깨어나야 한다”(p. 343)고 

강조한다. 

일곱째, 인공지능의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다. 제2장에서도 살펴보았

듯이, 인공지능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공지능 

관련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인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이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고도화할

수록 설명 가능성은 떨어진다(〔그림 5-1〕 참고). 물론, 제3장에서도 언급

했듯이,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딥러닝 

수준까지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적어도 한동안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 인공지능의 설명 불가능성이 조만간 난제로 등

장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보장 행정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인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을 살펴봤다. 다만, 국외에서 제기

되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외국이 제도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세정 외(2023)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하였다(pp. 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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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형주. (2024.7.23.) “인공지능 윤리 핵심 가치 분석”. p. 5.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 적
용 동향과 함의, 세미나.

〔그림 5-1〕 인공지능 윤리 관련 의제와 원칙

첫째, 한국에서는 지문 및 얼굴 정보가 포함된 전 국민 주민등록 데이

터베이스 덕분에 개인인증 영역에서 압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 국

민의 일률적인 국민식별번호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성준호, 2016). 둘째, 해외에서는 개인정보의 영리적 집적 및 활용에 대

한 우려가 크다(Eubanks, 2018; Alston, 2019).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 반면, 한국은 공공이 

전 국민의 소득, 재산, 건강, 인적 데이터를 주도해서 관리하고 있다. 셋

째, 다른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제도의 성숙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급

여의 부정 및 오류 수급 포착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서구가 보편적 복

지국가의 성숙기를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

면, 한국은 보편적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의 초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혹은 위기가구 포착에 두고 있다. 사

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과 규제를 모색할 때, 이러한 한국적 특

수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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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앞의 제1절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불러올 수 

있는 편의와 리스크를 두루 확인했다. 이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자연

스럽게 도출된다.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편의를 최대

화하는 방향이다. 리스크의 가능성을 규제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

로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정책적 배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기

에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와 지원 사이를 길항과 모순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원의 전제는 규제이고, 규제의 이유는 지원이다. 규제와 

지원 사이의 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김병권(2024.12.26.)의 다소 긴 언급

을 들어보자. 

(정부의 인공지능 지원 편향적 정책에 대해) “우리는 얼른 인공지능을 

경쟁력 있게 개발해야 하니 당연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누

차 말하지만, 식품과 의약품은 정확한 안전성 규제를 마련해야 소비자들

이 마음 놓고 구입하여 먹을 수 있고, 이럴 때 진짜 식품산업과 제약업이 

발전한다. 지금처럼 우리가 항공기를 자유롭게 타는 것은 엄청나게 까다

로운 항공기 운항 규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워낙 사고가 많

아 비행기 이용은 모험가들에 국한되었다. 지금 지구상에 15억 대가 넘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것은 오직 엄격한 ‘교통법규’와 ‘자동차 안전성 규

제’ 때문이다. 인공지능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위험성도 함께 있기에 ‘안

전성을 제대로, 엄격히 규제’해야 번성할 수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행정명령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일정한 균형을 갖췄다. 제4장에서는 규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했지만, 

지원을 강조한 다음의 대목들도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이 규정

은 공공행정이 준수되고 안전한 AI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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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개발과 사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58))라고 명기하고 있다. 미국 행정

명령에서도 7조 2항 (b)호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 및 서비스를 시행할 

때 자동화 또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사용을 촉진하는 계획(plan)을 행정명

령 시점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적용에 관한 공적

인 비전 혹은 계획이 제시된 바 없다. 물론, 2024년 12월 26일에야 한국

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

다. 그러나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촉진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다(고환경, 채성희, 손경민, 이일신, 2024).31)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미국 행정명령에서 사회보장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룬 점과 대조된다. 제3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새롭게 짜인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영

역을 간과한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해당 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라도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시도하거나,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및 규제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정부의 행정 영역에서 사회보장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에 속한다(Burt, 

2024.10.17.). 미국의 행정명령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호명

되는 이유다. 한국에서도 정부 지출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영역 비율이 

31) 2024년 12월 30일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

한 기본법’ 전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환경 외(2024)가 소개한 인공지능법 요약 내
용을 통해서 법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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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의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

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사회보장 정보에 활용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 언급한 대로, 쓰레기 데이터가 쓰레기 출

력값을 산출하는(garbage in, garbage out) 문제(James, 2024)를 막아

야 한다. 데이터와 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의 결괏값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집적,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 포괄

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 품질 관리가 요구된다”(이상원, 2023, 

p. 3). 공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한 인적, 행정적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보장 영역에서 데이터 통합, 연계,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2022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에 근거

해서,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과 관련 연구를 위해서 행정데이터가 수

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로 기관들

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이

터 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키 생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들도 데이터 공개에 소극적이다. 북유럽,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행정

자료 구축과 공개, 연계에 적극적인 점(유종성, 2022)을 참고할 필요가 있

다. 한국에서도 노대명(2023)이 사회보장정보원을 중심으로 행정 데이터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그림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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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다양한 기관들이 집적한 정보들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

(노대명, 2024). 이는 위의 데이터 질 개선 및 연계와 직결되는 문제다. 노

대명(2024)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많은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

지 않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의 데이터 테이블은 11,280개에 달하지만 정

작 자주 활용되는 정보는 500개 칼럼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다른 부처

와 기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들 역시 통합은커녕 연계가 힘든 상황이다. 현

재로서는 구슬은 서 말이지만, 이들을 꿰지는 못하고 있다. 

출처: 노대명. (20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데이터 자산화 프로젝트. 사회보장정보원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zl7XhnJBDSM

〔그림 5-2〕 사회보장데이터의 정제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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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엄

격한 기준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종성(2023)은 행정 데이터 활용에

서의 향후 과제를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수를 포괄하는 

빅데이터인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

러싼 논쟁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면서 데이터를 연계하고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

전되어 왔다”(p. 15).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결

합될수록 데이터 유출의 충격은 커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데이터 보안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섯째, 데이터 관리를 넘어서 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시

스템의 편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는 호주의 로보데트 스캔들(Robodebt Scandal)

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16년부터 개개인의 복지수당 초과 지급

분의 계산 및 초과분 환수 통보를 자동화한 로보데트 시스템(Robodebt 

Scheme)을 도입했다(홍승헌, 황하, 2024). 이 과정에서 데이터 매칭 알

고리즘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47만 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가 된 액수는 총액 10억 호주 달러였다.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에 과신·과의존함으로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악을 끼친 

대표적 사례다. 2020년, 그 시스템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홍승헌, 황하, 

2024).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반 사회보장 행정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였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에서 가장 흔하게 

지목되는 리스크가 편견과 불평등의 심화(O’neil, 2017; Eubanks, 

2018)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에 대한 신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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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 중립성에 대한 입증을 통해서 조금씩 누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여섯째, 한국의 정부 부처에서,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하면, 보건

복지부에서 인공지능 관련 조직과 인력을 신설 및 배치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 따르면,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 제공자는 

17개의 의무를 지게 된다.32) 물론, 유럽연합의 다소 엄격한 기준이 그대

로 한국에 적용될 것으로 확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서조차도 미국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에 따른 다양한 이행 조치를 취해

야 함은 제4장에서 살펴봤다. 이를테면, ‘Office of the Chief Artificial 

Officer(OCAIO)’를 임명하고, ‘HH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trategy’를 공표해야 한다. 한국에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제공자 혹은 제

공자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해당 조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인공지능

과 관련한 조치를 내놓은 바가 없다. 

일곱째, 국제적인 인공지능 발전과 규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미국의 행

정명령 14110도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의 내용이 구체화될 가능성

이 높다. 특히, 인공지능법은 아직 추상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의 속도,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인공지능 

32) ① 고위험성 AI 시스템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② 고위험성 AI 시스템에 연락처 표

시, ③ 품질 관리 시스템 준수, ④ 기술문서, 품질관리시스템 문서 등 필수 자료 보관, 
⑤ 통제하에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보관, ⑥ 시장 출시/서비스에 투입되기 
전 적합성 평가 절차 준수, ⑦ EU 적합성 선언 작성, ⑧ CE 마크 부착, ⑨ 등록 의무 

준수, ⑩ 필요한 시정 조치(규정 위반 시 적절한 조치) 및 정보 제공, ⑪ 국가 관할 기
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때, 고위험성 AI 시스템이 모든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입증, 
⑫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의무 보장, ⑬ 관할 당국과의 협력, ⑭ 중요한 변경 

시 적합성 평가 실시, ⑮ 출시 후 모니터링 체계 설계·구축·운영, ⑯ 중대 사고 관련 정
보 공유 및 신고 의무, ⑰ AI 리터러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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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을 둘러싼 미·중·유럽권의 경쟁, 국제기구의 개입 등이 복잡하고 역

동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정치인과 정

책 전문가들마저도 인공지능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미

칠 파장이 어떠할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놀라운 일은 아니

다. 심지어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 두머

(doomer)와 부머(boomer)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2장 참고). 물론, 미지(未知)보다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는 상충하는 이

해관계라는 점도 확인해둔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적

용을 지원하고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내·외 환경에 대한 동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여덟째, 지금까지 제시한 데이터 관리, 연계, 표준화 및 알고리즘 질 관

리 등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에서 행정 데이터 

활용에 관한 논의는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주의 Robodebt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

터를 활용한 복지 행정에서의 오류 혹은 사고는 한 번만 발생해도 전체 시

스템을 폐쇄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해서,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규제의 주체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호명하고, 독립적인 규제 및 감독기구가 구체적

으로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개된 초안에서는 인공

지능 사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기관이 ‘민간 자

율 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느슨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진흥 쪽으로 과하게 경

도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김병권(2024.12.26.)이 지적한 대로, 

새로운 법은 규제법은 아니고 그냥 ‘진흥법’이다. 



제5장 결론 239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인공지능은 발전할 수 없다. 

사회보장 영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빈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적인 소득, 건강, 재산 자료에 근거해서 

정책을 편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에서 금지하는 

‘social scoring’과 밀접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정책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미국에서도 모든 부처들이 전담 포스트인 ‘Office of the 

Chief Artificial Officer(OCAIO)’를 임명하고, ‘HHS Artificial 

Intelligence(AI) Strategy’를 발표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

해서는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했다.

종합하면, 한국의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빠른 반면, 관련된 도덕적, 법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규제 형성 

과정은 매우 더디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국내의 인

공지능 기반 기술의 도입 속도는 다른 복지국가들과 견줘 전혀 늦지 않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서 유도진(2024.12.27.)은 인공지능의 민주적 활용을 위해 세 가지 제도

적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첫째, 인공지능 활용 정책과 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투명성을 감사하는 독립기구다. 여기에는 인권, 기술, 법률 등 다

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둘째, 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시민의 감

시와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식의 접근을 제안했다. 셋째, 인공지능 시스템의 알고리

즘 공정성,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윤리적 설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독

립 인증기구다. 여기에서는 기술적·윤리적 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 유

도진(2024.12.27.)의 안은 정부안과 비교할 때, 국가에 대한 ‘견제’에 다

소 편향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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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거버넌스는 인

간 중심적 활용이라는 원칙 아래 ① 민주적 통제, ② 시민 참여, ③ 프라이

버시를 보장하고, 동시에 시민의 적극적 사회권 보호라는 원칙 아래 ① 사

각지대 해소, ② 행정 효율화 제고, ③ 급여 지급의 정확성, 적시성 보장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수립 및 집행은 시급하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세 

번째 인공지능 여름기가 다시 세 번째 인공지능 겨울기로 접어들게 된다

면,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

회적 신뢰성의 붕괴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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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넌

스
주

요
 
논

의
 
사

항

지
 
않

을
 
경

우
 
E
U

 
데

이
터

베
이

스
 등

록

-고
위

험
성

 
A

I 
시

스
템

의
 
준

수
사

항
①

 위
험

성
 관

리
체

계
(r

is
k
 

m
a
n
a
g
e
m

e
n
t 

sy
st

e
m

)

②
 
데

이
터

 
및

 
데

이
터

 
거

버
넌

스
③

 기
술

 문
서

④
 기

록
 보

관
⑤

 
배

포
자

에
 
대

한
 
투

명
성

 
및

 정
보

 제
공

 

⑥
 사

람
의

 감
독

⑦
 정

확
성

, 
견

고
성

 및
 사

이
버

 보
안

-제
한

된
 

위
험

성
, 

특
정

 
A

I 
시

스
템

제
공

자
와

 
배

포
자

는
 

투
명

성
 

의
무

를
 가

짐
.

 -범
용

 A
I 

모
델

 규
제

1
. 

모
델

과
 시

스
템

을
 구

분
한

다
.

2
. 

모
델
은

 
성

능
 
및

 
리

스
크

 
기

반
의

 이
원

적
 규

제
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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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8

 
사

회
보

장
 
행

정
에

서
 
인

공
지

능
 
적

용
 
동

향
과

 
함

의

제
안

자
법

안
 
및

제
안

 
일

자

인
공

지
능

 
개

발
 
및

 
이

용
의

 

기
본

원
칙

인
공

지
능

 
기

본
계

획
거

버
넌

스
주

요
 
논

의
 
사

항

적
용

3
. 

시
스

템
은

 
이

 
법

에
 
따
른

 
리

스
크

 
기

반
 
규

제
 
체

계
 

적
용

4
. 

강
화

된
 투

명
성

 의
무

 적
용

5
. 

E
U

 집
행

위
원

회
가

 전
담

6
. 
짧
은

 
규

제
 
준

수
 
준

비
시

간
 허

용

O
E
C

D
A

I 
P
ri

n
c
ip

le
s

(2
0
2
3
)

규
정

-가
치

 기
반

 원
칙

-포
용

적
 성

장
, 

지
속

 가
능

한
 

개
발

 및
 웰

빙

-공
정

성
과

 사
생

활
을

 포
함

한
 

인
권

과
 민

주
주

의
 가

치

-투
명

성
과

 설
명

 가
능

성
-견

고
성

, 
보
안

성
, 
안

정
성

-책
임

　

정
책

 활
동

 영
역

-정
책

입
안

자
를

 
위

한
 
권

장
 

사
항

-A
I 

연
구

 및
 개

발
에

 투
자

-포
괄

적
인

 
A

I 
지

원
 
생
태

계
 

육
성

-A
I를

 위
한

 상
호

 운
용

 가
능

한
 거

버
넌

스
 및

 정
책

 환
경

 

형
성

-인
적

 역
량

 구
축

 및
 노

동
시

장
 전

환
 준

비

-신
뢰
할

 수
 있

는
 A

I를
 위

한
 

국
제

협
력

모
니

터
링

&
평

가
-A

I 
시

스
템

 수
명

 주
기

-설
계

, 
데

이
터

 
및

 
모

델
은

 

계
획

 
및

 
설

계
, 
데

이
터

 
수

집
 
및

 
처

리
, 

모
델

 
구

축
을

 

O
E
C

D
 A

I 
원

칙
 및

 관
련

 도

구
 
사

용
정

책
 
수

립
하

고
, 

A
I 

위
험

 
프

레
임

워
크

를
 
만
들

어
 

관
할
권

 간
 글

로
벌

 상
호

운
용

성
을

 위
한

 기
반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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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6
9

제
안

자
법

안
 
및

제
안

 
일

자

인
공

지
능

 
개

발
 
및

 
이

용
의

 

기
본

원
칙

인
공

지
능

 
기

본
계

획
거

버
넌

스
주

요
 
논

의
 
사

항

포
함

하
는

 
맥
락

에
 
따

라
 
달

라
짐

-검
증

-배
포

-운
영

 및
 모

니
터

링
반
복

적
인

 
방

식
으

로
 

진
행
되

며
 반

드
시

 순
차

적
이

지
 않

음
. 

A
I 

시
스

템
 
퇴

역
은

 
언

제
든

 
가

능

U
N

E
SC

O

R
e
co

m
m

e
n
d

a
ti

o
n
 o

n
 t
h
e
 

E
th

ic
s 

o
f 

A
I(

2
0
2
1
)

규
정

-가
치

와
 
원

칙
은

 
A

I 
시

스
템

 
수

명
 
주

기
의

 
모
든

 
행

위
자

가
 

우
선

적
으

로
 

존
중

해
야

 

하
며

, 
기

존
 법

률
, 

규
정

 및
 

비
즈

니
스

 지
침

으
로

 개
정

과
 

새
로

운
 

지
침

의
 

정
교

화
를

 

통
해

 추
진
되

어
야

 함
.

　 가
치

-인
권

과
 기

본
적

 자
유

 및
 인

간
의

 존
엄

성
에

 대
한

 존
중

, 
보

호
 및

 증
진

-환
경

 및
 생

태
계

 번
영

-다
양

성
과

 포
용

성
 보

장
-평

화
롭

고
 정

의
로

우
며

 서
로

 

연
결

된
 사

회

A
I 

시
스

템
 
수

명
 
주

기
에

 
걸

쳐
 
법
률

 
및

 
규

제
 
프

레
임

워
크

를
 개

발
하

고
 책

임
을

 촉
진

할
 

책
임

이
 

있
는

 
당

국
이

자
 

행
위

자
로

 
회

원
국

을
 

대
상

으
로

 함
. 

모
든

 A
I 

행
위

자
에
게

 
윤

리
적

 지
침

을
 제

공
하

여
 A

I 

시
스

템
의

 수
명

 주
기

 전
반

에
 

걸
친

 
윤

리
적

 
영

향
 

평
가

에
 

대
한

 근
거

 제
공

모
니

터
링

&
평

가
회

원
국
은

 
구

체
적

 
여
건

, 
통

치
구

조
 
및

 
헌

법
 
조

항
에

 
따

라
 양

적
, 
질

적
 접

근
 방

식
을

 
조
합

하
여

 A
I 
윤

리
와

 관
련

된
 

정
책

, 
프

로
그
램

 
및

 
메
커

니
즘

을
 신

뢰
성

 있
고

 투
명

하
게

 

정
책

 활
동

 영
역

-윤
리

적
 영

향
평

가
-윤

리
적

 거
버

넌
스

 및
 관

리
-데

이
터

 정
책

-개
발

 및
 국

제
협

력
-환

경
 및

 생
태

계
-성

별

-문
화

-교
육

 및
 연

구
-커

뮤
니
케

이
션

 및
 정

보

-경
제

 및
 노

동
-건

강
 및

 사
회
복

지

유
네

스
코

 권
한

 범
위

 내
에

서
 

인
공

지
능

 영
역

과
 관

련
된

 윤
리

적
 문

제
-A

I에
 대

한
 단

일
 정

의
 제

공
 

의
도

가
 
없

으
며

 
윤

리
적

 
관

련
성

이
 높

은
 A

I 
시

스
템

 특
징

을
 다

룸

-A
I 

시
스

템
을

 지
능

적
 행

동
과

유
사

한
 방

식
으

로
 데

이
터

와
 

정
보

를
 처

리
할

 수
 있

는
 시

스
템

으
로

 
접

근
하
며

, 
일

반
적

으
로

 
추
론

, 
학
습

, 
지
각

, 
예

측
, 

계
획

, 
제

도
를

 포
함

 -A
I 

시
스

템
과

 
관
련

된
 
윤

리
적

 문
제

는
 A

I 
시

스
템

 수
명

 

주
기

의
 
모
든

 
단

계
와

 
관
련

 
있
음
. 

A
I 

행
위

자
는

 
A

I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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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0

 
사

회
보

장
 
행

정
에

서
 
인

공
지

능
 
적

용
 
동

향
과

 
함

의

제
안

자
법

안
 
및

제
안

 
일

자

인
공

지
능

 
개

발
 
및

 
이

용
의

 

기
본

원
칙

인
공

지
능

 
기

본
계

획
거

버
넌

스
주

요
 
논

의
 
사

항

원
칙

-비
례

성
 및

 무
해

성
-안

전
 및

 보
안

-공
정

성
 및

 차
별

 금
지

-지
속

 가
능

성
-개

인
정

보
 
보

호
 
및

 
데

이
터

 

보
호

에
 대

한
 권

리
-사

람
의

 감
독

과
 결

단
력

-투
명

성
 및

 설
명

 가
능

성

-책
임

과
 의

무
-인

식
 및

 문
해

력
-다

중
 
이

해
관

계
자

 
및

 
적

응

형
 거

버
넌

스
 및

 협
업

모
니

터
링

하
고

 평
가

해
야

 함
.

모
니

터
링

 및
 평

가
 프

로
세

스
는

 
취

약
한

 
사

람
이
나

, 
취

약

한
 
상
황

에
 
처

한
 
사

람
을

 
포

함
하
되

 이
에

 국
한
되

지
 않

는
 

모
든

 
이

해
관

계
자

의
 
폭
넓
은

 

참
여

를
 보

장

스
템

 
수

명
 
주

기
의

 
최

소
한

 

단
계

 
이

상
에

 
관

여
하

는
 
모

든
 행

위
자

로
 정

의
 -A

I 
시

스
템
은

 
인
권

과
 
기
본

적
 
자

유
에

 
미

치
는

 
영

향
을

 
포

함
하
되

 
이

에
 

국
한
되

지
 

않
는

 
새

로
운

 
유

형
의

 
윤

리
적

 
문

제
를

 
제

기
함
. 

A
I 

알
고

리
즘

이
 

기
존

의
 
편
견

을
 

재
생

산
하

고
 

강
화

하
여

 
차

별
, 
편
견

, 
고

정
관
념

을
 악

화
시
킬

 
수

 
있

는
 
잠

재
력

으
로

 

인
해

 
새

로
운

 
윤

리
적

 
도

전
 

발
생

-디
지
털

화
 사

회
에

서
 살

아
가

려
면

 노
동

시
장

, 
고

용
 가

능
성

 및
 시

민
 참

여
에

 미
치

는
 

영
향

을
 
고

려
할

 
때

 
교

육
이

 
필

수
적

임
. 

새
로

운
 

연
구

역
량

과
 
접

근
 
방

식
을

 
가
져
오

고
 
과

학
적

 
이

해
와

 
설

명
의

 
개
념

에
 
영

향
을

 
미

치
며

 
의

사
결

정
을

 
위

한
 
새

로
운

 
기

반
 만

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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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7
1

제
안

자
법

안
 
및

제
안

 
일

자

인
공

지
능

 
개

발
 
및

 
이

용
의

 

기
본

원
칙

인
공

지
능

 
기

본
계

획
거

버
넌

스
주

요
 
논

의
 
사

항

-A
I 

기
술

이
 

정
보

의
 
처

리
, 

구
조

화
 
및

 
제

공
에

 
중

요
한

 
역
할

을
 하

게
 되

면
서

 커
뮤

니

케
이
션

과
 정

보
, 

동
화

된
 저

널
리

즘
, 

소
셜
미
디

어
와

 
검

색
 
엔

진
에

서
 
뉴

스
의

 
알

고

리
즘

 제
공

 등
의

 문
제

 제
기

W
h
it

e
 

H
o
u
se

B
lu

e
 P

ri
n
ts

 

fo
r 

a
n
 A

I 
B
il
l 

o
f 

R
ig
h
ts

(2
0
2
2
)

A
I 
권

리
장

전
 청

사
진
은

 정
부

와
 
민

간
 
부

문
이

 
원

칙
을

 
실

천
할

 
수

 
있

도
록

 
지

원
하

기
 

위
함
.

-프
레

임
워

크
는

 자
동

화
된

 시
스

템
 개

발
 및

 사
용

을
 위

한
 

권
장

원
칙

에
 대

한
 광

범
위

하

고
 
미
래

지
향

적
인

 
비

전
을

 
공

유
하

여
 

시
스

템
이

 
권

리
, 

기
회

 또
는

 접
근

에
 의

미
 있

는
 
영

향
을

 
미
칠

 
가

능
성

이
 

있
는

 민
간

 및
 공

공
의

 참
여

를
 알

리
는

 데
 사

용

-프
레

임
워

크
는

 
지

자
체

, 
주

, 
연

방
정

부
 
또

는
 
기
타

 
국

가
의

 
입

법
 

및
 

규
제

 
제
안

을
 

분
석

하
거
나

, 
입

장
을

 
취

하
지

 않
음
.

A
I 
권

리
장

전
 청

사
진
은

 자
동

화
 

시
스

템
의

 
영

향
을

 
받

는
 

모
든

 사
람

과
 자

동
화

 시
스

템
 

사
용

을
 규

제
하

는
 정

책
을

 개

발
, 

설
계

, 
배

포
, 

평
가

 
또

는
 

수
립

하
는

 모
든

 사
람

을
 포

함
하

여
 다

양
한

 상
황

에
서

 참
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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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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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가

지
 원

칙

-안
전

하
고

 효
과

적
인

 시
스

템
-알

고
리

즘
 차

별
보

호
-데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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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
보

 보
호

-공
지

 및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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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의

 대
안

, 
고

려
 및

 대
체

3
가

지
 보

충
 섹

션

1
. 

원
칙

이
 중

요
한

 이
유

2
.

자
동

화
 

시
스

템
에

 
대

해
 

기
대

해
야

 할
 사

항
3
.

원
칙

이
 
실

제
로

 
어
떻
게

 
적

용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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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

 설
명

범
위

-프
레

임
워

크
는

 두
 부

분
으

로
 

구
성

된
 테

스
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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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떤

시
스

템
이

 적
용
되

는
지

 결
정
.

중
요

한
 
리

소
스

 
또

는
 
서

비

스
에

 대
한

 미
국

 대
중

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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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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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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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있
는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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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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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
는

 
자

동
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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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에

 
적

용
됨
.

권
리

-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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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표
의

 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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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별
로

부
터

 
보

호
, 

과
도

한
 
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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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법

 
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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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및

 
민

간
 

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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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및

 기
타

 자
유

 
침

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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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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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권

, 
시

민
의

 자
유

 및
 프

라
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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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
법

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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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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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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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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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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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pplication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33)Project Head: Kim Ki-tae 

Social security is one of the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most actively applied. Chapter 2 of this report 

examines the trends in AI development and presents ethical 

principles for its application. Chapter 3 reviews domestic and i-

nternational institutional applications. In South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welfare technology applications in the social 

security sector over the past five years (October 2019 to 

September 2024), using data from the Procurement Information 

Open Portal and Narajangteo. This survey identified 36 projects. 

Similarly, international examples reviewed in Section 2 of 

Chapter 3 indicate that relatively basic AI technologies, such as 

chatbots, are being utilized. 

Chapter 4 explores regulatory trends concerning AI tech-

nologies in the social security domain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outh Korea lacks appro-

priate regulations for this sector.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European Union's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U.S. Executive Order 14110 issu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Co-Researchers: Shin Young-kyu ․ Kim Myuhng-joo ․ Kim Eun-ha ․ Byeon So-ye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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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report identifies ten areas where AI technology is 

applied within social security, analyzes its potential benefits 

and risks—categorized into seven aspects—and provides eight 

policy recommendations to both support and regulate AI appli-

cations in social security.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social policy,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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